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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2ndWorldWardestroyedtheorderoftheworldcompletelyandcaused
enormous confusion and extreme imperialism.To correct the confusion and
constructpeaceoftheworld,theUnitedNationswasestablished.TheU.N.was
designedtobeaninternationalorganizationdominatedbyEnglandandU.S.A.
followedby theSovietUnion andChina.WithestablishmentoftheU.N.,the
orderofinternationalcommunityencounteredanew aspect.However,theworld
wasdivided intoeastand westduetodeep-rooted conflictsand opposition of
ideologiesbetweenU.S.A.andtheSovietUnionandthecoldwarcontinued.
Nevertheless,theworldhasrapidlydevelopedinformationandknowledgeindustry
following industrialization.Withtheendofthe20thcentury,thecoldwarwas
overcomeandEU thathadbeendiscussedaboutfor50yearswasestablished.
Underthetrendofglobalism,EUbeganasacommunityofcontinentalnations.
Thus,asnew liberalism spreadwithglobalism,eachcontinentpreparedaunion

oflocalnations.Underthenew liberalism,theworldhaspaidmoreattenti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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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softheAsiancountries,buttheAsiancountriescouldnotpresenttheir
opinions about formation of Asian Community having a status as Asian
community.Itcanbesaidthattheformationofahugeinternationalorganization
namedtheAsian Community isahistoricalneed,butthereareanumberoftasks
toberesolvedtoconstructit.So,thisstudysuggeststhatthe Community asan
internationalorganizationcoveringalloftheAsiancountriesshouldbedeveloped
stepbystep.Forthepurpose,first,theAsiancontinentshouldbedividedinto
threeregions:EastAsia,WestAsia,andCentralAsia.Eachregionhasitsown
Community andthentheyshouldbeincorporatedstepbystep,whichwillleadto
constructionofincorporatedAsian Community.However,unfortunately,Asiahas
noleaderornoframeofdiscussionabouttheplan.AsEastAsiaSummitasan
internationalorganization for construction of the East Asia Community was
launched,itisexpectedthatCentralAsian countriesandWestAsian countries
hurrytopreparetheframeofdiscussionaboutit.AnothermethodisthatEast
Asian Community is constructed as soon as possible,which is designed to
graduallyaccommodatetheCentralAsiancountriesandtheWestAsiancountries
for the Asian Community. It is a familiar method through structures of
internationalorganizationssuchasEU andEastAsiaSummit.Itisduetothe
needthatwehavetohavepowerfuljointforceslikeEU foroursurvivalunderthe
upsurgeofglobalism focusingonnew liberalism.
ItissuggestedthatKorea,acountryofU.N.head,shouldpreparespecific

plansforsmoothconstructionofEastAsia Community asapre-steptowardthe
Asian Community andforadjustmentofinterestsandpresentthem tothenext
summitofEastAsia.However,though wepreparespecificplansandthebest
methodforadjustmentofinterestsamongparticipatingnations,itisnoteasyto
findacommondenominatorforthereareavarietyofrestrictions.
Thus,asinternationalrelationshiphascomplexdynamicstructuresandreality,

andidealseach nation pursuesaredifferent,wehavetomakeevery effortto
prepareasingleframeoftheEastAsia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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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ourcountryisoneofthefew countrieswhichproducedaheadofU.N..
It indicates that our national power has internationally expanded and our
internationaldiplomaticpowerandideologiesfindcredencewithmembersofU.N.
Our country willbe a leader with active diplomatic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InconstructionoftheEastAsia Community,itwillinducesupport
from U.N.andleadthesummit.Forthis,itisbelievedthatimportantpointstobe
considered forconstruction ofEastAsia Community should be managed in
nationallevel.
Inthebeginningofthisstudy,how abroadmeaningconceptofthepropernoun

EastAsia Community shouldberecognizedwasaproblem.However,thisstudy
decidedtoconsiderthepropernounitselfastheonlyunit.Itwasdesignedto
understandthebackgroundandmeaningofsubstantialstructureforcompletionof
construction,developmentalprocess,restrictionsandprospects.Therefore,asseveral
factorsareexaminedtounderstandcomplexityofinternationalpolitics,thisstudy
decidedtoexamineideologies,logic,suggestionsandexamplesasextensivelyas
possibleforintensiveconclusion.
UntilSoutheastAsia and NortheastAsia constructEastAsia Community,

discussion withoffshorenationsaswellasamong onshoreonesshouldnotbe
ignored.Itisapainfultaskindevelopmentalprocesstoestablishthe Community

ofeconomy,securityandcultureoftheEastAsiaCommunity.
However,asE.U.withalonghistoryof50yearsinestablishingprocessis

presentedasamodel,wehavetounderstandeach areain atheoreticalbasis,
consideringspecialfeaturesofEastAsiaanddevelopitstep-by-step.
Therefore,this study speculat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sia

Community theoretically,anditsbackground,meaninganddevelopmentalprocess.
And it organizes and analyses severalrestrictions to present developmental
alternativesandfindoutprospectsofthe Community,whoseresultsareexpected
tocontributetoestablishmentoftheEastAsia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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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III    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제2차 세계대전은 지구촌 국제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트리고 엄청난 혼란을 양

산하면서 제국주의의 극치를 발산시킨 전쟁이었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혼란스러운 질

서를 바로 잡고 지구촌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연합(UN:UnitedNations)
이 창설되었다. 국제연합은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소련과 중국이 합류한 4개국이 발

기국가가 되어 전쟁의 종식과 함께 국제상설기구로 창설되었다. UN이 창설되면서 국

제사회의 질서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면서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으나 얼마 가지 못하

고 미국과 소련의 뿌리 깊은 갈등과 이념 대립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동과 서로 나누

어져 또 다시 심각한 냉전시대가 지속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

구촌은 산업화에 이은 지식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20세기의 석양과 더불어 동

서의 탈냉전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

락하기 시작하면서 50여년에 거쳐 논의되어 오던 유럽공동체(EC:EuropeanCommunity) 
형성은 마스트리히트조약1)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세계화의 흐름과 함

께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대륙형 국제지역연합체의 성격으로 발전한 유럽공동체는 국가

통합체인 유럽연합(EU:EuropeanUnion)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자 각 대륙에서는 국제지역연

합체의 형성을 가시화 시켜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어 갔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

운드(UR:UruguayRound)협상 결과 공식 출범하게 된 세계무역기구(WTO:WorldTrade
Organization)의 등장 이후 더욱 본격화 되었다. 2001년 7월에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nUnion)을 출범시키기로 결의하였으며,2)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제지

1) 유럽공동체(EC) 회원국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한 조약으로 유럽중앙은행 

설립 및 유럽 단일통화제 실시와 공동 외교안보정책 및 단일 사회산업정책의 수립 등의 내용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1952년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CoalandSteelCommunity)로 출

발한 EC가 창설 40년 만에 하나의 유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영국, 독일, 덴마크 등 EC의 각 회원국 내부에서 통합에 대한 반발로 조약 비준을 거부하거나 미루

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모든 EC 국가가 비준했으며, 1993년 11월 1일 공식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

다. 이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EU)이 출범했는데, 이로써 회원국의 시민은 자국의 시민권을 갖는 동

시에 연합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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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구로는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NorthAmericanFreeTradeAgreement),3) 중남

미자유무역연합(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4) 남미공동시장

(MERCOSUR:MercadoComundelConoSur=SouthernConeCommonMarket),5)아

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Asia-PacificEconomicCooperation),6) 동남아시아 국

가연합(ASEAN: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7) 등 지역에 따라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지역통합체 형태의 국제기구로 거듭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지구촌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녕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의 공동체적 위상을 갖는 아시아(국가)연합체의 형성에 대한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국가)연합체라는 거대한 대륙지역 국제기구의 형성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기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숱한 과제가 가로놓여 있

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를 총 망라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연합체는 단

계적 절차를 밟아가며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대륙을 동서와 중앙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동아시아(국가)연합체와 서아시

아(국가)연합체, 그리고 중앙아시아(국가)연합체를 우선하여 형성한 다음 이를 발전적

으로 통합하는 단계적 형태를 밟아 궁극적으로 아시아 공동체인 아시아(국가)연합체를 

2) 아프리카연합은 제37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OrganizationforAfricanUnity) 정상회의(Lusaka)
에서 53개 회원국은 1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아프리카연합(AU:AfricanUnion)을 출범시키기로 결의

하였다.

3) 북미자유무역연합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의 자

유무역지대를 형성시킨 무역협정이다.

4) 중남미자유무역연합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로서 1960년 2월 18일 아르헨티나⋅브라

질⋅칠레⋅멕시코⋅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 등 7개국에 의해 조인된 몬테비데오 조약에 따라 이듬

해 6월 1일 발족했다. 

5)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4개국에 의해 1995년 1월에 발족한 유

럽연합(EU) 형의 공동시장으로 1991년 3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4개국 정상들이 남아메

리카 국가들의 공동시장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6)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지역 국가의 국제협력기구이다. 환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기구로 1967년에 태평양경제위원회, 1968년에 태평

양무역개발회의, 그리고 1980년에는 태평양경제협력회의가 발족된 바 있다. 

7) ASEAN(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은 회원국 간 경제협력 및 지역 내의 안정 등 여

러 부문에 걸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결성되었다. 최초 회원국은 인도네시아⋅태국⋅싱가

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었으며, ‘방콕선언’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발전, 사회개발, 정

치안정 이라는 주요 목표를 내세웠다. 1984년 브루나이가 추가로 가입하였고, 1995년 베트남 1998

년 라오스,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ASEAN은 창설 32년 만에 10개국을 회

원국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협력기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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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구도를 이끌어갈 지

도자도 그 어떤 논의의 틀도 없는 것이 아시아의 현실이다. 다행스럽게 동아시아 공동

체 형성을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EastAsiaSummit)가 국제기구로서 출범하

였으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서아시아 국가들도 서둘러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

를 기대해 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실

현한 다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서아시아 국가들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여 가면서 궁극

적으로 아시아(국가)연합체를 창설해 가는 확장형 형태이다. 이 형태는 유럽연합의 출

범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의 발전구조를 통하

여 이미 익숙해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향은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고 밀려오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다 같이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처럼 강력한 공

동대응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 큰 틀의 아시아(국가)연

합체로 가기 위한 전(前) 단계로서 이미 첫 발을 내딛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순탄한 형

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참가국들의 이해관계 조정안을 우리나라가 마련하여 

차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발제하는 것도 다변화 되어 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UN의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미래의 국제사회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만

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참가국들의 이해관계 

조정안의 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공통분모를 찾기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의 제약요인들이 현실적으로 노정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

문이다. 이렇듯 국제관계란 참으로 복잡다단한 역학적 구조와 현실이 존재하고 있으

며, 각 국이 추구하는 이상 또한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하나

의 틀을 미래지향적으로 짜 맞추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UN의 사무총장을 배출한 몇 개국 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의 나라

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국제적으로 그만큼  신장되었다는 뜻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외교력과 추구하는 이념이 UN에 가입되어 있

는 여러 회원국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더욱 더 활발한 외교력을 가지

고 리더자 국가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류를 타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

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활동으로 UN의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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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의 내부를 다져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

는데 중요한 관심사항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폭넓고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ASEAN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ASEAN과 ASEAN + 3 정상회담을 

거쳐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에 이르기까지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을 정리하여 분석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하

여,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위상 정립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으로 제시된 경제공동

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뿐만 아니

라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도

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범위와 범위와 범위와 범위와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범위범위범위범위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고유명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의미적 개

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고유명사 

자체로서 유일한 단위이며, 형성의 완성을 위하여 첫 발을 내딛은 상태의 실체적 단일

구조이기 때문에, 이 단일구조에 대한 제약요인과 전망을 연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해하였다. 따라서 복잡한 국제정치를 분석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과 같이 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이념과 논리 및 주장과 실례들을 가급적 

폭넓게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집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서막을 여는 제2장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의 제이론을 살펴보

기 위하여 국제지역통합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 다음 국제지역통합이론과 동아시아의 

관계를 모색해 보고, EU의 통합이론과 과정, 경험과 교훈을 통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점을 파악해보고, 동아시아 담론의 시대적 적실성을 점검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활동과 공동체로

서의 한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ASEAN의 창설과 목적, 조직 활동과 발전과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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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계를 정리해 보고, ASEAN + 3 정상회담의 발전과정 및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논의의 배경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의 시대적 의미를 논의해 보고, 제5장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

해 가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제약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ASEAN의 제약

요인과 ASEAN + 3 정상회담의 한계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살펴보고, 역외에서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아시아구상과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제6장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전망으

로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 문화공동체 형성의 전망을 통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

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으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범위를 설정해 두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로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67년에 동남아시아 국

가연합(ASEAN)의 창설부터 시작하여 2005년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

후에 추진된 실행과 논의까지 약 40년간이 해당된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실체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관계를 통하여 ASEAN이라는 

동남아국가연합 결성기간을 거쳐 1997년 동아시아에 찾아 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

정에서 동아시아 경제블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ASEAN + 3 정상회담의 제도화에 이

어 2005년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까지의 발전기간인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개념으로 동남아시아국가와 

동북아시아국가를 합친 동아시아 국가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이들 동아시아국가들 간

에 진행된 각종 국제관계회의 중에서 특히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합의되고 결정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쟁점사항을 세부적인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하지

만 이 공간적 개념에는 동아시아 지역에 영토를 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

반 여건상 정상회의 회원국가로 참여하지 못한 동티모르, 북한, 몽골, 러시아와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한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은 본 연구를 위한 논의의 대상

에서 일단 제외하고,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을 공간적 범위의 중

심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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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방법방법방법방법

독재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이며, 저성장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전력하는 동남아시아의 현실에 비해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상황이 

제각각인 동북아시아의 현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가의 다각

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양안(兩岸)문제도 동북아지

역의 안보 상황을 어둡게 하는 측면이며, 한⋅중⋅일 3국간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역사와 영토문제로 인한 외교적 신경전은 언제쯤이나 끝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

태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인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기까지는 역내 국가들 간의 논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미국과 유럽연

합을 비롯한 역외 국가들과의 논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동

아시아 공동체를 경제적 공동체, 안보적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로 형성하고자 하는 추

진과정에서의 과제이며, 추구해야할 힘겨운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는, 다행스럽게도 5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온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의 형성과정이 모델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

럽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립된 이론적 토대에 따라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분야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ASEAN의 경험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의 배경 및 의미, 

그리고 전개를 통한 발전과정과 제약요인을 살펴본 다음 동아시아 공동체의 3개 분야

별 전망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권의 ASEAN 10개국이 주축이 되는 형태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연구하여 분석적 방법으로 전개한 다음 학문적 고

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주제로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의 문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ASEAN의 창설 및 경험과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ASEAN의 연혁에 의한 정상회의 

및 각료급 회의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ASEAN이 1967년에 5개국으로 창설되어 

1999년 캄보디아가 ASEAN에 가입함으로써 10개국의 회원국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현

재에 이르는 ASEAN의 발전과정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ASEAN이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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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둘째, ASEAN + 3 정상회담 및 각료급 회의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997년 동아

시아에 밀려온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ASEAN의 한계를 뛰어넘어 동북아 3개

국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ASEAN + 3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제도화되기

까지 ASEAN + 3 정상회담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통한 전망을 정상회담과 각료급 회

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논의할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회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2005년 최초로 개최된 동

아시아 정상회의의 추진배경과 성격 및 의미는 무엇이고,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서 결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전망을 논

의해 볼 것이다. 

넷째, ASEAN,ASEAN + 3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문과 동아시아 비전그룹 및 

연구그룹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문건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각종 선언문과 보고서는 반듯이 분석하여야 할 것

이므로 그 해설을 통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었

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통계와 기준이 되는 자료나 문헌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함에 있어서 객관

적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는 ADB(아시아개발은행),IBRD
(국제부흥개발은행),IMF(국제통화기금),WTO(세계무역기구), IMD(국제경영개발연

구원), WEF(세계경제포럼) 등의 자료를 인용할 것이며, 학술적인 문헌들은 다음의 

기존연구 동향에 소개되는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비롯한 문헌들을 위주로 활용할 것

이다.  

    3. 3. 3. 3. 기존연구의 기존연구의 기존연구의 기존연구의 동향동향동향동향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차 ASEAN + 3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EastAsiaVisionGroup)8)이 제출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 평화⋅번영⋅진보

8) EAVG란 21세기 동아시아 발전의 중장기적 비전을 작성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협의체로서 동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제적 유대를 포함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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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이라는 보고서가 기초적인 문헌이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청사

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동아

시아 통화기금’ 등 일부 제안사업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추진되기는 어렵지만 EAVG
보고서에서 지적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지역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써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사회⋅문

화⋅정치 등 각 방면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안한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9) 또한, 이 보고서는 ‘ASEAN +한⋅중⋅일 정상회담’을 ‘동아시아 정상회

의(EAS)’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포럼(EAF)’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제6차 ASEAN + 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보고서는 ASEAN + 

3 정상회의 체제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의 전환문제는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중장기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10)

  이렇게 동아시아 비전그룹과 연구그룹의 보고서가 채택되자 관련 기관이나 학자들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연구와 세미나가 확산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논문과 서적이 

발간되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동아

시아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양 그룹의 보고서를 분석

적으로 접근하여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긍정론적 연구들이며,11) 둘째는 EU와는 달리 동

고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9) 이재기, 『세계지역연구』, 한올출판사, 2004. p.131.

10) 배긍찬,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전망 및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시리즈 

05-01호, 2005. p.33.

11) 한상희,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한⋅중⋅일의 인식과 전략,”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02.; 

권  율⋅이창수,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 배경과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05-40호, 2005.; 

박인휘,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한⋅중⋅일의 이해관계,” 『한국북방학회논집』, 한국북방학회, 

2005.; 김혜승, “논문 :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 모색과 한일관계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역사적 

반성-,” 『일본사상』,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5.;       , “세계화시대와 한국민족주의; 세계화시

대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한국민족주의,” 『동양정치사상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5.; 양

길현,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전략,” 『동아연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5.; 최영종⋅

배긍찬⋅이창재⋅원용걸⋅문우식⋅김유은⋅최  강⋅조윤영⋅김광억⋅전영평⋅이승철, �동아시아 공

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권  율⋅홍수연,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

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김기봉,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2006.; 박인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안정과 제도화: 유럽공동체의 교훈과 지역 정체성 창출 방

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송은희, “ASEAN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한국동북아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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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제반 여건에 있어서 역내국가들 간에 상이한 점들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세계의 강대국들 간 이해가 집중되어 있으며, 참여국가의 확대로 

지역적 정체성과 동질성이 모호해 지는 현상 등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부정론적 견해를 펴는 것이다.1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긍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론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인

데 그나마 신중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

도 수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로 일관되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논의가 2005년 예상대

로 쿠알라룸푸르 선언과 함께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일부의 부정론자

들도 비판적 긍정론자로 돌아서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동아시아 비전그

룹이 제안하듯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숱한 문제와 과제가 

가로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 찾기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분야별 연구논문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13) 동아

시아 안보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연구,14)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연구15)가 

전개되기도 하였는데, 경제관련 연구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통화

12) 한상일, “세계화시대와 한국민족주의; 동아시아 공동체론: 실체인가, 환상인가?,” 『동양정치사상

사』, 한국정치사상사학회, 2005.; "'東아시아 共同體'의 허와 실," �國際問題�, 國際問題硏究所, 제

37권 1호 통권425호, 2006.; 김기범, “일본 초점: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입장,” 『월간 아태지역동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6.

13) 문원기⋅이  윤⋅윤창인, “동아시아전자무역공동체 형성 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

무역학회, 2002.; 최용호,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통합논의와 한국 중소기업의 과제,” 『중소기업연

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5.; 박성훈⋅김흥종,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적 특징과 동아시아 통

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학회, 2005.; 임성학,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전략,” 

『동아연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5.; 곽진오, “일본의 FTA 전략 -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과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권  율,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

과와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한국동남아학회, 2005.; 고민창,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예상효과 

분석: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경험을 중심으로”, 『경상논총』, 한독경상학회, 2006.; 이상혁, 

“일본의 양태 ; 동아시아 공동체: 친미와 경제 내셔널리즘의 이중성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일본의 

인식,” 『민족연구』, 한국민족연구원, 2006.

14) 송병록,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군사, 안보부문,” 『국제정치논총』, 한국

국제정치학회, 2002.; 한용섭,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나남, 2005.; 황병무,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 나남출판, 2005.; 조윤영, “동아시아 안보와 제도주의: 안보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발전 가능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15) 장수현, “2004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중국의 한류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 공동체론,” 『인문학연

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김의수, “동아시아공동체의 철학적 문화적 지향,” 『범한

철학』, 범한철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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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이나 통화기금의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대

적 추세에 따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들은 현재의 흐름과 같이 ASEAN +1의 개념으로 ASEAN과 한⋅중⋅일

이 각각 FTA를 체결한 다음 한⋅중⋅일 양자간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의 

통합적인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안보 관련분야에서는 동아시아 다자안보구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미

국의 전략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한 다자안보구축의 

경우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의 개념을 군사안보의 문제에 머무

르지 않고, 테러와 재난 및 재해에 이르기 까지를 다자안보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미

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아시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다자안보의 구축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관련분야에서는 문화동동체의 형성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면

서도 동아시아 역내에 존재하는 문화가 너무나 다각적이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특정 개념으로 문화를 통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호간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이해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동아시아적 가치의 문화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으로 제시되

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동체 문화

에 대한 인식적,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이 기본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그 바탕위에서 

동아시아적 가치의 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뿐만 아니

라 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하야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활발하게 전개된 양상을 띠고 있는

데, 이것은 2001년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보고서에 이어 2002년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보

고서까지 ASEAN + 3 정상회담에서 채택하게 되자 유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현실적 추

진양상에 따라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가 왕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2005년도

에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까지 동아시아 관련 학술세미나와 연구 활동

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2002년 4월 12일 동아시아국제정

치학회의 주최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가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남북관

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부산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이후 2006년 11월 25일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사)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의 주최로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

를 위한 국제심포지엄(Ⅲ)이 ‘역사대화의 경험공유와 동아시아 협력모델 찾기’라는 주

제로 개최되기까지 무려 37회에 달하는 활발한 학술행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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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IIIIII    장   장   장   장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형성 형성 형성 형성 논의의 논의의 논의의 논의의 제이론제이론제이론제이론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국제 국제 국제 국제 지역통합 지역통합 지역통합 지역통합 이론의 이론의 이론의 이론의 가설들가설들가설들가설들

    1. 1. 1. 1. 국제 국제 국제 국제 지역통합 지역통합 지역통합 지역통합 이론의 이론의 이론의 이론의 개관개관개관개관

  국제 지역통합이론은 독립된 주권국가들이 통합된 정치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설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 지역통합이론의 역사는 바로 유럽통합의 역사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통합의 부침과 함께 변천해 왔다. 유럽통합이 순항할 때

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고, 침체할 때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다. 한 분야의 기능적 협

력이 습관화되고 다른 영역으로 자동적으로 확산되어서 궁극적으로 통합에 이른다고 

상정하는 기능주의적 입장은 낙관론을 대변하고, 통합을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

는 것이라고 보는 현상주의 입장은 비관론을 대변하고 있다. 통합은 국내정치적 목적

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동시에 국가 간 치열한 협상의 산물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적 정

부간주의(liberalintergovernmentalism)는 양 측면은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크

게 각광을 받아왔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구성주의나 다층적 거버넌스

(multi-levelgovernance)개념 등은 통합이 왜 현재와 같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50년대 통합이 순항할 때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전성시대를 구가했고, 1970년대

의 침체기에는 유럽통합이론 자체도 가사상태에 빠져 있었다. 1980년대 중반 단일유럽

법(SingleEuropeanAct) 합의를 시작으로 유럽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럽통합 이론

도 만개하게 되었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던 유럽통합은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유럽헌법에 대한 비준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

다. 이 또한 유럽통합이론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달성한 성과는 놀랄만한 것이다. 단일 통화, 단일 시장, 

국제협상에서 단일한 교섭상대 지위, 단일한 경쟁정책, 공동의 환경정책과 노동정책, 

공중위생 등에 대한 단일한 시스템,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등의 업적은 도저히 

여타 지역에서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이다. 유럽 이외에서 지역통합의 시도는 대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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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정도에 머물고 있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도만 불완전한 관세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통합은 매우 유럽적인 현상이

고, 지역통합 이론도 유럽이라는 단일한 사례에 근거해서 일반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으로서 여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든다.

  지역통합이론은 국제협력의 한 형태인 국가 간 통합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전후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부활을 선도하였고, 후에 다양한 국제정치 

접근법들과 국내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론, 그리고 국제현상이나 국제제도에 대

한 이론들이 가미되면서 복잡다기한 양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의 거의 전부

는 아직까지 이론화 수준이 낮고, 명백하게 공식화된 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지역통합 이론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하나로 결합하는 매우 특수한 현상을 설

명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협력이나 공존의 일반적인 모습을 그리지는 못하

고 있다. 비유를 한다면 통합이론은 최고의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주권을 포기하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특수한 현상을 설명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결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어

떻게 보면 결혼이란 것이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고, 인간사회나 공동체가 보다 보편적

인 범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권국가들도 통합보다는 서로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

면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협력 움직임을 분석, 평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이론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이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북미, 중미, 남미, 걸프연안 지역 등의 미래라고 단언

할 수 없다면, 지역통합이 어떤 정해진 여러 순서를 따라 차곡차곡 단선적으로 진전해 

나가는 것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시작하여, 관

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그리고 완전한 경제통합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규정하였

다.16) 하지만 이런 근사한 분류도 엄밀한 의미에서 누적적이지 않을뿐더러(즉 자유무

역지대 없이 역외 공동 관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 통합이 반드시 첫 단계(즉 자

유무역지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 이들 분류는 단지 지역통합 과정을 경험

하는 국가들이 취하는 경로를 범주화하는데 유용한 정도일 뿐이고, 통합하고자 하는 

16) BelaA.Balassa, (Homewood,III:Irwin1961),최영종, “동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p.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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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순서는 아니다. 더구나 자유무역지대가 공동시장으

로 진화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숙아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적 통합에서도 비록 불완전하나마 경제통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순차적 단계

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가장 통합이 미미한 단계에서는 국가들은 서로 

일방적인 적응(unilateraladjustment)을 할 것이다. 여기서 협력은 불필요하고, 기본적

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된다. 무정부상태인 국제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관계가 여기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단순한 조

정(coordination)과 협력(collaboration)이 존재하는 단계를 상정할 수 있겠다. 이런 형

태의 통합은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통행의 법칙을 만들거나, 집합행동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의 장애를 제거

하기 위해 협조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통합(negativeintegration)이라고도 칭해진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적극적 통합(positiveintegration)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이 생겨날 

것이다. 만일 정책통합이 충분히 진척되면 정책결정을 구조화하고 정례화 하는 정치제

도가 필요해질 것이다. 최종단계는 이런 정치제도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합의나 다수

결 원칙에 의해 운용이 될 때를 말한다. 가장 통합이 심화된 정치제도는 다수결 원칙

에 의해 운용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국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조역으로 밀려나게 되

고, 자신의 주권을 초국가적 기관에 양도하게 된다. 

  그렇지만 국가 간 협력이 목적론적으로 궁극적인 통합을 지향해나가는 것으로 인정

할만한 논리적, 실증적 필연성은 없다. 국가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보상해줄만

한 충분한 대가를 현실 정치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현재 유럽에서도 유럽 헌법이 내

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주권에 대한 포기를 정당화할 명분을 정치 지도자들이 제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 있다. 유럽이 미국의 일방주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통합유럽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가 EU 회원국 모두의 국내 

정치에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명실상부하게 통일된 유럽이 가능하기는 어려

울 전망이다. 지역통합의 선두 주자인 유럽이 이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나 여타 지역이 유럽의 뒤를 따라 통합의 길에 나서길 기대하기란 어렵다

고 판단된다.

  우리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지역통합을 포함하는 지역 공동체 일반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합이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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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협력체가 자신의 과거나 여타 지역협력체와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한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이나 저해하는 요인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도 지역통합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17)

  그런데 유럽이나 미주지역 통합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지역의 지역통합은 매우 

복잡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고, 특히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 

각 국가들 간의 역학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정치권력이 더욱 더 경

제력에 의존하고 국가 목표로서의 권력과 부의 추구가 동일하게 되어(박경서, 1997: 

88), 해거드(Haggard 1997:20-21)의 말처럼 지역통합은 행위자들 간의 집단행동

(collectiveaction) 문제와 행위비용(transactionscosts)의 문제라는 경제적인 측면, 행

위자의 정책적 선호들(preferences)과 능력들(capabilities)이라는 정치(정책)적 문제들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가 보편화되어 확대⋅심화⋅가속화되

는 현실에서 기존 국제정치학의 통합이론은 지역통합, 국제기구나 제도의 복합적 상호

의존(complexinterdependence) 등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게 되었다.18)

    2. 2. 2. 2. 국제 국제 국제 국제 지역통합에 지역통합에 지역통합에 지역통합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검토검토검토검토

  한 지역에 공동체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공동체 결성의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즉, 역내국가들 사이에, 그 지

역의 경제, 안보 혹은 문화적 협력의 결여가 지역 국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따라

서 협력을 위한 특정한 형태의 공동체, 혹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들 국가들을 협력체로 이끌어주는 정치적 리더십이 존재해

야 한다. EU의 경우, 초창기 슈망 프랑스 외상이나 아데나워 독일 수상과 같은 리더

들의 존재가 공동체 결성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공동체 결성의 또 다른 조건으로

서는 지역 국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에 의하여 통합될 수 있는 하나

의 이론이나, 이념이 존재하거나 혹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킨들버거(Kindieberger 
1973)에 의하면, 19세기 유럽에서 자유주의 무역체제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17) Ibid. pp.21-26.

18) 한형근,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연구-합리적 선택 조건을 통한 검토-,” �21세기 정치학회보�, 

21세기 정치학회, 2001.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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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럽 국가들의 그런 체제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들 국

가들 사이에 경제적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냉전 이후 초강

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은 군사력과 같은 강성 

권력(hardpower)이 아니라, 미국적인 제도문화와 같은 연성권력(softpower)이라는 

나이(Nye 2002)의 잘 알려진 지적도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다.19) 지역공동체를 뒷받

침해 줄 수 있는 이론이나 이념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특정 지역 전체에 보편성

을 지니면서, 동시에 세계적 보편성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거

기에는 지역민들의 오랜 기억이나 영혼에 호소하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카리아(Zakaria 2004)에 의하면, EU의 결성과 지속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유

럽인들 사이에 로마제국 당시의 정치적 공동체, 중세의 교황 중심의 종교적 공동체, 

라틴어를 통한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오랜 기억 속에 잉태된 ‘하나’라는 의식이 있

다.20) 이러한 배경과 의식, 국제관계의 흐름을 토대로 하여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

립한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가. . . . 기능주의기능주의기능주의기능주의

  지금까지 지역통합 연구를 선도한 것은 기능주의21)와 신기능주의22)(양자를 통칭하

여 기능주의적 접근법이라 한다.)였다.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두 가지의 핵심요소를 가

지고 있다. 첫 번째는 초국가적 사회 즉 초국가적인 이익집단, 전문가 단체, 생산자 

집단, 노동조합, 문화 및 과학자 조직 등의 힘이다. 국경을 초월한 문제 해결에 참여

하는 개인과 집단은 지역통합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그리고 공통의 문제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비록 통치자들

이나 정치인들이 정부차원의 협력을 가능하도록 할 수는 있겠으나 광범한 사회적 지지

19) Mandelbaum 2003 참고

20) 정희석 외,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35집. 한국동북아학회, 2005, 

pp.24-25.

21) 기능주의는 19세기말 미국에서 생겨난 심리학의 한 학파로서 넓은 사상을 가지고 에드워드 B. 티

치너가 이끄는 독일의 구성주의 학파에 맞서고자 했다. 기능주의는 실험적이고 시행착오적인 철학

보다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고과정보다 정신능력에 관심

을 더 기울였고 연구를 실제로 응용하는 문제를 중요 관심사로 삼았다. 

22)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통합이론은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결합체이며, 신기능주의자들은 기

능주의의 `탈을 쓴` 연방주의자들로 이해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기능적 수단을 통하여 

연방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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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없으면 지역통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접근법에서는 사회가 정치

를 추동하는 엔진역할을 한다. 우리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전력이나 요구사항을 고려

하지 않고서는 국내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듯이, 통합을 둘러싼 지역차원의 정치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가, 노동자, 농민, 소비자 등과 같은 이해집단들을 고려해

야만 한다.

  두 번째로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지역통합에 있어서 초국가적 제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무리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조직화되고, 동원되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수요는 통합에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익을 결집하고 이를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초국가적인 정치적 기제가 없다면 아무리 커다란 이익이 존재해

도 통합으로 결실을 맺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지역통합에 있어서의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지도력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정치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신기능주의가 

초기 기능주의와 구분되는 주요한 특징이다. 

  기능주의 접근법의 요체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한 배경조건, 과정

조건, 그리고 관할 업무의 확장(taskexpansion)을 가져올 조건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배경조건으로는 발달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고도로 분화되고 다원적인 

사회구조 등을 들고 있고, 이런 조건을 갖춘 국가 사이에 통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다고 본다. 이런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계급갈등이 첨예하지 않고, 인종적 갈등도 덜

하며, 전쟁을 지지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나 아니면 최

소한도 자본주의라도 지역차원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엄청나게 크

다. 과정조건은 경제거래, 무역, 관공, 생산요소 등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도록 뒷

받침하는 밀도 높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실제 통합은 경제자유화, 무역창출, 규모

의 경제, 지역차원의 분업 및 특화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 조건은 ‘넘쳐흐르기’(spillover) 과정에 관한 것으로, 일단 통합이 한 분야에

서 시작되면 협력의 습관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와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 보

통 경제통합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철폐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가장 적은 분야에서

부터 시작되어 규제제도 전반으로까지 확대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확산과정은 무역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통화부문의 정책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순수하게 기

능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부문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위자들 간의 전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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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tacticallinkages)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전술적 연계의 사례로는 유럽에서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한 협상과 역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구조정책(지역정책과 사

회정책 및 고등농업정책의 일부를 포함)을 연결시키고자 했던 시도를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전략적 연계를 통해 시장통합이 여타 부문의 협력과 통합을 가져오게 된다.  

 기능주의접근법을 원용하는 연구들은 일단의 국가가 높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교

환을 행하면서 동시에 다원주의적 국내제도, 유사한 경제규모, 비슷한 발전 수준을 갖

추게 되면 지역통합이 이루어질 확률도 커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려고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기능주의접근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통합이 함축하는 ʽ의도적 정

치행위ʼ라는 측면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럽통합이 1970년대에 장기적인 

침체에 빠진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유럽통합이 재발진한 이후에 통합의 확대, 심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도구로서 재차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기능주의 이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IIIIII-1>  -1>  -1>  -1>  기능주의기능주의기능주의기능주의23)

 

→  기능 B
협력증가

공동기구

↓

 기능 A
협력증가

공동기구
 정  치

협력

공동

↑

→  기능 C
협력증가

공동기구

23) 박상식, �국제정치의 이해�, 일진사, 2005.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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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통합과 관련된 정치과정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 때문에 현

재 순수하게 기능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드물다. 그러나 기능주의 접근법은 다

양한 이론적 입장들의 근간을 이루면서 통합이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통합이론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왔다고 평가받는 모라프칙의 자유주의적 정부

간주의(liberalintergovernmentalism)는 국내 및 초국가적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 경

제적 세력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핵심을 자신의 분석틀 속에 잘 

통합시키고 있다.24) 유럽통합을 주도하는 것이 유럽법원(EuropeanCourtofJustice)
이었다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며, 초국가적 제도의 역할에 주목

했던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유용성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나나나. . . . 현실주의현실주의현실주의현실주의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은 힘의 견제와 균형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실주의는 사실상 협력보다는 주로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국제관계에서 주요행위자는 주권국가이며 모든 국가들은 생존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힘, 특히 군사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 결과 그들은 안보경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늘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협력과 

질서가 가능하다면 그것들은 세력균형의 결과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선호는 국제

체제에서 그 국가가 처한 지위가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체제의 두 중요한 요소는 무정부상태와 힘의 분포이다.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는 

상대적 이득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 한 국가의 이득은 타국의 손해가 되므로 모든 

국가가　영-합 게임(zero-sum game)을 실시한다. 이 상태에서 힘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가 갈등과 협력을 좌우한다. 힘이 두 초강국으로 양분된 구조 속에서는 동맹국

들 간에는 NATO와 미일동맹과 같은 협력관계가 조성된다.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

도 이러한 협력체에 동참하여 보다 큰 이득과 협상력을 증대한다.

  현실주의에도 몇 가지 다른 주장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

24) 모라프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Andraw MoravcsikandKalypsoNicolaïdis,1999."Explainingthe
TreatyofAmsterdam:Interest,Influence,Institutions," Studies,
Vol. 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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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악하기 때문에 국가도 그 속성이 힘을 극대화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이 고전적 현

실주의 주장이다. 국가의 속성보다도 양극화냐 다극화냐 하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각 

국가의 행위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신 현실주의의 주장이다. 한  강대국은 자신에

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의 부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격적 

현실주의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대국은 당장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방어적 현실주의다. 25)

  신 현실주의는 정치체제나 국가를 중요시 하지 않고, 국제적 힘의 분포를 중요시 하

는 이론이다. 양극체제와 다극체제가 있는데 양극체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이론

(K.WaltzTheoryofInternationalPolitics)으로 다시 Offensiverealism 과 defensiv
realism으로 구별된다.26) 국가가 지역제도에 참여하고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은 안정된 

구성원들과 장기적인 협력관계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구성원과 

장기간에 걸쳐 상호 이득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예상에 반한다. 현실주의

는 힘(power)이 유의미한 정치적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핵심적인 가정으로 하고 있

다.27) 현실주의는 세력배분이 변함에 따라 동맹관계가 쉽게 변하고, 국가는 끊임없이 

상대적 이득을 획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상정한다. 무정부적인 국제체제 안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통합은 비합리

적이고, 또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역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에 안보에 대한 위협

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한다. 유럽통합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존재했던 매우 안

정적이고, 경직적인 양극체제 속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v)회원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NorthAtlanticTreatyOrganization)
라는 지역 안보공동체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서부유럽 이외에도 북

미, 남미지역과 같이 안보공동체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지역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

역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28) 이러한 평화정착은 다소 모

25) 안병준, “東아시아 地域協力의 理論과 現實,”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42輯. 

대한민국학술원, 2003. p.199.

26) 구갑우, “지역통합이론과 동북아 통합에의 적용,” 동북아연구회 결과보고서 참고, 2006. 

27) 윤영관, “현실주의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함의는 무엇인가?,” 참고, 2002.

28) MauriceSchiffandL.AlanWinters, (WashingtonDC:
TheWorldBank,2003),pp.192-196. 최영종, op.cit., p.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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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개념이다. 평화정착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정착은 평화유지나 평화구축이라는 개념보다 일반적이고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구축이나 평화유지라는 두 개의 개

념은 외교나 조정, 협상 등의 과정을 포함하거나 UN의 평화유지군과 같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해 갈등을 종식시키는 평화로운 구축의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이에 비해 평

화정착은 “전쟁준비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부재하는” 안정적인 평화 상태를 의미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정착은 불안정하고 소극적인 평화를 다루었던 갈등종식(억

지)이나 규제 등의 전통적 기술을 넘어서는 것이다.29)

  현실주의에서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또 다른 유용한 도구가 바로 ‘세력균형’이란 개

념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균형을 국가의 보편적인 선호라고 보았으며, 국제

체제에서 상대적 힘의 배분에 변화가 일어날 때 국가들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것으

로 상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실주의자인 왈츠는 현재 세계가 지역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는 현상은 바로 국제체제가 다극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

다.30) 그는 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다극체제의 등장과 이들 사이의 상호 경쟁의  

격화 그리고 이어 벌어진 경제적 세계화의 심화라는 일련의 현상이 주요 강대국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거나, 밀접하게 연계된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아시아, 유럽, 미주 대륙에서 거대국가

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지역적 기반을 구축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냉전과 지구화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은 진행 중인 과제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중도의 정치적 기획

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과정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31)

  그리고 패권안정론 입장에서 패권체제의 붕괴가 경제의 블록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29) 문정인, “변화하는 지역질서와 평화구축: 한국적 시각,” �냉전해체와 평화: 유럽의 경험⋅동아시아

의 과제⋅한반도의 선택�, ‘2000년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30) KennethN.Waltz,�TheEmergingStructureofInternationalPolitics,�InMichaelE.Brown,et
al,eds., (Cambridge,
MA:TheMITPress, 1995). 최영종, loc.cit.에서 재인용.

31) 이 두 이론의 경쟁은 지구화 논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A.PayneandA.Gamble,"Introduction:
ThePoliticalEconomyofRegionalism andWorldOrder",inA.GambleandA.Payne(eds.),

(London:Macmillan, 1996), p.2. 김용복⋅구갑우,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유럽통합의 경험-,”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

구소, 2000, p.1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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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있다. 국제경제체제의 안정이나 개방이 안정된 패권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패권의 하락은 경제적 불안정과 차별적 무역협정(PTAs:PreferentialTrading
Arrangements)의 범람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맨스필드(Mansfield)는 미국의 패

권이 하락함에 따라 PTA의 숫자와 이에 가입하는 국가의 수효가 실제로 증가했을 실

증적으로 보여주었다.32) 쇠락하는 패권국가는 점차 약탈적으로 변할 것이고, 이에 대

응하기 위하여 여타의 국가들은 PTA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것이 연쇄

적으로 확산될 때 지역주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 주변의 약소국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지역통합을 시도한 사례가 많다. 그리고 약소국들이 자신의 집단적 영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통합을 시도했던 사례도 많았다. 특히 5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 주로 발전도상국가들 사이에 행해진 지역통합 시도는 수입대체 산업화나 자력

갱생이란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

다. 유럽통합의 심화는 타 지역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지역통합 시도를 연쇄적으로 

일으켰으며, 두드러진 예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한 것이었다. NAFTA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지역)는 원래 유럽연합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였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Asia-PacificEconomicCooperation)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EU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였다. 남미공동

시장(MERCOSUR)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라이벌 관계를 유화시키려는 

목적이었지만, 브라질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패권적 지배를 구축하려는 야망의 표현이

었다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넓게는 남미국가들이 미주대륙 전체의 자유무역협정이나 

기타 경제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 집단적 교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졌다. 

ASEAN자유무역지대(AFTA:ASEAN FreeTradeArea)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신

의 집단적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체제 내에서 세력균형이나 영향력 증대를 위한 동맹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현실주의나 세력균형은 지역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 외

교적 협력 또는 교류의 증대라는 현상은 설명할 수 있으나, 이것이 제도적 통합이나 

정치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는다. 현실주의에게 가장 큰 위안은 유럽연

32) EdwardE.Mansfield,�TheProliferationofPreferentialTrading Arrangements,� 

, 42-5 (1998). 최영종, op.cit., p.3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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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제도들이 내부통합을 심화시키거나 제도화하려는 노력에 상당

히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회원국 사이의 상호불신과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의 상

충 내지 괴리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극복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다다다. . . .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정부간주의정부간주의정부간주의(LiberalIntergovernmentalism)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초국가적 사회와 제도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 반하여,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는 국가(중앙 정부, 보통은 행정부를 지칭)를 분석의 핵심으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접근법이 이익집단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집

단의 힘은 경제⋅사회적인 이해관계가 정치과정을 통해서 결집되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은 국내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입장은 국내 정치적 측

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정부 간 협상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부간주

의인 것이다.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의 핵심은 지역통합이 이익 결집, 정부 간 흥정, 

그리고 집행이라는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보는데 있다. 이 입장을 옹호하는 가

장 대표적인 학자가 모라프칙(Moravcsik)이다.33) 또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초국가적 

사회와 제도를 출발점으로 삼는 데 반하여 정부간주의는 국가(특히 중앙정부, 그 중에

서 행정부)가 분석의 요체이다. 물론 이 입장이 이익집단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집단의 힘은 단지 경제,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국내정치과정을 통해 결집

될 때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취급된다. 정부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결집, 정부 간 흥정 그리고 집행의 세 과정이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연구는 모라

프치(Moravcsik)에 의해 이루어 졌다.34)

  정부간주의에 의하면 경제⋅사회적 이익이란 정치의 원자재에 불과하며, 그것이 정

치적 힘을 발휘하자면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동원되어야만 한다. 다원

주의적 이익집단 이론이나 집단행동이론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들의 형성

과 활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국내적일 수도 있고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정부간주의는 국가 중심적이 아니다. 일단 이익

33) Andrew Moravcsik,�Preferences and Power in the European Community: A Liberal
IntergovernmentalApproach,� 31(December,1993);

(Ithaca:CormellUniversityPress, 1998). Ibid. p.33에서 재인용.

34) 서진영 외, �탈 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 오름, 2003.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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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면 정치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 정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제도주의의 이론적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이익의 분포가 동일한 나라들 사이에도 

정치적 제도의 차이에 따라 정치적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

어 중선거구 제도보다 소선거구제도가 보호주의 세력의 이해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이라

는 주장이나, 의회가 통상정책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통상정책이 보다 보호

주의적으로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선거

구 할당이 농촌 지역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면 정치과정에서 농업의 이해관계가 과도하

게 대변될 것이고, 따라서 정책도 이들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처럼 정치제도는 통상정책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역통합을 둘러싼 개별 국가들의 손익계산은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다. 지역통합과 관련해서 관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은 국내정치 속에

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올슨(Olson)의 이익집단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모라프칙은 통합의 이익을 내재화하

기 용이한 소규모 집단, 특히 생산자들이 지역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지역통합 논의가 경제정책의 조화나 무역장벽제거와 같은 경제

적인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에서 올슨의 논리가 갖는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나 한국과 같은 곳에서 지역통합이 지지부진한 것은 통합으로 

인해 손해를 볼 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통합으로 이익을 얻게 될 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만일 지역통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될 가능성이 크다.35) 

  다음 단계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사회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국제 협상의 장

에 함께 가지고 나가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흥정을 시작한다. 결과는 상대국과 

협상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국내정치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국가 간 힘의 크기를 

잘 반영하는 형태로 타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비준을 받게 되면, 

이것을 잠그고, 통제하며, 집행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36)

35) Edward E.Mansfield and Helen Milner,�The New Wave ofRegionalism,�
53-3 (1999), pp.602_604. 최영종, op.cit., p.35에서 재인용.

36) Andrew Moravcsik, (Ithaca:CormellUniversityPress, 1998), pp.18-85. 

loc.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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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도는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에게 이전에는 불가능하던 것(즉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구속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각 국가에 의해 다양한 국내외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행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경제개혁과 무역자유화

를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대한 국내적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

역제도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제통합은 정치경제체제의 

경직성으로 상징되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국내적으로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이를 되

돌리기 어렵도록 묶어두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통합의 심화는 국내 제 

세력에 대한 정책담당자들의 힘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로 인해 유

럽 각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제반 이익집단들도 지역 제도를 통해 자기 나라가 지역제도의 규범을 따르도록 강제함

으로써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성취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라라라라. . . . 구성주의구성주의구성주의구성주의

  구성주의는 물질적 힘보다도 아이디어, 규범, 정체감이 국가 간의 협력을 결정한다

는 주장이다. 국제체제도 인간이 상호행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국제관계의 현실도 인간이 사회를 통하여 의식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

과 문화가 국제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행위자들이 인

식을 공유한다면 그들은 인식론적 공동체　를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공식적 기구나 법칙보다도 비공식 규범과 합의를 오랜 대화와 만남에서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서 교류한다

면 상호이해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집단적 정체감과 상상적 공동체(imaginedcommunity)
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이처럼 관념과 인식의 공감대를 

조성해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와 협력을 성취

할 것을 제시한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반복함으로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창조할 

것을 희망한다.37)

  구성주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익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이 이익

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정체성 형성

37) 안병준, op.cit. pp.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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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중요하며, 정체성 형성의 경로는 국내정치 또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

지고,38) 지석의 분포와 관념의 분포를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A.Wendt,social
TheoryofInternationalPolitics)39) 신 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혹은 합리적 제도

주의)가 양분해온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이들 양자를 망라하

는 합리주의와 새롭게 부상하는 구성주의40) 사이의 대립 구도로 확연하게 전환되었

다.41) 구성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합리주의가 행위자들의 선호도를 외부(일

반적으로 무정부상태라는 국제체제)로부터 주어진 불변의 것으로 상정하는 것과 다르

게, 행위자들의 선호도가 내생적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행위자

들이 사회화 과정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체제를 체득하고, 새로운 정체

성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성주의는 

태어나면서부터 현재의 삶에 이르는 경험의 총체로 정의되는 성인정신(adultmind)을 

가장 간단히 한정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분석하여,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복합적 형태

로 모아지는 방식을 찾아내고자 했다. 구성주의의 주요수단은 내성법(內省法)인데, 내

성법이란 훈련받은 관찰자가 엄격히 정의된 기술적(記述的) 어휘를 써서 통제된 대상

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티치너는 경험이 하나의 사실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

었는데 그 이유는 경험이 그 의미나 가치의 분석과 무관하게 실재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티치너에게 있어서 '정신분석'은 정신이 기능하는 방법이나 이유와는 거의 관계

가 없었다. 주요논문 〈심리학 교본 A TextbookofPsychology〉(1909~10)에서 티치

너는 의식의 경험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단지 감각과 감정(느낌)뿐이라고 주

장했다. 본질적으로 사고 과정은 앞선 경험을 담고 있는 현재의 경험과 느낌들에 대해 

감각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구성주의와 더불어 심리학은 철학과 독립된 

분야로 떠올랐지만, 티치너가 죽자 구성학파는 상당한 영향력을 잃었다. 그러나 구성

주의로 말미암아 유럽의 실험심리학 경향에 강력히 반발하는 여러 반운동(反運動) 즉 

기능주의⋅행동주의⋅형태심리학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행동과 성격 이론은 구성주의

38) 예를 들면 안보의 문화가 안보정책을 정한다는 것이다.

39) 예를 들면 영국이 보유한 핵무기 60~70기는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나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1기는 

매우 위협으로 생각하는 관념을 말한다. 따라서 힘의 분포 보다는 관념의 분포가 중요하며, 관념과 

인식의 변화를 중요시 한다. 구갑우, op.cit., 참고. 

40) 구성주의는 심리학에서 독일의 빌헬름 분트(1832~1920)가 창시하고 주로 에드워드 B. 티치너

(1867~1927)가 이끈 체계적 학술운동이다. 

41) ,52-4(Autumn, 1998)를 참조할 것. 최영종, op.cit., p.3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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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경험의 사실과 의미를 분리시키는 구성주의는 프란

츠 브렌타노의 행위심리학⋅형태심리학의 현상학적 전통과 기능주의학파, 윗슨의 행동

주의에 반대했다. 기능주의의 촉매 역할을 했던 구성주의는 미국 심리학에서 항상 소

수파였다.

  이와 같이 내성적인 선호도의 생성 가능성을 인정하는 구성주의는 국가가 주권을 심

각하게 손상시키면서 지역통합에 나서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성이 크다. 이를 반

영하듯 현재 구성주의적 접근법은 유럽통합연구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구성주의 접근법의 이론적 핵심은 통합과정에 있어서 물질적 요소와 대립되는 관념

(ideas), 규범(noma), 정체성(identities) 등의 주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

통합에 대해서 구성주의 접근법을 적용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주로 유

럽의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과 유럽위원회 그리고 시민권 개념

의 변화 등과 같은 폭 넓은 사회적 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했다. 대표적인 학자

로는 체켈(Checkel)을 들 수 있는데, 그는 관념, 규범, 정체성 등이 단순히 행위자들

에 대한 외적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합리적 선택이론도 관념

적 요소의 중요성을 용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을 단지 행위자들의 비

용수익 함수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그친다. 그 결과 규범이란, 행위자들이 선택을 할 

때 부딪치게 되는 단순한 제약요인이 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체켈에게 있어서 규범

은 행위자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본질적 특성의 일부분이 된다는 점에서 행위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위란 가변적인 속성을 갖는 비용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같이 합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가치를 구현

하기 위한 내재적인 움직임으로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42)

  구성주의가 유럽통합 연구에 기여한 바는 크다. 서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구성주의

는 객관적인 물적 조건과 실제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연

결고리를 제공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겠다. 국제정치 현상이 힘의 배분이나 물적 

이익의 존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요인에서 그 답변

을 찾는 것은 유용한 시도이다. 두 번째는, 선호도가 내생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인

42) JeffreyT.Checkel,�SocialConstructionandIntegration,� , 
6-4 (1999), pp.545-560. Ibid. p.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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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점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은 기존의 합리주의 접근법이 선호도를 고정된 것으로 

상정하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세 번째는 구성주의적 접근법이 통합과정에 대한 상

세한 묘사에 상당히 강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통합과정이 “어떻게”(how)
이루어졌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요컨대 구성주의적 지역통합이론은 통합과정에서 관념, 규범, 제도, 정체성을 강조

한다. 국가들이 상호교류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관념과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제도화

가 진행되고, 아울러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

운 정체성의 형성이 통합을 가속화시켜 정치적인 총합을 이루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다. 정체성과 제도화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을 진전시켜 나간다. 지금까지 

지역통합 이론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표 표 표 IIIIII-1>-1>-1>-1> 지역통합 지역통합 지역통합 지역통합 이론별 이론별 이론별 이론별 논의의 논의의 논의의 논의의 비교비교비교비교

신기능주의신기능주의신기능주의신기능주의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정부간주의정부간주의정부간주의
현실주의현실주의현실주의현실주의 구성주의구성주의구성주의구성주의

목적목적목적목적 거래비용 삭감
거래비용 삭감 

+ 국내정치
전략적 필요

공동의 

문제해결

주체주체주체주체
초국가적 사회 

및 제도
국가(행정부) 국가 엘리트

성공성공성공성공

조건조건조건조건

민주주의, 발전

된 자본주의

국가 간 선호도 

공유

양극체제, 안보

공동체, 공통의 

안보위협

정체성, 의

식, 

규범의 공유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안정적, 점진적 

발전

제도화 여부에 

좌우
낮다 높다

    3. 3. 3. 3. 지역통합 지역통합 지역통합 지역통합 이론과 이론과 이론과 이론과 동아시아동아시아동아시아동아시아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의하면 지역통합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특히 개인의 정치

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 사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아시아

는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국가 간의 이질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통

합에는 불리한 상태이다. 특히 신기능주의 관점에서 통합의 원동력으로서 크게 주목하

고 있는 초국가적 이해집단이나 관료들의 역할이란 관점에서 볼 때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43) 일단 초국가적 제도가 취약하고, 정부 간 기구들도 상설의 삼국을 두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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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소한의 규모만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또한 초국가적 세력의 중추적 위치에 있어

야 하는 초국가적 자본가 세력도 상당히 약하다.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일본 자본가

들은 너무 자민족 중심적이고 배타적이며, 이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화교 자본은 가

족 중심적이며 또한 배타적인 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일본 자본가와 화교 

자본가 사이의 상호관계도 협조적이기보다는 경쟁⋅대립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44)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사회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

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자유화,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주의 접근법이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을 분석하는 데 갖는 유용성은 우선 지역통

합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있겠다. 동아시

아에서는 유럽과 다르게 양극체제가 훨씬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안보환경이 불확실하였

다. 양극 사이에는 회색지대 뿐만 아니라 동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시도도 없지 않았으

며, 중⋅소 분쟁이 시사하듯 단일한 적대 진영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을 포

함한 동아시아 반공국가들이 협력관계를 심화시킬 당위성이나 현실적 이익도 상대적으

로 적었다. 설상가상으로 동아시아는 문화적 차이, 경제체제의 차이,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상호불신의 골이 깊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냉전의 완전한 종식 

없이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 안보협의체가 성공적인 결

실을 맺을 때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외에도 구성주의는 동아시아가 이질성도 크고, 하나의 지역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나 정체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통합이 부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과거 1세기만 돌이켜 보더라도 내부 분열과 전쟁, 반복으로 점철되어 있다. 문화, 종

교, 언어 측면에서 볼 때도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이래적일 정도로 다양하다. 중화, 

일본, 회교, 불교, 기독교 전통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

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가 도저히 없을 정도이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있지

43) WayneSandholtz& JohnZysman,�1992:RecastingtheEuropeanBargain,� , 42 

(1989), pp.95-128. Ibid. p.41에서 재인용.

44) 최근에는 상호 협조적인 면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초국가적 자유화 세력으로는 미약하다. 경

쟁적 측면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가 화교 자본만 유리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YoichiFunabashi,
(Washington,D.C.:InstituteforInternationalEconomics, 1995), p.180. loc.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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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동아시아가 서구의 것과 다르다는 점만을 강조할 뿐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민족주의와 국가주권에 대한 집착이 여타 지역보다 더 강했을 뿐

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 또한 동아시아 대

부분의 나라에서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커서 지역 차원에서 초국가적 사회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또 이

를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에 직면해서도 지역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축성 있게 적응할 수 있었다. 

요컨대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경제위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매우 인상적

인 경제 성적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매우 성공적인 국내 적응자들(donestic
adiusters)이었다. 이는 국내 적응력이 한계에 부닥친 서유럽 국가들이 그 해결책으로

서 지역통합에 적극 나선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지역통합이론에 비추어 본 동아시아는 통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태로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이런 상황은 1997년 경제위기가 동아시아를 엄습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으로 외환을 관리하거나,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연대할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으며, 위기의 재발 방지나 공동 대응을 위한 경

제협력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동병상련(同病相

憐)을 느낄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새로운 인식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45)

  동아시아에서 실효성 있는 지역통합체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역내에 미국과 같은 강

력한 지역패권국가가 존재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또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 간의 절대적 협력이 요청되고 있지만, 양국 간의 여전한 의

심은 결국 동아시아 지역을 미국, 일본, 중국의 삼극(tripolar) 정치구조로 이끌었

다.46)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고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EU의 형성과 발전의 경험

을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의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다. 즉, 유럽통합은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적대관계의 청산과 핵심적 동맹(cordalliance)의 산물이었다.47) 냉전이 와해되고 

45) Ibid. pp.40-44.

46) Haggard 1997: 46. 한형근,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연구-합리적 선택 조건을 통한 검토-,” �

21세기 정치학회보�, 21세기 정치학회, 2001. p.234에서 재인용.

47) Gilpin 2000: 266. loc.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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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미국은 유럽의 안보라인인 NATO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통합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이 격화되더라도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과의 협력

을 강화한다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협력관계

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중미간의 중국 WTO 가입 합의와 PNTR(Permanent
NormalTradeRelations:영구적 정상무역 관계)법안의 통과에서 보듯 경제적인 측면

에서 상호의존이 정치적 문제보다 중요하고, 지난 세기와 같은 직접적인 국사대립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더 큰 고리에서 미일 간, 한미일간 자유무역지대 

혹은 한중미일간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려는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있다. 결국 

그리에코가 보았듯 EAEC(EastAsianEconomicCaucus: 정부차원의 동아시아경제협

력체-동아시아 경제 간부)의 완전한 실패, AFTA의 불확실한 전망, APEC의 미온적 

성공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권을 가진 중국

과 일본이 프랑스와 독일처럼 상호 합의 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합리적 선택

을 해야 한다.48) 

  또한, 그리에코는 상대적 힘의 이동이 블록 형성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가설을 제시

하였다. 그리에코는 기능주의나 헤게모니 이론은 NAFTA와 동아시아의 제도적 편차

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나타나는 지역주의 제도화의 

지역적 편차는 각 지역의 국가들의 상대적 능력의 차이가 다른 데 따른 결과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블록 내 잠재회원 국가 간의 상대적 능력이나 힘이 

변화하여 지역체제가 불안정하게 될 때,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 국가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의 지배를 우려하여 우위 국가와의 연합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에코에 따르면, 유럽통합의 제도화가 NAFTA나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보다 심

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힘의 이동이 약하고 따라

서 안정된 지역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 힘의 균

형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지역체제는 불안정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블록형성은 지체

될 수밖에 없다. 제도화의 측면에서, 미주의 지역주의는 유럽과 동아시아의 중간 지점

에, 즉 동아시아에서 보다는 발전하였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취약한 제도화 단계에 있

다는 것이다. 그리에코의 관점에서 APEC을 보면, 동아시아와 미국의 관계 발전은 급

48) Ibid. p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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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NICs에 이은 중국의 급속

한 경제성장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세로부터 상대적 우세로 변화하였고 일본

과 중국의 상대적 관계도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다.49)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EEEUUU의 의 의 의 통합과 통합과 통합과 통합과 교훈교훈교훈교훈

    1. 1. 1. 1. EEEUUU의 의 의 의 통합이론과 통합이론과 통합이론과 통합이론과 과정과정과정과정

  먼저, 국내에서의 유럽통합과 EU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경향은 ASEAN과 동북아 

공동체 형성 및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등의 논의와 함께 꾸준히 전개되어 왔었다.50) 

  20세기의 막바지, 유럽에서는 두 가지의 세계사적 사건이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냉

전의 종식과 유럽통합의 심화가 그것이다. 냉전의 종식은 그 갑작스러움으로 인해 세

인의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단일시장과 단일통화체제의 구축으로 이어

진 유럽통합의 심화는 이에 비해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용한 사건이었다. 그러

나 주목도가 높지 않다고 해서 역사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냉전 종식이 

‘얄타체제 50년’ 국제질서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럽통합은 1648년 ‘30년 전

쟁’ 종료 이후 300년 넘게 유지돼온 베스트팔렌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은 ‘인류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세기’를 겪은 유럽인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 즉 전쟁의 방지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실질적

인 통합노력은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창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

력공동체의 결성으로 이어지면서 주로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 왔다. 국제정치체제를 구

49) 강명세, 『동아시아 신지역주의의 정치경제: 이론적 탐색』, 세종연구소, 2001. 

    http://blog.naver.com/pinkrab/80010841992 참고.

50) 구갑우, “지역통합 이론의 재검토: 국가중심주의와 탈 국가중심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1호, 1998; 조홍식, 『유럽통합의 이론』, 세종연구소. 1998: 문우식, “유럽통합과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 국가비전과 전략�, 나남출판, 2000: 최영종, “현실주의 지역통합 

이론: 그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2호, 한국정치학회, 2001; 이호근, “세계화 

경제 속의 국가의 변화와 서유럽 다층적 통치체제의 발전,”『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한국

정치학회, 2001; 김계동, “지역통합이론 연구: 유럽통합을 중심으로,” 『세계정치연구』, 제1권 2

호, 2002; 진시원, “유럽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쟁이론의 장단점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

보』, 제38집 2호, 2004; 김영일, “유럽통합에 나타난 연방주의 이념,” 『한국정치학회보』, 제39

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5; 송은희, “EU 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전망,” �국제문제연구�, 가

을호(제5권 3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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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기본 단위가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 성으로 표현되는 주권을 가진 국가

인 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통합은 

거의 불가능함을 인식한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와 로베르 슈망의 ‘기능주의적 사

고’에 기반을 둔 전략이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아(發芽)한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크게 두 측면에서 

정치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쟁점을 제기하게 된다. 첫째, 경제와 정치의 상관

성, 둘째, 선진산업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차지하는 두 갈래 이론적 전통이 바로 신기능주의와 정부 간 협상론이다. 신기

능주의 이론의 요체는 ‘통합의 점진적 확산론’이다. 특정 경제 분야에 있어 통합이 이

루어질 경우 각 경제 분야의 상호의존성으로 말미암아 타 분야에서의 통합도 불가피해

지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통합의 

필요성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신기능주의 이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초국가적 

기구의 역할에 대한 강조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일단 초국가적 기구가 형성되고 나

면 초국가적 관료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시키기 위해 통합의 대상 분야를 

확대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이익집단들 또한 초국가적 기구를 대상으로 

한 이익표출활동 등을 통해 점차로 초국가적 기구에 대한 기대의 강도가 증대됨으로써 

통합의 심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통합의 확산

경향에 일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초국가적 기구의 권한영역이 점차 확대되

면서 보다 많은 사안에 있어 초국가적 기구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 이

에 따라 회원국 국민의 충성심 대상이 국가에서 초국가적기구로 옮아가게 된다고 한다. 

  언스트 하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진된 신기능주의 이론은 이후 레온 린드버그, 필

립 슈미터, 제임스 카포라소, 도널드 푸찰라 등의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1960-70년

대 유럽통합연구의 주축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웨인 샌드홀츠, 알렉 스톤 등이 초국가

적 제도론의 학맥을 구성하여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재도약’에 초점을 맞추어 저작활

동을 하고 있으며, 게리 마크스도 다층체제론을 제시하면서 신기능주의의 전통을 수용

하고 있다. 

  한편 정부 간 협상론에 의하면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동인은 회원국 정부 간의 이해

관계의 수렴현상이라고 본다.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회원국 정부 

사이에 통합에 대한 이해관계가 수렴이 되면 통합에 진전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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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본다. 그리고 통합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은 회원국 간의 

힘의 관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본다. 힘이 강한 국가의 선호도가 공동체의 정책에 

보다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럽통합의 발전양상은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통합의 진전이 차단되는 당분간의 침잠기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아울러 변화되면서 교착상태로부터의 돌파구가 찾아지는 발전기

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한다. 아울러 회원국 이해관계의 수렴현상도 통합의 

심화를 가져다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쟁점영역에서는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의 수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기능주의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정부 간 협상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은 스탠리 호프만이다. 1965년 유럽연합을 초국가적 기구로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

에 반발한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대표단을 철수시킴으로써 촉발된 ‘공석(空席)의 위기’ 

이후 국가중심적인 현실주의적 관점을 가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용된 호프만의 견해

는 현재 유럽통합에 대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앤드루 모라프칙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특히 모라프칙은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국

가이익이 상당부분 국내적 정치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적 정

부 간 협상론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오랜 기간 유럽통합에 대한 정치학적 관심사는 주로 국제정치학적 쟁점에 집

중되었다. 하지만 유럽통합의 심화과정이 거듭되면서, 유럽연합을 과연 무엇으로 간주

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을 국가들 간

의 협조체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조밀한 제도망을 구축하여 어느 정도의 내적 완결성

을 가진 하나의 고유한 통치체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만일 유럽연합을 ‘국가의 집합’으로 볼 경우에는 유럽연합을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

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유럽연합이 하나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실체

라고 한다면, 유럽연합의 연구주제는 이제 더 이상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

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일 것이고, 따라서 국제관계의 이론보다는 비교정치의 

이론이 더 적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이먼 힉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러

한 문제의식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감을 받았고, 그 결과 마틴 로즈, 존 피터슨, 폴 

피어슨, 사이먼 벌머 등이 신제도주의나 정책네트워크 등 비교정치학이나 정책학에서 

주로 채용되어온 이론과 개념을 사용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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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유럽통합 연구의 초점이 국제정치학적 관심에 더하여 비교정치학적 질문

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유럽통합이 국가 간의 협력 수준을 넘어 독자적

이고 자율적인 거버넌스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것으로서, 유럽통합 연구의 

동향을 통해 주권국가 중심의 베스트팔렌 체제에 초래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

다고 하겠다.51)

  유럽통합은 반복되는 독일과 프랑스 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영구히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직접적인 

정치, 군사적 공동체의 설립에 대한 시도가 좌절되면서 유럽의 통합은 경제적인 면에

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1952년 창설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SCS)는 초국가적인 고위집행위원회의 주관 

아래 석탄과 철강에 대한 생산과 판매의 공동 관리를 가능케 한 유럽통합의 첫 시도이

었다. 이러한 시도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힘입어 유럽통합은 로마조약(Treatyof
Rome)에 의한 공동시장(commonmarket)의 창설로 확대된다. 

  1957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간 체결된 로마조약은 유럽연합의 기

초를 세우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 유럽의 통합과정은 정체되었다. 특

히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에 따른 환율불안정은 통합과정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등

장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 유럽통화제도(EMS)가 출범하였고 이는 1990년 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일본은 물론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의한 유럽 각국의 시장기반이 잠

식되는 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산업경쟁력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단일시

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까지 단일시장 창설을 위한 구체적

인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단일유럽조약(SignleEuropeanAct)이 1987년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세계자본시장의 통합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단일통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로화의 도입을 비롯하여 경제 및 통화동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Treaty)이 1993년서부터 발효되었다.  

  그리고 1999년 1월1일부터는 이 조약에 따라 유로화가 출범하였고, 유럽중앙은행

(ECB)이 창설되면서 경제적 통합은 거의 완성되었다. 유럽연합은 그 출발점이었던 

51) 최진우, “유럽통합의 이론과 쟁점; EU, 국가의 집합인가 독자적인 통치체제인가,” �조선닷컴�, 참

고. 2004.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411/2004112403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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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통합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통합과정은 <그림 IIIIII-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IIIIII-2> -2> -2> -2> 유럽통합의 유럽통합의 유럽통합의 유럽통합의 과정과정과정과정

(외부환경의 변화)   (유럽통합의 진전과정)   (유럽통합의 법적 기초)

독⋅불간 전쟁재발의 방지

⇓

전략산업의 공동관리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

                        공동시장의 창설(1957) ←－－ 로마조약(EEC조약)

    브레턴우즈의 붕괴 
                     －－－－－－－→   ⇓
    통합속도의 약화

환율불안정성의 심화는

역내교역에 악영향

⇓

환율안정의 필요성 증대와

유럽통제도(EMS) 창설

    금융자유화와
                        －－－－－→   ⇓
    세계금융시장의 통합

                             단일시장(1986) ←－－－－ 단일유럽법(SEA)

⇓

불안정성의 증대

⇓

                         단일통화의 출범(1992) ←－－ 마스트리히트조약
                                                          (EU조약)

⇓

제정건전화 및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동유럽블럭의 붕괴와 
                       －－－－－→    ⇓EU 가입

유럽합중국

(UnitedStatesof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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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세계의 어느 기구보다 강한 경제적 통합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는 무엇

보다도 초국가성(超國家性)과 주권의 공동 관리에 의해 특징되는 이른바 공동체방법

(communitymethod)이라 하는 추진방식에 기인한다. 초국가성은 국제기구의 일반적

인 성격과는 달리 유럽연합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국가적 역할이 강조되

고 또 회원국이 주권을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각료이

사회, 집행위원회, 사법재판소, 유럽의회 등에 의해 대표되며, 특히 관세동맹, 공동무

역정책, 공동농업정책, 역내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 관해서 배타적

인 권한을 갖는다. 초국가성은 주권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주권의 공동관

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은 경제적으로 이미 하나의 연방국가에 가깝다. 유럽연합

과 연방(Federation) 비교에서도 나타나듯이 외교, 국방 분야와 사회보장 및 조세부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분야에서 유럽연합은 공동체가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미래 세계경제 및 무역체제에서 유럽연합을 무역규모 면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하나의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2) 

52) 문우식, “유럽통합과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 국가비전과 전략�, 나남출판, 

2000. pp.3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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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IIIIII-2> -2> -2> -2> 유럽연합의 유럽연합의 유럽연합의 유럽연합의 주요연대표주요연대표주요연대표주요연대표 

연  연  연  연  대대대대 주 주 주 주 요 요 요 요 사 사 사 사 항항항항

1950년
로베르 슈망 프랑스 외무장관 제안으로 전략자원인 석탄과 철강의 공동 

관리를 제안하며 유럽통합의 비전을 제시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에 서명

1952년
슈망의 제안에 찬성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

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출범

1957년 EEC(유럽경제공동체) ․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

1958년
ECSC는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을 근거로 자본과 서비스, 노동의 자유

로운 이동이 가능한 유럽경제공동체(EEC)로 확대

1967년
ECSC,EEC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유럽공동체(EC)로 

통합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EC가입(총 9개국)

1979년 유럽의회에 대한 첫 번째 직접 선거 실시

1981년 그리스 EC가입(총 10개국)

1986년 포르투갈, 스페인 EC가입(총 12개국)

1991년

12월 회원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장통합, 통화 단일화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고 유럽연합(EU)을 공식 

출범키로 함.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가입(총 15개국)

1999년 유로화 출현

2002년 12개국에 유로화 지폐 및 동전 통용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키프러스, 몰타 등 10개국 EU가입(총 25개국)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협상 

중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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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EEEUUU의 의 의 의 경험과 경험과 경험과 경험과 교훈교훈교훈교훈

  동아시아 국가 간 지역주의 형성의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고 역내 외 경제 환경의 변

화가 지역주의 형성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포함하는 자유무역지

대를 형성하는데 아직 문제가 산재해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출범과 관련된 문제로

는 첫째,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둘째, 자유무역지대가 현 상

태에서 출범하게 될 경우 현재의 국가 간 분업구도가 고착될 우려 그리고 셋째, 미국

을 포함한 아내지역 주변 국가들의 비관적인 시각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들과 일

본 간의 과거사가 현재까지 이들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체 형성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

용하여왔다. 그러나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의 형성은 일본과 기타 동아시아국가간의 과거사 청산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출발점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목적 중 하나가 독일과 

프랑스간의 분쟁원인이 되어왔던 중요한 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공

동 관리함으로써 유럽의 항구적인 평화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유럽통합의 초석을 이

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유럽 평화의 위협요인으로 여겨졌던 독일은 

현재 유럽의 정치경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동아시아에 위치

한 일본보다 유럽에서의 독일이 과거사를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청산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첫째, 제도적인 경제공동체 안에서 각 회원국들의 정책의사결정의 투

명성과 정책 결정시 역내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며, 역

내국가간 분쟁 발생 시 공동체내에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었다

는 것이다. 둘째, 독일은 유럽연합의 한 회원국으로서 역내에서의 정치외교적인 입지

를 굳히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이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독일의 정치⋅경제적인 노력은 경제공동체 내에서 더 활

발히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동아시아에

서의 제도적 지역주의 형성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 간의 무역창출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일본과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역사적인 문제를 적극적

으로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이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구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호보완적이지만 개발정도의 차이

에 따라 지역경제통합 시 각 회원국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과 이익은 큰 차이가 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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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국가 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경우 경제협력에 따른 비

용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역내 산업입지 및 통합이익의 배분 및 조정에 의해 해결되어질 

수 있다. 20년의 과도기간이 경과한 1970년대 말 LAFTA(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

합)가 당초에 시도한 자유무역은 형성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책조정기관인 LAIA(중남

미통합연합)로 전락한 사실은 이러한 근본적인 과제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

였다.53) 이러한 남미의 경험에 반해 유럽연합은 국가 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꾀한

다는 로마조약의 취지에 따라 발족 당시부터 지역개발정책을 주요공동정책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이는 지역개발기금, 석탄철강공동체, 유럽투자은행, 유럽사회기금, 

농업지도보증기금 등의 공동체기구를 통해 지원되어왔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통합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본 및 노동의 일부 지역 집중과 그로 인한 지역 간 격차확대

를 막을 수 있는 정책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배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출범의 문제점으로 미국과 아태지역 주변 국가들의 동아시아 지

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들 수 있다. 주변국의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 지적하였

듯이 세계경제의 지역주의가 심화⋅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논리적 타당성은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주의 형성에 걸림돌

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제도적인 경

제협력체 형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을 위한 정치⋅경제적인 조건을 갖춘 국가들, 예를 들어 이 지역 신흥공업국

(NICs)과 일본을 포함하는 소지역주의를 우선적으로 형성하고, 동아시아의 기타 국가

들은 유럽연합의 경우에서처럼 경제적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을 경우 가입시켜 동

아시아 지역주의를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미 지역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동북아시아 특히 한⋅중⋅일간의 동북아지역주의

를 형성한 후 ASEAN과의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후자의 형태는 이

미 유럽경제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협정국가(EFTA)들 간에 체결한 유럽경제지역

(EEA)과 북미 국가들의 NAFTA와 이에 속하지 못한 중남미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

정 추진 과정과 유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이점으로는 협상참여자의 

53) 김세원, “경제통합의 이론체계와 현실,” �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1996. 박경선, “유럽경

제통합에 비추어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정과 전망,” �EU학 연구�, 한국 EU학회, 1999. 

p.1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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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작아 협상이 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고, 주변 국가들의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형성을 위한 역내외적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주의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정치지도자들 간의 지역주의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54) 동아시아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과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데 문제의 심각

성이 있다. 유럽의 예를 보면 역내 국가들이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그 다음

에 역외 국가들에게 공동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을 결성한 뒤에 공동시장과 공동화

폐를 이룩했으며, 현제 정치적 연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리더십을 공동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지역통합이 가능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화해와 

기반이 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정치적 기반은 지역협력을 

가능케 하는 공급에 해당한다. 동아시아에서 경제협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

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를 불신하고 경쟁하는 한 경제논리

는 정치논리를 압도하지는 못할 것이다.55)

  동아시아에서도 국가단위를 뛰어넘는 초국가적 인식이 확산되어 상호협력이라는 연

대의식으로 지역의 복합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통합에는 국가단위를 뛰어넘는 정체성과 전망의 공유가 존재했다. 동아시아

에는 초국가성은 매우 희박하며, 공통된 전망이 아직 요원하다고 보인다. 특히, 초국

가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초국적 기업이, 유럽과 같이 수평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거의 일본계 기업들이기 때문에 더 더욱 초국가성의 형성은 어려운 일일 것

이다. 초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기초를 만들어 온 ASEAN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주

권의 상호존중과 내정에의 불간섭이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였다. 주권의 위임이나 

이양을 가져오는 국제기구의 형성과 그에 대한 신뢰성의 기초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아시아적 가치론’이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공통된 가치나 정체성의 

기초를 만들어 내는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유럽의 경험처럼, 초국가적 이슈의 제

기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정치적 지도력의 필요와 더불어 보편성의 원리를 담지하고 

54) Ibid. pp.140-142.

55) 안병준, “東아시아 地域協力의 理論과 現實,”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42輯. 대한민

국학술원, 2003. pp.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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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유럽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유럽의 건설이라는 문제의식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정부와 자

본만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구성원인 노동과 시민사회의 동아시아화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분배의 윤

리보다 성장의 윤리를 앞세우는 신자유주의화 이상을 의미할 수 없다. 동아시아국가들

의 내부적 개혁을 전제로 한 시민국가(civicstates)들의 연합으로서의 동아시아 국제

경제기구가 동아시아의 난폭한 시장을 규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때, 자구적 자

본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의 대안으로 동아시아지역이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럽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후발의 지역주의 주창자들이 사회적 정의와 경제성

장이 함께 가는 사회적 동아시아를 고민할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동

아시아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인식공동체(epistemiccommunity)의 구성은 이 초국적 

자본과 그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구상하

는 동아시아인들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56) 

  또한, 동아시아지역은 유럽과는 달리 안보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공동의 안보에 대한 

개념적 필요성에만 합의하고 있을 뿐 아직 군축이라든지 안보협력체의 창설 등 큰 줄

기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런가하면 동아시아에서 냉전논리가 아

직도 재생산되고 있는 한반도에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지역패권을 다시 시도하려는 일

본의 의도를 경계하는 주변 국가들과 아직 민주화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동

남아국가들이 한데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공동체의 형성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안보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럽에

서의 진행과정을 발전적으로 해석하여, 앞으로의 안보논의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제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방어를 위한 안보개념의 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

이다. 일본과 중국의 방위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남북 간에도 군비경쟁이 계속

해서 지속되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억지의 논리로는 안보가 담보되어지지 않음

을 인식하여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군비만을 확충하고, 나머지는 일련의 군축을 통해 

안보공동체 형성의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군축을 토대로 하여 공동안

56) 김용복⋅구갑우,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유럽통합의 경험-,” 『한국과 국제

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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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협력체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지역 내 패권을 

견제하면서 나아가 지역분쟁에 있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공동의 인식이나 제도들은 요원해 보인다. 유럽

과는 달리 공통의 종교나 문화적 기반이 다양한 동아시아지역의 특성상 많은 장벽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TheCouncilforSecurityCooperation
intheAsiaPacific)나 ASEAN 지역안보포럼(ARF:ASEAN RegionalForum) 등의 

다양한 채널들이 가동 중이고, 또한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통한 불신이 제

거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유럽의 경험에서 볼 때 군사강국들이 자발적으로 군축을 위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

절해 나갔듯이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보협

력체라는 것이 일종의 레짐이라고 볼 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비판이나 논의들

이 개진되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유럽과 유사한 통화통합이 경제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기축통화 선정 및 공동 환율공조 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7) 환율제도 

형태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고정환율제(hardpeg)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목

표환율대(softpeg)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나타난 단일통화제도의 도입을 통한 통화통합은 가장 고도의 경제

통합형태이다. 동아시아의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는 유럽통화제도(EMS)와 유사한 환

율안정장치 및 지역통화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공동통화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을 장기적

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 화폐단위(ACU:AsianCurrencyUnit)를 창출

하고 역내 통화 상호간의 환율변동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며 역외 통화에 대해 자

유변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동아시아가 단일통화가 사용될 수 있는 통화통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국가 간 이질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7) 멕케이(DavidMcCay)의 분석에 의하면 통화동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하다. 1) 통합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이 정치적 비용을 상쇄하거나 능가할 경우; 2) 정치적 비용과 무관하게 정치지도

자들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경우; 3) 통화 공동체를 떠났을 때의 경제적, 정치적 비용이 높

은 경우. David McCay,"ThePoliticalSustainability ofEuropean Monetary Union,"
vol.29, 1999. 이재승,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가능성 모색: 유럽통

화통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02, p.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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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적통화지역 형성의 주요 요소들인 충격의 대칭성, 생산요소의 이동성, 역

내 국가 간 개방도 및 연계성, 경제정책 목표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동아시아 통화

협력의 여건을 평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협력에 대한 여건이 유

럽보다 반드시 나쁜 수준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58) 또한 반드시 최적통

화지역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때 통화통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럽의 경우도 실

제로는 불완전한 형태의 최적통화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정치적인 비전과 노력, 경험이 부족한 것이 통화통합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역내 중앙은행 또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존

재가 매우 불투명하며, 일본, 중국 모두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통화통합은 참여국들이 통화주권 및 정책 자율성을 상당부분 포기할 의지

가 있어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사실상 달러블록으로 유지되어왔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달러에 기

준하여 환율을 유지시켜 왔으며, 국제거래⋅외환보유고 등에서 달러비중이 월등히 높

았다. 여기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대미수출의존도,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높은 

신인도, 미국의 발달된 금융시장, 달러조달과 운용의 편리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

따라서 엔블록 형성에 관한 논의는 엔화를 사실상의 기축통화로 하여 동아시아 통화

협력 및 환율공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마르크

화가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당장은 달러

화의 역할이 크지만 동아시아지역의 통화블록이 안정되어 가면 기축통화로서의 엔화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다. 동아시아 각국이 엔화에 연동되는 것에 대한 안정적인 환율제

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동아시아국가들이 동질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경제정

책에 있어서도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중앙은

행간 협정 등과 같은 공적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의 

수렴도도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엔화가 동아시아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일본의 금융, 자본시장의 문제점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엔을 편리하게 조

58) 동아시아 국가들 간 거시변수들의 상관관계와 역내 경제개방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목표

의 일치성에 있어서는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문우식 외, 앞의 글. Ibid. p.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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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운용할 수 있는 시장의 정비가 필요하며, 단기금융시장 및 엔화표시 채권발행의 

활성화를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금융시장의 활성화가 단시일 내에 이

루어지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로 일본이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교역에서 구조적인 무역

수지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역상대국에게 엔을 입수하고 보유할 기회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의 낮은 금리도 동아시아에서 엔의 영향력 확대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한다. 현재 0%에 가까운 금리 하에서 엔화채권을 타국이 장기 보유할 가능성

이 없으며, 달러⋅유로화 자산으로의 자본유출이 예상되고 있다.59)  

그러므로 동아시아지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엔이 기축통화 가운데 하나로 

기능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본은 다른 패권 국가들과 달리, 지속적인 흑자를 기

록하면서 엔의 국제적 공급에는 소극적이었다. 일본은 엔의 국제적 공급을 위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는 자국시장의 개방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즉, 엔의 공급은 임시적인 

경제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일본이 동아시아국가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충분히 흡수

해주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럴 때만이 엔이 안정적

으로 동아시아국가들에 공급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성공적인 엔의 국제화를 위해

서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엔화로 일본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하다.60) 

엔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달러-유로-엔을 포함하는 통화바스켓을 

설치하고 각국 통화를 공동바스켓에 연동시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공동 바스켓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외 교역비중을 고려하여 달러⋅엔⋅유로에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 

구성하게 된다. 이 방안은 세 통화 간에 목표환율을 설정함으로써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고 국제통화체제에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61) 이렇게 광범위한 바스켓 페그

(basketpeg)의 형성은 통화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첫 단계로서 의미를 가

진다. 넓은 변동 폭을 가진 바스켓을 형성할 경우 환 공격에는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안정화 기제는 감소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광폭의 변동 폭을 지닌 통

59) 진창수, 앞의 글; 진창수,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역할: 엔 국제화 논의를 중심으로,” �

정세와 정책� 99-01; Kwan,ChiHung,"ThePossibilityofFormingaYenBlocRevisited,"in
,Vol17,No.2(August,2000). Ibid. p.35에서 재인용.

60) 김용복⋅구갑우,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유럽통합의 경험-,” �한국과 국제

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p.153.

61) 일본이 가장 적극적인 반면 달러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승, 

op. cit., p.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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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바스켓이 정책조율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때는 일반적인 변동환율제와 큰 차

이를 가지지 못한다. 만일 협폭의 밴드가 형성될 때는 개입의 규칙, 스왑협정, 기준율 

조정 등에서 EMS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준 고정환율제인 바스켓제도 도입 시 국내적으로 다른 거시경제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어렵게 되며 환율유지를 위한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자본유출

입과 관련하여 환율 유지를 위한 시장개입이 어렵고 국내 금리 및 인플레이션 변동 등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조정실패(coordinationfailure)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역내 국가들 간의 결속력이 강한 경우에 한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통화

바스켓 형성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아

직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바스켓 제도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국가 간, 지역 간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일본⋅유럽이 

동아시아 통화블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리

라고 기대하기 어렵다.62)

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담론과 담론과 담론과 담론과 가설가설가설가설

    1. 1. 1. 1.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담론담론담론담론

  역사적으로 보면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는 시각은 근대 이전에도 존재하

였다. 예컨대 중국은 특유의 중화주의를 내세워 동양 전체를 중화에 예속시키는 인식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근대 이후에는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한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

장하면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묶으려하였다. 이러한 주의와 시도의 배경에는 제

국주의적 지배와 야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과

는 구별된다.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외부적인 관점에서 보아,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및 정치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비

례하여 진행된 감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1970-80년대

에 한국, 대만, 홍콩 등에 의해 반복되었고,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62) Ibid. pp.33-36.



- 46 -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가 세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위상 역시 높아져갔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자연 학계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동

아시아가 학문적 관심의 대상 단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63) 이렇게 동아시아가 학문

적 관심의 대상 단위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정치지도자들의 의식적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정치지도자들의 의식은 현실적 환경과 미래에 대한 대책을 따라 변화하는 

것이겠지만 인접한 지역 국가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논의의 틀이 마련되면서 

학문적인 관심도 많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담론을 세계화 추세와 관련하여 한국⋅중국⋅일본이 지역공동체라는 운명

을 의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들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문화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동아시아라는 말은 뚜렷한 지리적 실

체를 갖는다. ASEAN과 한국⋅중국⋅일본으로 이루어지는 이 동아시아는 지역의 개

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론이 지닌 두 가지 함

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동아시아성을 강조하고 동아시아가 문명 혹은 

자본주의 발전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동아시아 모델이 서구식 

인권과 평등, 복지의 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마치 동

아시아 모델의 강조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본 혹은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패권

주의로 오해되어 미화되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64) 

  동아시아 담론에는 제국 일본의 역사적 부담이 각인되어 있다. 그 역사적 부담을 벗

어던지지 못할 때 오늘의 동아시아 담론의 현실 효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동아시아 담론을 어떻게 전유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청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만들어

야 할 미래가 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를 화두로 삼으려면 과거의 동아시아 

담론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전유된 동아시아 담론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인들이 20세기 

말에 이르러 한⋅중⋅일 삼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담론의 효용을 역설하

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적어도 두 가지 상황이 한국에서의 동아시아 담론의 귀환

을 부추겼다. 

63) 최  협, “동아시아담론과 인류학: 인류학적 지역연구에서의 동아시아문화,” 『한국동북아논총』, 38

집, 한국동북아학회, 2006, pp.32-33.

64) 김두진, �EU 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거대기업 역할론)�, 삼성경제연구소, 2006, P.82.



- 47 -

  첫째, 냉정시대에서 세계를 보는 시좌(視座)의 역할을 했던 이데올로기가 종말을 고

한 탈냉전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굴레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

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구 현대사에서 오랫동안 잊혀 있었던 

동아시아라는 역사 공간에 대한 관심을 회복했다. 19세기까지 한국사 역사의 장기 지

속적 구조를 형성했던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을 재인식했다.

  둘째, 근대의 기획이 파산했음을 선언하는 탈근대주의의 대두는 우리에게 동아시아

라는 지정 문화적(geocultural)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었다. 아시아적 가치나 유교자본

주의와 같은 개념이 나타날 수 있는 전제는 탈 전통을 주장했던 근대화라는 거대 담론

의 해체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세계체제상의 위치를 가리키는 단순한 지정학적

(geopolitical) 개념이 아니라 서구와는 다른 하나의 독자적인 ‘문명권’을 가리키는 말로 

역사적 위상을 회복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동아시아라는 지정문화적인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담론의 

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우리의 지정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시켰던 역사세계로

서 동아시아이고, 둘째는 방법 또는 지적 실험으로서 동아시아다.65) 물론 역사 세계

로서 동아시아와 지적 실현으로서 동아시아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 둘

의 관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관계처럼 연속과 불연속 그리고 조

화와 갈등의 양면성을 변증법적으로 견지한다. 

  과거의 동아시아 담론이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해서 현재의 동아

시아 담론이 그 과거에 얽매여 미래지향적인 지적 실험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동아시

아는 원래부터 제국주의적 ‘기원’을 갖고 성립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출발점’을 

가졌을 뿐이다. 기원으로부터의 해방은 불가능하지만 출발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

다. 그런데 오늘의 동아시아가 새 출발을 결심한다면, 그 전제는 역사적 반성이다. 과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새 출발을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학’은 다음 4가지 과제를 갖는다. 첫

65) 백영서는 동아시아를 ‘문명’, ‘지역연대’ 그리고 ‘지적실험’의 셋으로 구분한다.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한국인의 시각“, 정문길 외 엮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2000, 

55-73쪽, 그런데 ‘지역연대로서 동아시아’란 현 단계에서는 역시 하나의 ‘지적 실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의 두 가지는 같이 묶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봉,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6. p.5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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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세계화시대에서 ‘동아시아의 귀환’이 일어났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한 역사적 해

명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담론의 부활은 탈 근대적 세계화와 더불어 일어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유고 자본주의와 아시아적 가치가 그 대표적인 동아시아 담론에 속한다. 동

아시아 담론은 탈 전통을 주장했던 근대화라는 거대 담론이 해체되고 그 공백을 세계

화가 채우는 과정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유교 자본주의와 아시아적 가치가 서구의 

보편적 근대의 주변부에서 실현된 ‘지역적’ 근대성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세계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적응하거나 편승하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우

리가 선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아시아 담론을 재생산하고 유포시키는 

‘동아시아학’이란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과오를 다시 반복하는 꼴이 된다.

  둘째, 근대로의 이행기에 서구 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추구된 동양적 이상을 탈근대

의 맥락에서 되살릴 수 있는 동아시아 담론을 개발해야 한다. 식민지를 통한 지배 방

식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탈식민주의 상황에서 세계화 전략은 문화를 코드로 해서 펼

쳐진다. ‘문화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경제 법칙과 시장의 논리를 전 세계에 강제하

는 ‘경제의 세계화’의 상부 구조로서 작동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이외에 다른 대안

이 없다는 의식을 각인시킨다는 방식으로 그 토대를 형성한다.

  문화란 삶의 문법이자 나침반이다. 문화는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인

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행동지

침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지만 이해관계의 코드를 결정하는 것

은 문화다. 문화의 헤게모니를 잡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문화의 세계

화’는 바로 우리 시대의 제국주의다.

  문화적 제국주의로 관철되는 세계화에 대항하는 논리가 유교 자본주의일 수는 없다. 

우리는 공자를 자본주의 체제에 훌륭하게 동참할 수 있게 해 준 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비인륜적인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으로 되

살려야 한다. 동아시아를 통해서 하나의 탈 서구적 또는 반서구적 경제 협력체를 모색

하기에 앞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 공동체를 만

들어낼 수 있는 가이다. ‘동아시아학’의 과제는 유교적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륜

적 공동체가 이 시대에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지를 궁구해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학’의 세 번째 지향점은 전통주의와 근대주의의 대립을 넘어선 ‘성찰적 근

대화’여야 한다. 전통으로서 유교는 죽은 화석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형성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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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유전자’다. 우리의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유교 전통이다. 전

통은 우리의 집합적 기억을 조직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전통을 통해 

형성된다. 전통을 무시했던 것이 근대의 오류다. 전통이란 타파해야 할 잔재가 아니라 

시간의 시금석을 통해서 그 가치가 검증된 우리 삶의 의미의 총체다. 앤소니 기든스

(A.Giddens)의 말대로 “전통의 ‘완전무결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된다는 단순한 

사실로부터가 아니라 현재를 과거에 얽어매는 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끊임없는 

해석 ‘작업’으로부터 도출된다.”66)

  마지막 네 번째 ‘동아시아학’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주어진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

적 해명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동아시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선 

인식의 공유를 성취해내는 것이다. 1990년대 한국에서 동아시아론의 대두는 1945년 이

후 한국 현대사에서 망각된 역사 공간의 재인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제국에 의해 각인된 동아시아 담론을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해체하여 재구성했다

는 점이 중요하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민족과 국가에 매몰되어 있거나 또는 미국에 

의해 강요된 시선이 아니라 주체적인 관점으로 국제 관계를 바라보고자 할 때 제일 먼

저 다가오는 시공간이 동아시아다.

  과거의 동아시아가 제국주의적 욕망으로 더럽혀진 개념이라면 이제는 미래의 희망을 

여는 담론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한⋅중⋅일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이

러한 인식이 평화와 공동 번영을 보장하는 지역질서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구상으로 발

전하고 있다.67) 종래의 동아시아는 서구 특히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하나의 지역으

로 위치 지워짐으로써 ‘동아시아 연구(EastAsianStudies)'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지

역질서로서 동아시아란 이런 미국의 시선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된 동아시아 지역에

서 탈피하여 그 자체의 지정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전의 ‘동아시아 연구’가 서구 중심주의 인식 틀에 따라 수행되었다면, 지역질서로

서의 동아시아란 위에서 ‘동아시아학’의 과제로 설정한 이상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

대가 된다.

  일본 제국주의로 각인된 동아시아 개념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질

66) 앤소니 기든스 외, 임현진⋅정현준 옮김, 『성찰적 근대성�, 한울, 1998, 101쪽. Ibid. p.62에서 재

인용.

67) 백영서 외 지음,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 Ibid. p.64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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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난 15년 동안 동아시아 담론으로 수행한 지적 실험

이 도달한 중간 결론이 아닐까 생각한다.68) 

  현재는 동아시아의 범주가 동북아는 물론, 동남아까지를 통칭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

념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보다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주는 1980

년대 이후 더욱 확장되었다. 이는 1970년대 이래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추

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지리적 범주라는 고정적 요소에다 새로운 국

제적 쟁점영역(issue-areas)을 매개로 한 초국경적 쟁점 이동이라는 역동적 요소를 가

미한 결과로서, 지역적 범주 설정에 있어 새로운 변화 추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 지리적 범주로서의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아⋅태)이라는 새로운 지

역단위가 창출된 것이다.69) 이 지역 개념은 태평양을 연안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태평양 연안의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한 국가들까지 모두 포섭하는 매우 광범한 지역을 지칭한다.70)

최근에 ‘동아시아’지역의 실질적 중요성과 지역개념 자체가 더욱 주목받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71) 첫째,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점차 정치적 및 경제적인 중요성을 증대

시키고 있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제2차 대전이래 가장 유혈적인 2개의 재래식 전쟁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며, 세계 국민총생산(GNP) 및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가 현재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자부심 강한 고대 문명의 본산으로서, 

특히 미국적 리더십에 근거한 서방세계의 ‘근대화’(modernization)개념에 도전하면서 

이를 의문시하고 있는 대안 지역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간의 ‘아시아적 가치’(Asiatic

68) Ibid. pp.57-64.

69) 아-태 지역을 ‘신지역주의’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KanishkaJayasuriya,"Introduction:
governingtheAsiaPacific:beyondthe'new regionalism'," ,24-2(2003), 

pp.199-215; 유현석, “경제적 지역주의의 국제정치적 접근: 이론적 검토와 APEC에의 적용,” 『국제

정치논총』42-3(2002), pp.33-53 참조.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2006. 

p.28에서 재인용.

70) 배긍찬, “동아시아 정체성 창출 방안 연구,”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1-3(2002.1) 아태

지역은 태평양 서쪽의 동아시아, 동쪽의 미주 대륙(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그리고 남쪽의 

오세아니아 대륙(호주, 뉴질랜드, 기타 태평양 도서국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

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EAEC과, ASEAN+3 및 태평양 지역 연안국들이 포함된 APEC과는 그 범

주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다. loc.cit.에서 재인용.

71) LowellDittmer,"EastAsiainthe'New Era'inWorldPolitics," ,5(Oct.2002),
p.38.loc.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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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와 같은 토착적 인식에 기초한 자체의 논의가, 예상보다 아시아 자체에 대한 인

식변화와 정체성 확립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결과로 판명되었으나, 이 지역의 잠재성

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가 비록 지금까지는 중동이나 유럽에 비해 테러 등 여타 위협요인들

에 대해 덜 민감한 지역이었으나, 특히 동남아의 경우엔 최근 들어 예기치 않은 위협

요인들에 점차 노출되는 등 아프간 사태 이후 소위 ‘제2의 전선’(asecondfront)로 등

장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동남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위협 상황들

이 아직 분명하게 표출되거나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이 여러 측면에서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내

⋅외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변화는 동아시아가 냉전시대뿐만 아니라 탈냉전시대

에 있어서도 강대국들의 국제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전략적 지형의 지속

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시기 동북아와 동남아를 구분함으로써,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분화 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동남아 지역의 중요

성이 상대적으로 중대함으로써,72) 전체로서의 동아시아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움

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치적⋅이념적⋅경제적⋅군사적⋅문화적⋅역사적 측면에서 지역 국가들 사

이에 다양한 수준과 성격이 혼재해 있어, 국제관계의 전체적인 힘의 분포를 형성하는

데 매우 신축적인 역동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동아시의 

힘의 증대와 서방세계에 대해 형성할 수 있는 다면적 관계 등이, 동아시아로 하여금 

세계 역사의 결정적 접합점에서 하나의 ‘부동표’(swing vote)또는 ‘결정표’(casting
vote)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중요

성은 탈냉전시대의 지배적인 추세인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 

그리고, 기존의 추세였던 세력균형(balanceofpower)등의 수준에서 모두 관찰될 수 

있다.73)

72)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에 관해서는, 박사명, “세계화와 동남아: 도전과 응전,”『한국정치학회

보』, 34-4(2000), pp.301-319; 송은희, “ASEAN 지역주의: 소지역주의의 쟁점과 과제,”『세계지

역연구논총』, 14(2000), pp.127-141; MarkBeeson,"Sovereigntyundersiege:globalisationand
thestateinSouthAsia,” , 23-3(2003), pp.357-374 참조. Ibid. p.30에서 

재인용.

73) Dittmer, 앞의 책, pp.39-42. loc.cit.에서 재인용. Ibid.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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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에 있어서 21세기의 시작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ASEAN + 3 정상회담에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된 논의는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어 제안사업들이 

200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관한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74) 또한, 2005년도에 ASEAN + 3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제 1회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어 ‘쿠알라룸푸르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

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먼 나라의 이야기

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담론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역내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역

외에서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요인들이 숱하게 가로 놓여 있는 실정인 것이다. 

즉 ASEAN + 3의 내부 관계와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관계 정립, 정체성 확보문제와 회원국 간의 경제

적 격차, 기타 내정 간섭으로 인한 갈등 등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라 할 수 있다.75) 

    2. 2. 2. 2. 가설의 가설의 가설의 가설의 설정설정설정설정

  세계화시대 아니면,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하면서 살고 있

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아마도 이런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구촌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하는 일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요구받는

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식했다는 것이 바로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기치를 내 걸고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그 일

면의 얼굴이 FTA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우리를 국제화시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

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FTA는 국가 대 국가 간에 체결

74) 송은희, “ASEAN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006, p.106.

75) BruceVaughn,"EastAsianSummit:IssuesforCongress," ,
December 9, 200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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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자 간 협정이 있으며, 여러 국가가 국제적인 조약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체결하

는 다자간 협정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다자간에 진

행되는 협정이며, 이 다자간 협정은 필수적으로 지역국가의 통합논리를 동반하는 속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FTA 협정이란 곧바로 동아시아 공

동체의 형성을 위한 논의와도 직결된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ASEAN이 국가연합체라는 틀 속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구

축하고 있기 때문에, 'ASEAN + 1'의 형태로 ASEAN과 한국 간, ASEAN과 중국 

간, ASEAN과 일본 간 FTA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한⋅중⋅일 3국

간의 FTA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동아시아의 FTA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FTA 구축은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을 진척시키면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서는 동아시아 FTA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정식 의제로 삼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동아시아 경제각료회의에 그 논의와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도 이미 국제기구로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ARF(ASEAN 지역안보포럼)와 CSCAP(아태안보협력이사회)가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의 회원 국가들로만 구성하는 EARF(동아시아지

역안보포럼)를 동아시아 정상회의 산하에 구성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관한 집중

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지역

안보포럼은 군사적 측면의 안보는 물론이려니와 대(對)테러와 자연재해나 재난의 상황

을 대처하는 긴급구조의 민간적 측면에 이르기 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되어

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안보영역으로서 인간안보가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사스, 

에이즈, 조류독감 등의 보건영역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및 에너지 안보, 테러와 대

량살상무기 개발 등 전(全)지구적 문제와 관련하여 확장된 분야에서의 안보증진을 위

한 국가⋅지역 간 공동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부잔(Buzan)은 군사안보를 중요한 것으

로 인정하면서도, 군사안보가 다른 안보 즉, 정치⋅경제⋅사회 및 환경 위협과 압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76) 또한 안보라는 용어를 환경, 정의 및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사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개념으로 대체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77) 요컨대, 안보라는 개념은 때때로 전통적인 군사문제에만 국한되

76) BarryBuzan, ,Boulder:LynneRienner,1991.



- 54 -

는 것이 아니라 자원, 생태, 무역, 경제, 사회, 초국가적 범죄, 환경, 해양안보, 공동

체 안보 및 인도주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군사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된

다.78)

  아울러 동아시아의 안보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한 축으로는 탈냉전시대의 흐름에 맞

는 군사력 감축을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패권지향

성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군축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논의는 정부 간의 문화적 교류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민간차원의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

을 마련한 다음 문화적 요소를 장려함으로써 동아시아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의 역내에는 수많은 전통문화들이 나름대

로의 역사성과 민족성을 보존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동아시아의 문화를 

하나의 틀에 담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문화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특성을 찾아 문화적 구심점을 마련한다

면 새로운 동아시아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새로운 문화가 창

출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역내 국가들 간 문화의 대중적 교류가 활발히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제약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제약요인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요인이 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안된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에 따라 형성하기로 결정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안보

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문제의 제기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결정한 ASEAN 

+ 3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참가국가의 결정을 논의하는 중에 대두되었던 문제

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사무국을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

아 연구그룹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26개의 중장기사업들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ASEAN + 3에서처럼 동아시아 공동체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77) Simon Dalby,"Security,Modernity,Ecology:The Dilemmas ofPost-Cold War Security
Discourse," ,Vol.17,1992,pp.95-134.

78) 구체적인 내용은 Terry Terrif,StuartCroft,Lucy JamesandPatrick M.Morgan,
,Cambridge:PolityPress, 1999,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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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SEAN과 중국 및 일본이 서로의 영향력을 키워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동아시아 비전그룹과 연구그룹 연

석회의체」를 동아시아 정상회의 산하에 공식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기준안을 보고토록 정상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3개 분야의 공동체 형

성을 위한 논의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정상회의 산하에 3개 분야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정상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의 틀 안에서 각 국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제약요인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필요한 올곧은 전망을 제시해 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역내 출신 UN 사무총장이 취임한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커다란 원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UN과의 관계 구축 및 

UN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반기문 신임 UN 사무총장을 동아시아 정상회의 

‘명예의장’으로 추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역내의 제약요인 해소는 물론이려

니와 특히 역외의 제약요인 해소에 관한 방안과 지원을 반기문 사무총장과 UN이 작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UN과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공통분모를 구축해 

간다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UN이 지향하는 목적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하여 달성

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가정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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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IIIIIIIII    장   장   장   장   AAASSSEEEAAANNN의 의 의 의 활동과 활동과 활동과 활동과 공동체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체로서의 한계한계한계한계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AAASSSEEEAAANNN의  의  의  의  창설과 창설과 창설과 창설과 발전과정발전과정발전과정발전과정

    1. 1. 1. 1. AAASSSEEEAAANNN의 의 의 의 창설과 창설과 창설과 창설과 목적목적목적목적

  ‘동남아시아’라는 지역개념의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6세기 이후 유럽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명명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

다.79) 그리고  ‘동남아시아’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연합군이 미얀마, 말라야, 수마트라, 태국 등을 에워싸는 동남아시아사령부를 

설치했을 때부터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범주가 현재와 같이 10개국(브루나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

얀마)으로 사실상 구성되어져 하나의 지역으로 고정된 시기는 1960년대 접어들면서부

터이다.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라는 지역개념이 최근에 와서야 일반화된 것은 동남아시

아국가들이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지역적 일체감이 그만큼 늦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은 동남아시아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각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사회⋅문

화⋅종교 등으로 발전해 온 것은 지리적 특수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8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4년 설립되었던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EATO:Southest
AsianTreatyOrganization)81)와 1966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각료이사회(ASPAC:
AsianPacificCouncil)82)등은 냉전적 국제사회의 영향에 의해 강대국입장에 맞춰진 

79) 최광열, “발흥하는 지역 동남아시아 경제 Q& A 100," 미술문화원, 1995. 참고

80) S.Miline,“동남아시아에서의 지리와 정치학적 변화,” 1974. 참고

81) SEATO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집단 지역방위기구로서 1954년 9월 8일 오스트레일리아⋅프랑스⋅뉴

질랜드⋅파키스탄⋅필리핀⋅타이⋅영국⋅미국 대표가 마닐라에서 조인한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

에 근거해 설립되어, 1955~77년까지 존속했다. 이 기구의 설립은 특히 한국과 인도차이나에 대한 

무력침략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조직된 무장병력을 지원하여 정부전복을 꾀하려는 공산주의의 

팽창주의로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위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이 기구는 존립목

적을 방위에 국한하고 외부의 도발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하는 데 자위 및 상호원조 조항, 경제사회발

전추진협력 조항을 포함한다. SEATO는 상비군을 보유하지 않고 대신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는 회

원국의 기동성 있는 공격력에 의존했다. 

82) ASPA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연대와 국제협

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협력기구로서 1964년 가을 한국이 제창한 동남아시아 외무장관회의의 구

상에서 발단이 되어 1965년 3월 11일 타이 외무장관 주관 하에 방콕 외무장관 회의실에서 한국⋅

타이⋅타이완⋅필리핀⋅일본⋅말레이시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8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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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로서 동남아시아의 지역발전과 하등에 상관이 없는 반공의 국제 조직체에 불과

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직체들은 친서방주의적 성향으로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1972년 해체되었다. 동남아지역의 국가에 의해 동남아지역의 평화적 협력

의 틀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 6월 방콕에서 필리

핀, 태국, 말레이시아연방 대표가 만남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된 동남아연합(ASA:
AssociationforSoutheastAsia)83)과 1963년 8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결성한 국가연합체인 MAPHILINDO(forMalayathePhilippinesandIndonesia)가 바

로 대표적인 기구들이다. 그러나 이 토착적인 지역협력체도 근본적으로 친서방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중립주의를 지켰던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지지를 못 받았고 후에 말레

이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의 분쟁으로 ASA와 MAPHILINDO
는 무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ASA는 회원국 간의 정치적 문제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

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ASA 비회원국 인도네시아 간에도 상호 국가적 이해 갈

등이 빚어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추가한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 시도되어, 1967. 

8. 5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외무부장관들이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방샌에서 만나 3일 동안의 진중한 협의를 거친 후, 8월 8

일 ASEAN 설립을 알리는 “방콕선언(Bangkok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동남아

국가연합(ASEAN: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을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으

며, ASA는 발전적으로 해체키로 하였다.84)

  이후 1984년 1월 8일에 브루나이가, 1995년 7월 28일에 베트남이, 1997년 7월 23일

에 라오스와 미얀마가, 그리고 1999년 4월 30일에 캄보디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모두 

가운데 제1차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1966년 4월 18일 방콕에서 다시 제2차 예비회담이 개최되

었고, 1966년 6월 14~16일 3일 동안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후 매년 1번씩 개최

되어왔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각료이사회가 중국을 의식한 냉전시대의 산물로 발족했으므로 중

국의 국제연합(UN) 가입이라는 세계 조류의 변화를 맞이해 1973년 개최예정이었던 제8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해체 상황에 놓였다. 

83) 동남아연합(AssociationforSoutheastAsia)은 1961년 말레이시아 수상인 뚠구 압둘 라만(Tunku
AbdulRahman)에 의해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지역협력 구상 제안 후 설립된 기구이다. 1959년 1

월 마닐라에서 필리핀 가르시아 대통령과의 비공식 회담 중, 양국 수뇌는 동남아의 우호 경제 조약 

제안에 합의했다. 또한 코난 호만(ThanatKhoman) 태국 외상과 함께 3국은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느슨한 형태의 ASA 설립에 동의했다. ASA가 안보문제를 다루지 않는 반면, 공산주의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제개발을 주목적으로 다뤘고, ASA 하에서 당연히 반공노선이 견지되었다.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부는 대결정책의 종결과 지역협력을 추구하려는 열의를 보였지만, 인도네시아는 ASA
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고 모든 동남아 국가를 포용할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바랬다. 

84) 『아세안(ASEAN) 현황 및 투자환경�, 한국수출입은행, 200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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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의 회원국가연합체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출범 당시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상호협력을 주로 하였으나 베트남의 공산화, 미

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각축 등 동남아의 새로운 위기 상황

과 변화에 대응해서 1971년 11월에 동남아시아 평화⋅자유⋅중립지대(ZOPFAN:Zone
ofPeace,Freedom andNeutrality)선언을 했으며, 1976년과 1977년 각각 인도네시아

와 말레이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치적 중립과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정치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5년 인도차이나의 공산화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동남아는 이후 1976

년부터 자체정비와 지역 내 결속을 다짐하였으며, 그 결과 'ASEAN의 강화'라는 기치

를 내걸고, 방콕선언에서 발표했던 동남아 지역의 평화⋅자유⋅중립을 재(再)천명하기

에 이르렀다.

  ASEAN은 1967년 창설된 후 인도차이나의 공산화 이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도, 이

렇다 할 구실도 하지 못하였다. 회원국은 모두 자국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였고, 태국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베트남전(戰) 병참기지 역할로 인해 준(準)전쟁상태

에 있었다. 그러나 인도차이나 3개국이 공산화된 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인접 국가인 

태국은 특히 안보의 위협을 직접 받게 되었다. 태국과 국경을 맞댄 말레이시아도 국경 

일대의 공산 게릴라 활동 확대로 점점 큰 불안에 휩싸였다. 필리핀 또한 루손 섬의 공

산 게릴라 활동의 격화와 민다나오 무슬림 모로인의 양면 위협으로 동요하고 있었다. 

즉, 이들 3개국은 인도차이나 공산국가, 특히 베트남이 자국 내 공산 게릴라를 지원⋅

고무하여 공산혁명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들 국가와는 상황이 달랐지만, 인도네시아 공산당

(PKI) 등 공산당의 잔당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들대로 잠재위협을 

안고 있었다. 또한 초기의 ASEAN 5개국은 세계적인 불황과 선진 공업국들의 보호무

역주의 강화, 경제개발의 후진성 등으로 경제적 궁핍에 처해 있어 지역협력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들 ASEAN 국가들의 후견자였던 미국이 베트남 전쟁

에서 패배하여 물러난 데서 생긴 갑작스런 공백은 소련과 중국의 침투를 유도하는 촉

진제가 되었다. 소련⋅중국의 대륙세력의 남하와 통일 베트남의 세력팽창은 동남아 약

소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일보 물러난 미국과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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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려는 일본에게 큰 위협의 신호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의 공산화 후 ASEAN 회원국은 서둘러서 지역 내 국가 간의 우

호협력을 선언하고, ASEAN의 평화⋅자유⋅중립을 재천명하여 이 지역의 공산화에 

따른 지역 내 반정부 게릴라 활동의 점증으로 인한 불안을 상호협력을 통하여 극복하

기로 했다. 또한, 강대국의 동남아지역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견제하여 중립을 보

장받고, 지역 내 국가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며, 나아가서 일본과 호주 등의 해양국

가와의 폭넓은 협력을 통하여 동남아 발전에 기여한다는 ASEAN의 새로운 목표를 설

정하게 된 것이다.

  ASEAN의 중요한 목표는 평등과 동료의식에 입각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지역적인 협

력을 촉진하는 공동행동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세우고 그것에 의하여 평화⋅진보⋅번

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ASEAN은 「방콕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사회진보⋅문화발

달을 증진시키는 것. 둘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 셋째, 

이해가 공통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상호원조 및 상호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넷째, 교육⋅전문직⋅기술 및 행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 훈련과 연구시설의 형식을 

통하여 상호 보조하는 것. 다섯째,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협

력을 추진하는 것. 여섯째, 동남아시아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 일곱째, 유사한 목적을 

갖는 기존의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ASEAN의 목적들을 살펴보면 경제와 사회, 문화를 가장 먼저 넣고 정치적

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안정, 안보 문제를 두 번째에 넣음으로써 과거의 동남

아지역의 지역협력체들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친서방적인 취지를 보이면서 실패한 것을 

반성하고 주변국들 즉, 비회원국들로 하여금 비판을 희석시키고 호의적 반응을 얻으려

고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회원국가 간 상호 교류를 강조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과 국제외교관계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자세는 새로

운 인식의 변화로 보인다.

  ASEAN이 창설되기 이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구 식민지 

제국 등 역외 강대국들의 역내 진출 및 철수, '팽창주의'로 인식되는 공산주의 국제주

의, 이슬람 세력의 공동체적 연대성, 민족해방운동의 '영구 혁명'을 주장하는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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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지역 패권 의도 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국가 

- 공동체 관계를 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ASEAN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

복하고 영토적 주권 국가의 상호 인정을 기초로 한 역내 국가 간 관계를 보장하는 지

역 조직이다. 즉 ASEAN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확립된 '수동적 주권' 중심

의 국제 체제(states-system)에의 적응을 지원하고 회원국의 주권과 지역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지역 국제 체제의 성격을 띤다. 

  ASEAN의 다양한 협력은 지역통합이라는 초국가적 과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실

제로 ASEAN의 협력은 회원 국가들이 당면한 국가형성, 국민건설, 국민통합의 과제

를 위해 추진된 경제발전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ASEAN은 '국민

', '민족', '종족'으로 표상되는 공동체 세력의 역내⋅국내 영향력을 축소하고 '국가'

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중심적인 지역 조직체이다. 

  ASEAN은 집단안보기구나 지역통합체의 기구가 아니라 포괄적인 정치안보 및 경제안

보의 지역그룹이며, 회원국 각자의 주권을 양도해야 하는 통합위주가 아니라 자국의 주

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협력위주의 지역협력체(regionalcooperationgroup)
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ASEAN이 구조적으로 느슨하고 융통성을 가지며, 조직적

으로 복합하고 분권화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입증되어 진다. 1967년 출

범된 ASEAN은 약 10년 만인 1976년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제1차 ASEAN 정상회담

이 개최될 때까지 자체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후 조직 구성상의 변화를 위한 

여러 차례의 제안과 수정을 거친 후 1992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제4차 ASEAN 정상

회담에 와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변화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해 준

다.85)

    2. 2. 2. 2. 조직적 조직적 조직적 조직적 활동과 활동과 활동과 활동과 발전과정발전과정발전과정발전과정

  창설 당시 ASEAN의 최고기구는 외상회의였다. 그러나 1976년 제1차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그 위치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상회담이 최고기구로 정착되었다. 

이 정상회담(theASEAN summit)은 회원국의 결속과 권위를 과시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진 동시에 제반 공동사업을 확정하는 ASEAN의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초기

85) 박광섭⋅이요한, �아세안과 동남아 국가연구�, 대경, 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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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비정기적으로 열렸으나, 1992년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향후 3년마다 개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외상회의는 ASEAN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원칙적으로 년 1회 각국의 수도 또는 주

최국이 결정하는 곳에서 개최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ASEAN 제반 중요 문

제를 토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77년부터는 외상뿐만 아니라 토의에 

연관되는 다른 각료들도 참가하게 되어 그 명칭이 외상회의에서 각료회의로 바뀌게 되

었다. 분야별 각료급회담 중 ASEAN 외교장관회담(AMM)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실질적으로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별외상회의는 중대한 국제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로 개최되는데, 주로 안보문제가 토의대상이 되며, 

1971년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동남아 평화⋅자유 및 중립지대안(ZOPFAN)에 관한 

선언을 내 놓았다.

  1972년에 설립되어 1976년부터 제도화된 경제장관회의는 무역⋅광공업⋅재무⋅농업

⋅체신장관이 참석하여 정상회담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게 되었다. 또 새로운 협력정책

을 제안⋅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좌기구로 고위경제장관회의(SEOM)를 두고 있

다. 그리고 이 회의는 민간부문의 협력촉진과 역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등

을 목적으로 한다.86)

  상임위원회(ASC)는 외무장관회담이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

치되어 있으며, 사무국(Secretariat)은 1972년 제5차 외무장관회담에서 그 필요성이 제

기되어 1974년 제7차 외무장관회담에서 사무국을 자카르타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1976년 제1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 인정하였다. 이후 사무국은 ASEAN의 

중심적 행정조직으로서 ASEAN에 모든 조직들을 조정하고 정책입안의 효율성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사무국과 중앙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국내사무국은 각료급 회의

와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각국의 각료회의 결정사항의 실시여부를 감독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은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각료급으

로 격상된 임기 5년의 사무총장은 모든 ASEAN 관련 회의에 출석하여 ASEAN과 관

련된 제반활동의 조정 및 감독기능을 가지고 ASEAN 활동을 주도⋅고문⋅조정⋅이행

86) Daum 신지식, “ASEAN의 형성과 한⋅중⋅일의 관계,” 지식파일, 2004.5.24일 등록.

  http://k.daum.net/qna/file/view.html?boardid=FAB&qid=0z6CX&q=ASEAN%C0%C7+%C7%F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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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의 일상적인 ASEAN 관련 업무는 각국 외무부내 설치된 ASEAN 

담당국에서 관장하며, 이 부서들은 ASEAN 상임위원회와 연례적으로 열리는 외교장

관 회담(AMM)에 제출할 의제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교섭을 담당한

다. 그리고 ASEAN의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회원국 간의 고위관리회담은 외교장관회

담의 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고위 경제관리 회담은 경제장관회담의 운영을 보좌하기 위

한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실무회담으로 수시 개최되고 있다.

  이 밖에 ASEAN은 역외국들과 협의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역외협의체를 운영하

고 있다. 이들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ASEAN 확대외교장관회의(ASEAN PMC)87)
이 있다. 1978년 ASEAN과 일본 간의 외교장관회담을 시작으로 1979년 정례화된 

ASEAN 확대외교장관회의는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외교장관회담 직후 개최된다. 

그리고 ASEAN은 PMC와는 별도로 PMC 회원국들과 다양한 명칭(Dialogue,Forum,
Joint,Cooperation,Committee등)으로 회의를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IIIIIIIII-1> -1> -1> -1> AAASSSEEEAAANNN의 의 의 의 주요 주요 주요 주요 기구기구기구기구88)

  

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 외무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

분야별

경제장관회의

상임위원회 사 무 국

87) ASEANPMC는 현재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 캐나다, EU, 한국, 인도 등이 가입되어 있다.

88) 『아세안(ASEAN) 현황 및 투자환경�, 한국수출입은행, 200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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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사회분야 지역협의의 대표적 예로서 ASEAN과 그것이 주도한 CSCAP(아태안

보협력이사회)의 발전과정을 들 수 있다. 비교적 작은 국가들로 구성된 이 소지역과 그것

을 지적으로 지원하는 인사들은 구성주의를 지향해 왔다고 하겠다. 그들은 1967년에 베트

남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그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ASEAN을 결성했고,  그 뒤 빈

번한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일정한 규범, 인식 및 정체성을 공유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

성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강조해 온 규범 중에는 내정불간섭, 만장일치, 비공식적 

대화, 무력불사용, 신뢰구축이 포함된다. 그들은 이러한 규범을 공유함으로서 경제발전, 

정권안보 및 지역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구의 국제관계와 

다른 ASEAN식(theASEAN Way) 국제질서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독

특한　안보공동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AmitavAcharya).
ASEAN이 지난 40년간 발전해 온 역사를 분석해 볼 때 과연 이 구성주의논리를 따

른 것인지 혹은 현실주의논리를 따라 진보해 온 것인지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

되고 있다. 미⋅소간에 양극화한 냉전체제가 고착되고 있던 1971년에 ASEAN은　ZOPFAN
을 선언했고, 냉전종식이후 중국이 남지나해의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

을 1993년에 ASEAN은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을 초청하여 ARF를 출범시켰다. 그 

뒤 베트남이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하자 ASEAN은 1995년에 동남아의 최대국인 

베트남을 정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와 함께 동남아 비

핵자유지역조약을 조인했다. ASEAN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를 가입시켰고, 이렇게 ASEAN이 10개 회원국으로 확대하자 그 결

속력은 약화되었지만 외세에 대한 협상력은 다소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ASEAN은 강대국들로부터 동남아에의 간섭을 회피하고 회원국들의 집단적 힘을 강화

하려는 노력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세력균형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MichaelLeifer).
  한편, ASEAN이 CSCAP을 발전시켜 온 과정은 구성주의를 많이 반영한 면을 갖고 

있다. 이 민간조직에 역내의 학자들을 참여시켜서 예방외교 등 중요 쟁점에 대한 연구

보고를 제시한 것은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ARF의 

아젠더 설정에 많은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남사군도에 대

한 동남아와 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의 회의와 원칙을 제시한 것이 하

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이 과연 강대국들로 하여금 의미구조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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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89) 

  1976년 2월의 제1회 정상회담에서는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TreatyofAmity
andCooperationinSoutheastAsia)90)에 조인하는 등 가맹국의 정치적 단결과 중립화

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활동이 활발해졌다. 1980년 3월에는 EC와의 사이에 경제협력협

정을 성립시켰으며, 1987년 12월에는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협력강화와 경제협력을 다짐하는 마닐라선언을 채택하였다. 1994년부

터는 ASEAN + 대화상대국 10개국과 기타 3개국 및 EU의장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ASEAN 지역안보포럼(ARF:ASEAN RegionalForum)을 매년 개최하면서 아⋅태지역 

국가 간 정치 및 안보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창설 30주년을 맡는 1997년

부터는 ASEAN + 한⋅중⋅일 정상회의를 실시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적 역할

을 추구하고 있다. 

  ASEAN의 발전과정은 비정치분야 중심의 협력 모색기(1967-1971), 정치 분야의 협력

을 포함하는 기능 확대 모색기(1971-1975), 정치⋅경제공동체로서의 기반구축

(1975-1991), 지역공동체로의 발전기(92년 이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967년 8월 ASEAN 창설이후 처음으로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ASEAN 

5개국 외무장관회담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ASEAN
이 발표한 선언문의 내용은 동남아시아의 중립화 방안에 기초한 안보협력이 주 내용이

다. 즉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내부적 의견차이로 

조직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 시기에는 회

원국내부의 갈등 표출과 이의 극복을 통한 내부결속의 기초를 강화하였으며, 1968년 3

월 사바 영토문제를 둘러싼 말레이시아-필리핀 간 대립으로 양국 간에 사실상 국교가 

단절되었으나 영토문제 관련 지역협력기구의 협력과 타협정신을 기초로 1969년 12월에 

해결함으로써 양국 간 국교가 정상화되어 역내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모델을 제시하였

다. 경제⋅사회⋅문화 등 비정치분야의 협력증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500만 불의 ASEAN
기금설립에 합의(1969년) 하였는데 이 기금은 현재 역외국이 참가하는 ASEAN 협력

기금의 모태가 되고 있다. 또한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원국 각국의 다양한 입장을 

감안하여 역내 국가 간 직접적인 협력논의를 자제시켰으며, 1968년 제2차 각료회의에

89) 안병준, op.cit.,pp.207-208.

90) 이 조약은 체약국간 우호협력의 증진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한 행동강령 성격의 이 조약은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등 상호존중과 외세개입 반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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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보문제를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잠재력 측면의 “포괄적 안보개념”

으로 협의하고, ASEAN 안보개념의 원형을 제공함으로써 동남아시아의 중립화 구상

을 등장시켰다. 

  정치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는 기능 확대 모색기(1971-1975)에는 안보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지역협력기구로의 발전과 역내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강화하며, 대외적인 공

동대응(통일행동) 기능의 강화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ASEAN에 대한 관심증대 등 

ASEAN의 도약기로 평가된다. 내부 결속강화 후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공

동대응 체제 수립이라는 발전패턴의 정착을 통해 안보정치문제에 관한 내부협력과 결

속을 강화하는 단계의 시기였다.

  대외적인 공동대응은 주로 경제 분야에서 그간의 내부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역외국

과의 집단교섭 방식으로 실현되었으며, 정치적 지역협력기구로의 발전을 시도하였다. 

닉슨 독트린(1969. 7)과 닉슨의 방중(1971. 7), 베트남으로부터 미군철수 등 안보환경

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ASEAN은 이에 대응하여 동남아

의 중립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역내 안보협조체제의 틀(framework)을 모색함

으로써 ASEAN이 안보문제에 관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 정치 분야로 까지 

협력분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72년 4월에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 정치 

분야의 협력을 공식선언함으로써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위기감에서 ASEAN 내의 공동

운명체적인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73년 베트남에서 미군철수, 캄보디아, 라오

스의 공산화로 인해 동남아 지역의 정치상황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래서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제1차 ASEAN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 회담에서

는 두 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 이것은 ASEAN 협약선언91)과 동남아 우호협

력조약(TAC)이다. ASEAN 협약 선언은  ASEAN의 정치안보적 성격을 드러내는 계

기가 되었다.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은 항구적인 평화와 단결 그리고 협력증진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인들의 친선유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담고 있어서 공산주의 

세력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ASEAN에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91) ASEAN협약 선언은 회원국들이 ASEAN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협력의 범위를 경제⋅사회⋅문화

⋅정치 등의 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갈 것과 동남아지역의 안정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며, 

각 회원국은 그들과 ASEAN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안정을 해치는 위협을 제거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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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의 실질적인 역내 경제협력 방향의 모색은 회원국 각국 간의 경제력 격차와 

상이한 산업구조가 경제협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1974년 5월에 개최

된 제6차 각료회의에서 국별 산업특성에 맞는 경제협력을 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한 이 회의에서는 회원국 무역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역내무역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 역내 무역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ASEAN의 

경제관련 각 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었고, 대외적인 공동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외부압력에 대한 공동운명체적인 인식의 형성과 미⋅소⋅일 등 강대국이 추진해온 말

래카해협의 국제화 반대를 위한 결속(인니-말레이시아) 및 일본의 합성고무 수출 문제

와 관련한 ASEAN의 공동대응을 결정하였다. 한편, EC⋅일본⋅호주 등과 비공식협

의를 시작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AgreementonTariffs
andTrade)⋅UN 등 국제회의에서의 공동대응에 대한 가능성을 협의하였다. ASEAN
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역협력체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역외

국과의 초보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아⋅태지역협력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정치⋅경제공동체로서의 기반구축(1975-1991)은 ASEAN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 확

보라는 2대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협력 공동체로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

체로서의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ASEAN 공동안보협력 개념의 확대를 발전시키며, 역

내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진전과 역외국과의 집단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공동체로서의 

내부결속강화를 통한 대외공동대응능력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하여, 베트남전쟁 종결, 

인도차이나 공산화와 관련, 인도차이나 3국과의 대립해소 등 공동안보정책 방향 수립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5년 제8차 각료회의에서 인도지나전쟁 종결과 평화회복 환영, 인도차이나 각국과

의 우호관계 수립 희망, 상이체제 국가와의 관계발전 등 공산주의 국가와의 우호관계 

수립의지 표명에 따라 ZOPFAN선언(1971)에서 표명된 공동의 안보정책의지(평화, 자

유, 중립화)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과 제 1차 ASEAN 정상회의(1976년 2월 

발리)를 통해 한 차원 높은 ASEAN의 결속 강화를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1976년부터 경제협력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만나는 ASEAN 경제장관회담도 중요한 

각료회담이며, 농림⋅경제⋅에너지⋅환경⋅재정⋅정보⋅투자⋅노동⋅법⋅지역의 안개

⋅농촌발전과 빈곤추방⋅과학기술⋅사회복지⋅초국가범죄⋅교통⋅관광⋅청소년⋅AIA
위원회⋅AFTA위원회 등 이러한 장관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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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원회와 122개의 실무그룹이 존재하고 있다.

  1977년 제2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ASEAN의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11개의 상임

위원회를 5개 경제위원회92)와 3개의 비경제위원회93)로 축소 조정하였고, 확대 외무장

관회의(PMC)를 개최하였고, 1984년 1월 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브루나이는 1월 7

일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브루나이의 가입은 지리적인 위치로 지역협력체를 구성

하겠다는 ASEAN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1987년 제3차 ASEAN 정상회담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의 방향설정을 재검

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을 통해 역내 투자보장을 상호 조정하는 문제, 비관

세 장벽, 산업공동출자의 확대문제 등 동남아 지역의 국가 간 무역증진을 위한 거시적 

문제를 거론하였다. 또한 ASEAN의 공동안보협력 개념을 전동남아지역으로 확대하여 

통일 베트남(1975. 4)과의 관계개선 및 인도차이나에서의 베트남의 패권 추구를 견제

하였고, 인도차이나국가(특히 베트남)에 대한 배려로서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가
입문호를 개방함으로써 ASEAN의 안보협력노력에 인도차이나 국가의 동참을 유도하

고, 베트남군의 개입으로 야기된 캄보디아사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ASEAN 각

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국가간 쌍무베이스에 의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체

적인 안보강화에 노력을 병행하였다.

  또한, 역내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하여 70년대 ASEAN 각국의 공업화를 

진전시키는 ASEAN 공업프로젝트(AIP)와 경제발전에 따른 역내 경제협력 능력의 증

대를 반영하여 ASEAN 특혜무역제도(PTA) 설립을 통하여 지역경제공동체로서의 기

반을 마련하였다. 역외국과의 집단적 협조체제 정착을 위해 역내 안보(정치) 및 경제 

양면에서의 결속 강화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역외선진국과의 협조채널을 마련하려고 

대화상대국을 호주, 뉴질랜드, EC, 일본, 미국, 캐나다, 한국, 인도, 중국, 러시아로 

확대하는 등 1979년 이후 확대외무장관회의를 제도화하였다.

  지역공동체로의 발전기(1992년 이후)에는 80년대 후반 소련 및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소멸 등 국제정치적 요인과 유럽통합 움직임 및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제4차 ASEAN 정상회의(1992.1, 싱가포르)에서 

ASEAN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역공동체로서 ASEAN의 결속을 재확인하

92) 5개 경제위원회는 무역 및 관광분야, 산업 광물 및 에너지 분야, 재정 및 은행분야, 식량 농업 및 

임업분야, 교통 및 통신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93) 3개 비경제위원회는 과학 및 기술 분야, 사회발달분야, 문화 및 정보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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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SEAN 자유무역지대 등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국가와의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동남아 비핵지대화 등 역외국가와의 정치, 

안보협력의 강화와 UN,UR,APEC 등 국제문제에 대한 ASEAN의 역할을 증대하였다.

  1992년 제4차 ASEAN 정상회담은 냉전 종식으로 이한 세계적, 지역적 변화의 도전

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ASEAN FreeTradeArea)를 창설하여 ASEAN 국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였

고, 제도상으로 정상회담을 3년마다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열기로 합의

했다. 그리고 ASEAN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대화의 폭을 넓혔으며, 베트남⋅라오

스⋅캄보디아⋅미얀마의 ASEAN 가입을 환영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1995년에 ASEAN은 28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을 7번째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베트남의 ASEAN 가입은 냉전의 종식을 실질적

으로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1995년 제5차 ASEAN 정상회담을 통해 미가입국인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정회원국 가입을 촉진하도록 하였고, 동남아시아의 비핵

지대화(SEA-NWFZ)를 공식적으로 채결⋅협정하여 선포하였다.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의 ASEAN 가입에 이어 1999년 캄보디아가 마지막으로 가

입함으로써 ASEAN은 비로소 10개국 모두가 가입하여 동남아시아 공동체(SEAC:South
EastAsian Community)를 현실화시킨 것이며,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은 

ASEAN + 3 정상회담(1999.11.28)이 개최된 이후 최초의 정상차원의 공동성명을 채

택하였다.

  1998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6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2020년까지 

동남아시아를 정치적으로 평화로운, 사회적으로는 응집력 있는, 경제적으로는 경쟁력

을 갖춘 번영의 공동체로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여러 가지의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2001년 제7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10개국이 국제테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에이즈 및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HumanImmunodeficiencyVirus,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채택했다. 

  2002년 1월 1일부로 A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인구 5억 3천만명의 공동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느슨한 형태의 조직이었던 ASEAN이 제도적인 경제공동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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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IIIIIIIII-1> -1> -1> -1> AAASSSEEEAAANNN의 의 의 의 주요연대표주요연대표주요연대표주요연대표 

개최일개최일개최일개최일 장 장 장 장 소소소소 주 주 주 주 요 요 요 요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1967.8.8. 방콕
ASEAN의 탄생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 방콕 선언에 서명

1971.11.27
쿠알라

룸푸르

동남아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안 (ZOPFAN:ZoneofPeace,
Freedom andNeutrality)에 서명

1976.2.23
 - 24

발리

제1차 ASEAN 정상회담 - 지역의 평화와 안정, 경제⋅사회 발

전, 그리고 지역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SEAN 협력선언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및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TASC) 서명, ASEAN 사무국 설립에 동의 

1977.8.4
 - 5 

쿠알라

룸푸르

제2차 ASEAN 정상회담 - ASEAN 탄생 10주년 기념, 발리선

언(1976) 이행 재확인

1984.1.7. 자카르타 브루나이 가입 승인 

1987.12.14
 - 15

마닐라

제3차 ASEAN 정상회담 - 동남아 우호협력조약案 수정: 파푸아 

뉴기니 등 다른 동남아국가들이 본 조약 가입을 가능케 하기 위

함. 마닐라선언(Manila Declaration) 서명. ASEAN Plan for
Action 설립,

1992.1. 싱가포르

제4차 ASEAN 정상회담 - 싱가포르 선언(SingaporeDeclaration
of1992) 서명, ASEAN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FAEAEC) 
서명, AFTA 창설을 위한 공동효과특혜관세(CEPT)협정 서명 

1992.7.21 
- 22

마닐라

라오스 Phoun Sipraseuth 외상과 베트남 NguyenManhCam 

외상이 객원으로 제25차 ASEAN 각료회의(AMN)에 참석, 동남

아 우호협력조약에 대한 베트남과 라오스의 가입 수용

1993.7.23 
- 24

싱가포르

라오스(SomsavatLengsavad 외상)⋅베트남(Nguyen Manh 외

상), 옵서버 자격으로 제26차 AMN 참석, 캄보디아(Norodom
Sirivudh 외교통상장관), 객원으로 제26차 AMN에 참석

1994.7.22 
- 23 

방콕

라오스(SomsavatLengsavad 외상)⋅베트남(NguyenManhCam 

외상)이 제27차 AMN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또한 제1차 

ASEAN 지역포럼(ARF)에 참석, 캄보디아(Norodom Sirivudh 외
교통상장관), 객원 자격으로 제27차 AMN에 참석, 미얀마 객원 

자격으로 제27차 AMN에 참석

1994.10.17 베트남, ASEAN 가입 신청서 제출

1994.10.25 캄보디아 옵서버 지위 신청

1995.1.24 캄보디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

1995.7.12 미얀마(OhnGyaw 외상) 옵서버 지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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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7.27 미얀마,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

1995.7.28
반다르스

리버거완

베트남, ASEAN의 일곱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캄보디아, 옵서

버 자격 획득, 캄보디아(Ung Huot 외상) ․ 라오스(Somsavat
Lengsavad 외상) 옵서버로 제 28차 AMN 참석, 미얀마(Ohn
Gyaw 외상) 객원 자격으로 제28차 AMN 참석

1995.12.14 
- 15

방콕

제5차 ASEAN 정상회담 - ASEAN 7개국 및 비(非)회원국 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 수뇌부 참석, 10개국 정상, 동남아 비핵지

대 협약(SoutheastAsiaNuclearWeapon-FreeZone)에 서명 

1996.3.15 라오스 ASEAN 회원가입 신청

1996.3. 23 캄보디아 ASEAN 회원가입 신청

1996.7.12
-13

미얀마 옵서버 자격 획득, 미얀마(Ohn Gyaw 외상), 제29차 

AMN 참석, 또한 제3차 ARF 참석

1996.8.12 미얀마 ASEAN 회원가입 신청

1996.11.30 자카르타
제1차 ASEAN 비공식 정상회담, 모든 동남아 국가가 조속한 시

일 내 ASEAN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

1997.5.31
쿠알라

룸푸르
ASEAN 임시 외상회의

1997.7.10
쿠알라

룸푸르

비공식 ASEAN정상회의-‘ASEAN Vision2020’ 채택, 캄보디아 

ASEAN 가입 연기 결정

1997.7.23 수방자야 라오스 ․ 미얀마 ASEAN 가입

1997.12.15
쿠알라

룸푸르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담 - ASEAN 정상회담 전에 캄보

디아 가입 승인 결정에 합의

1998.12.16 하노이
제6차 ASEAN 정상회담-‘하노이 선언’채택: 하노이 행동계획

(HPA) 공표

1999.4.30 하노이 캄보디아 ASEAN 가입 승인

2000. 싱가포르 비공식 ASEAN정상회의-‘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합의

2001. 

제7차 ASEAN 정상회담 - 10개국이 국제테러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 에이즈 및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와의 전쟁을 위

한 4개년 계획채택

2002 프놈펜 제8차 정상회담 

2003. 10 발리

제9차 정상회담 - ASEAN Concord II 협약: ASEAN Vison 
2020, 하노이 행동계획, IAI 등 역내 협력의  분기점 마련, 반

테러협정에 서명키로 합의

2004. 11. 비엔티안 제10차 정상회담

2005. 4 비공식외무장관회담 -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인도 초청 합의

2005.12.14
쿠알라

룸푸르
제11차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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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정치정치정치정치⋅⋅⋅⋅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성과성과성과성과

  ASEAN의 정치적 성과는 단연 ASEAN 지역안보포럼(ARF:ASEAN Regional
Forum)94)이라고 할 수 있다. ARF의 참가국은 ASEAN 10개국과 한국⋅미국⋅일본⋅

캐나다⋅호주⋅뉴질랜드⋅EU 의장국⋅중국⋅러시아⋅인도 등 ASEAN 대화상대국 10

개국을 비롯해 북한⋅몽골 등 기타회원국 5개국을 포함하여 모두 2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RF는 사무국이 없으며, 1년에 한번 외무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SOM:Senior
Officials'Meeting)를 개최하고 신뢰구축⋅재난구조⋅평화유지⋅수색 및 구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기 간 회의(Inter-SessionalMeeting)와 핵 비확산, 예방

외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종교⋅언어⋅사고방식⋅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 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 국가들이 한자리에서 같이 정치⋅경제협

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1989년에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창설로 

역내국가 간 경제협력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된데 이어 1994년에는 ASEAN 지역안보

포럼(ARF)의 출범으로 아⋅태지역 역내국가간 정치⋅안보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ASEAN 지역안보포럼은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의

에서 ASEAN 확대 외무장관회의(PMC:PostMinisterialConference)의 틀을 활용하여 

ASEAN과 역외국가들 간 정치⋅안보대화를 증진키로 합의하였고, 1993년 7월 싱가포

르에서 개최된 18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아⋅태지역 정치 및 안보협력문제에 대한 협

의체를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1994년 태국에서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으며, 1995년에 

캄보디아, 1996년에 인도, 미얀마, 1998년에 몽골, 2000년 북한이 신규로 가입하여 현

재는 회원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났다.

  ARF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합의한 ARF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은 먼저 ARF를 참가국

간 신뢰구축 증진(제 1단계), 예방외교 발전(제 2단계), 분쟁해결 모색(제 3단계)등 3 

단계 추진방식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이중 신뢰구축조치와 예방외교가 

중복되는 부문은 중첩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94) 이 포럼은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역내국간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제

고함으로써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아태지역 내 유일한 정부 간 안보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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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F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6자회담과 한반도문제, 남중국해와 대만⋅중국의 양

안(兩岸)문제 등 지역안보현안과 화학무기 금지, 핵군축, 대인지뢰 등 아태지역 내 군

축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ARF 외무장관회의 후 차기회의까지의 기간 동안 신뢰구축, 

평화유지, 수색 및 구조, 재난구조에 대한 회기 간 회의와 예방외교, 비확산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신뢰구축에 관한 

회기 간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국가 간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고위인사 교류, 사관학

교 및 참모학교 간 교류, UN 재래식 무기  이전등록제도 참여, 자국 국방정책에 대한 

백서발간 등을 장려하고 있다.

  지역안보문제 중에서도 특히 북한 핵개발문제는 제1, 2차 ARF 외무장관회의 때부

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참가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개

발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뿐 아니라 아⋅태지역 전체 및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했다.

  ARF는 출범한지 4년밖에 안 되는 초기단계에 ARF의 추진목표와 향후 발전방향 등

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ARF가 향후 아⋅태지역 안보현안에 대한 다자간 협의의 장으

로서 실질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태지역

에 아직 분쟁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ARF가 유용한 장이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ARF는 모든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고려하고 관련분야의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ARF
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아⋅태지

역 안보여건의 특수성과 이해관계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상호부담이 적고 

덜 민감한 사항을 위주로 점진적인 협조방식에 따라 역내국가간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외교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모색을 통하여 역내 안정과 평화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ASEAN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정치안보협력에 있어서 역외 국

가들에 대한 그들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강대국에 분류되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

지만 ASEAN 국가들은 탈냉전이후의 불안전한 세계질서 속에서 지역협력체로서 정치

안보적 지렛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ASEAN 회원국들 간의 합

의가 이루어져 한 목소리를 낼 때만 가능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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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내에서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ASEAN 국가들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ARF의 출범에 있어서 ASEAN의 태도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진 필리핀 

내 미군기지의 철수, 소련연방의 붕괴와 중국의 대(對)아시아 외교공세, 불투명한 미

일관계전망, 그리고 아⋅태지역에서 미군감축에 따른 힘의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과 남

중국해역에 대한 영향력 팽창기도 등 매우 유동적인 지역안보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즉, ASEAN 회원국들은 변화하는 지역안보 환경에 직면하여 만일 ASEAN이 역외 국

가들에 의해 제기된 다자안보구상에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오히려 보다 강

력한 외부세력에 의한 새로운 안보의 틀 속에 편입되어 피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은 

새로운 다자안보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려는 쪽

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남아의 지역안보를 위해서는 ASEAN 회원국

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강대국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점에서 당초부터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포함시켜 18개국으로 출범한 ARF는 지역안보, 특히 

넓게는 아⋅태지역, 좁게는 동남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과 중국⋅대만의 

양안문제, 북한의 핵개발과 한반도 문제, 캄보디아 평화정착 문제, 비핵 확산 문제 등 

주요 이슈들을 공식 논의함으로서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ASEAN과의 관계에서 입장차이95)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안보 협력 면

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ARF가 아태지역 내 유일한 안보협의체로서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습관

을 길러주고 아태지역 국가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고양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

며, ARF가 전반적인 지역안보 협력강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기존의 양자 안보협력관

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한다

  그리고, ASEAN의 경제적 성과는 ASEAN 자유무역지역(AFTA)협정이 최고의 성

과라고 할 수 있다. AFTA는 ASEAN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까지 목표로 체결을 추진한 자유무역

95) 이 영유권 분쟁은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남사군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점령당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단일 국가에 속한 적이 없었으며, 전쟁 종결 후 미소 관할 기를 거칠 때까지

만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세계에서 4번째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면서 각국이 서로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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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협정이다. 여기서 ASEAN은 1967년에 지역안보목적이 계기가 되어 창설된 지역

협력체로서 신흥공업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

리핀, 싱가포르 이외에 1995년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거대한 동남아

시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협력체이다.

<<<<표 표 표 표 IIIIIIIII-2> -2> -2> -2> AAARRRFFF    각료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각료회의 개최현황개최현황개최현황개최현황

회회회회 시기시기시기시기 장 장 장 장 소소소소 주 주 주 주 요 요 요 요 토 토 토 토 의 의 의 의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1 1994. 7 방콕 아⋅태지역 안보대회 및 협력의 장으로서 ARF 출범

2 1995. 8 브루나이
ARF의 향후 발전방향 합의, 지역안보현안 협의

(북핵, 남지나해 등)

3 1996. 7 자카르타
신규회원국 가입기준 확정, 동남아비핵지대조약 평가, 한

반도 평화체제필요성 강조 등

4 1997. 7 수방자야
한반도 평화체제, 대만핵폐기물 북한 이전문제, 캄보디아

사태 및 미얀마 민주화, 홍콩반환 등

5 1998. 7 마닐라
4자회담 및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KEDO에 대한 회원국

들의 재정적 참여 촉구 등

6 1999. 7 싱가포르 경제위기의 지역안보에 대한 영향, 동티모르 문제 등

7 2000. 7 방콕 NMD/TMD 문제, 초국가범죄 등

8 2001. 7 하노이
인도네시아 정세, 미얀마 정세, 동티모르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9 2002. 7 브루나이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 대테러협력, ARFDML 향후 

발전방향 등

10 2003. 6 프놈펜 한반도 정세, 국제 및 지역정세, ARF 발전방안 등

11 2004. 7 자카르타
ARF를 계기로 남북외교장관회담 개최, 민간인 테러(김선

일씨 피살 등)가 주요 이슈로 부각

12 2005. 7 비엔티엔 남북외교장관회담 개최, 북핵문제 해결이 주요 이슈 

13 2006. 7 쿠알라룸푸르
6자회담 및 북한의 미사일문제 논의를 위한 다자포럼 급

부상

  또한 최근 금융위기이후에는 ASEAN 차원의 지역경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잠재적 

위기발생국에 대한 상호감시(peerreview)및 정책합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ASEAN국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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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대부분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이용하여 제3국 시장으로 우회수출하기 위한 생

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였다고 볼 수 있다.96) 

  대외적 측면에서 볼 때 ASEAN의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관련하

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적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

제구조는 취약해서 역외 선진국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의 문제를 갖고 있어 지역경제협

력은 이러한 취약성과 종속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고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교

섭능력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ASEAN이 창설되기 이전의 동남아 경제는 지역 내 상호간의 협력보다는 미국, 일

본, 그리고 유럽과 개별적으로 연결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써 선진국에 천연자원 및 농

산물을 제공하는 일차상품의 공급지였다. 이러한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려 ASEAN 

국가들은 역내 경제협력을 도모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ASEAN 국가들이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저발전 단계에 있는 개도국으

로 산업의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경합관계에 있어 경제협력의 인센티

브가 없었다. 또한, ASEAN 국가들은 통신과 운송망의 낙후로 역내무역 규모가 역외

무역 규모의 1992년 20%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고 역내무역 창출효과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SEAN은 역내적으로 상당한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ASEAN 6

개국의 인구는 3억 8천명이지만 인도차이나 3개국과 미얀마의 1억 5천만 명이 결합하

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ASEAN은 유럽지역의 EU나 북미지역의 NAFTA 보다 월등히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동남 전역을 포괄하는 5억 3천만 명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GNP는 7억 달러 수준이나 매년 세계주요 국가의 국가 경쟁력 실태를 조사해 

온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InternationalInstituteforManagementDevelopment)97)
와 세계경제포럼(WEF:WorldEconomyForum)98)가 발표한 1995년 국가 경쟁력 보

고서에 따르면 세계 48개국 중에 싱가포르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태국 등 몇몇의 동남

아국가들의 국가 경쟁력은 타 지역 국가들에게 결코 많이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96) 이장영, “동아시아 경제통합,”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국가비전과 전략�, 나남출판, 2000. p.284.

97) IMD는 세계경제포럼이 운영하는 특수경영대학원으로 1957년 설립됐으며 스위스 로잔에 있다. 매

년 선진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조사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이 발표한 경제통계와 지도층 인사들의 설문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98) WEF는 1970년 유럽의 경제인들이 서로 안면을 익히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만든 비영리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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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다가 목재, 고무, 주석, 코코넛오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타 지역의 1/3수준에 불과한 저임노동력 등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미개척 지역의 경

제 발전은 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실제로 1993년부터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를 상회함으로써 이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성장 가능성을 단적

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ASEAN은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세계 지역경제 안

보환경 즉,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다자주의 원칙의 등

장과 동시에 유럽지역의 EU나 북미지역의 NAFTA 등 경제적 지역주의의 가속화 추

세로 말미암아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이에 따른 다면적이고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현재 ASEAN은 일차적 대응책으로서 

동남아지역차원에서 ASEAN 자유무역 지대를 통한 경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당

초 이 구상은 1993년에 시작하여 2008년까지 15년 동안 역내 수입관세를 0~5%사이로 

인하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APEC 내 무역자유화의 빠

른 진전 등을 감안하여 1994년 9월 방콕에서 열렸던 ASEAN 경제 장관회담에서 5년

을 앞당겨 2003년까지 관세 0%의 완전 개방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였

다.

  한편, 인도차이나 국가들과 미얀마의 경제개방개혁정책은 ASEAN을 위해서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 시장 확보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며, 동남아지역의 경제적 탄력

성, 즉 강력한 다자 중심적 협력을 통하여 그 지역의 경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

기를 마련한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모이(DoiMoi)정책을 채택하고 폐쇄

적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 대외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라오스도 “신사고”라는 개방개혁정책을 1988년에 채택함으로서 

소유제도의 개혁 및 시장경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1988년과 89년을 

전후하여 경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점검하기 시작하였고 미얀마도 1988년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ASEAN은 취약한 교역, 자본, 기술의 높은 대외 의존도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첫째, 오늘날 ASEAN 

지역 협력의 주된 관심사는 협력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력

의 전도는 밝다고 하겠다. 둘째, 정치안보협력은 역내외를 막론하고 보다 긴밀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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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 될 것으로 보인다. ASEAN-PMC에서의 지역안보 문제논의 활성화와 ARF의 

창설을 통한 평화와 안정 증대와 중국의 위협과 유동적인 지역정세로 정치, 안보 협력

의 필요성이 아직 긴요하다. 셋째, 역내 경제 협력은 회원국의 확대로 인하여 급속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증진될 것이며, 역외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협상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넷째, 기능 분야의 협력은 회원국 간의 이해갈등이 상

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ASEAN의 결속과 일체감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 밀수. 에이즈 등의 분야가 안보 차원에서도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ASEAN은 이 분야의 협력을 지역통합의 

우회적 접근법과 지역안보 토대강화의 측면에서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4. 4. 4. 4. 한계와 한계와 한계와 한계와 과제과제과제과제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

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었고,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

가 되었다. 

ASEAN 지역은 40여 년 전에는 경제적⋅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지역이

었으나 오늘날 평화로운 지역으로 변모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변모

의 배경으로 ASEAN의 창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10개국이 가입해 있는 인

구 5억 3천만 명의 ASEAN은 GDP 규모가 6천억 달러에 달하고, 동아시아와 유럽⋅

중동 사이의 해상로에 위치해 있다.99) ASEAN 역내에는 다양한 자원이 부존되어 있

고,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며, 세계 모든 종교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지역이자, 식민전

쟁으로부터 동서냉전에 이르기까지 분쟁의 역사로 점철된 지역이다.100) 이러한 동아시

아지역에서 ASEAN의 역할은 1992년을 기점으로 달라졌는데, 1967년 창설이후 1992

년까지는 결속 및 안정화의 기간이며, 1992년 이후는 안정화 지역의 확대와 지역경제

통합을 모색하던 기간이다. ASEAN 지역은 자본의 이윤창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99) RodolfoC.severino (2002) 참고

100) 김덕영, �동아시아 경제론�, 해남, 2004.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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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임금비용 제한, 저축 장려, 기업수준에서의 제한적 노동복지, 수출에 유리한 

소비 장려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면서,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따라잡기에 유리

하도록 국가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경제 및 사회정책의 근저에 국민경제 또는 국

민국가 이념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국가안보의 경제적. 정치적 논리를 강력하

게 내세움으로써 이러한 에너지를 동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개입은 경제성장과 사

회통합을 위해 시장기구의 대체물이라기보다는 그 주된 보완물로 작동하였다.101) 이처

럼 동남아지역은 개방적인 무역투자제도를 앞세워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놀라운 역동성

을 보이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1997년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

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7년 이후 경제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

라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아시아지역 경제

협력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ASEAN + 3 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 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ASEAN은 지역 국가들의 협력체이다. 그동안 ASEAN은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

정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계와 문제가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은 ASEAN이 직면한 문제를 ASEAN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지 못한 

점들로써 복합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제도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협력의 성과를 급

속히 증대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ASEAN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사무국을 강화, 정상회담의 정례화, 연례 비공식 정

상회담의 신설 등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역협력 정책과 관련시켜 볼 

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적기 때문에 경제통합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정교한 

제도나 구조를 갖지 않고 단순한 대화의 포럼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치적 

불안정과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ASEAN 가입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다. 정치적 불안

정의 문제는 대부분 ASEAN 국가들이 다양한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 따라 

101) 김대환,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발전국가론’의 재검토,”『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

할전환』, 한울, 200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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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동안 ASEAN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군부와 관료가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어 왔다. 또한 사회주의 체

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ASEAN 가입은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있어

서 ASEAN 국가 간의 결속력과 지역협력의 증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셋

째, 경쟁적 경제구조와 발전수준의 상이성이다. ASEAN 회원국들의 경제구조는 상호

보완성이 결여되어 있고 산업 생산 및 수출과 관련해서는 상호간 경쟁적 관계에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업을 주류로 하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모든 ASEAN 국가들

이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역내 무역뿐만 아니라 역외 무역에서도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 이질성이다. 동남아는 사회문화적인 다양성을 지

니고 있는 지역이다. 민족 구성에서도 말레이족, 베트남족, 타이족, 미얀마족, 크메르

족, 중국인(다민족), 인도인 등 다양하다. 종교문화도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

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지역협력체로서의 

발언권 약화가 될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행

사하고 있으며, ASEAN은 APEC의 진행과정에 의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지만 ASEAN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주변국 및 개

도국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의 눈치를 살피던 저

자세에서 탈피하여 대만과의 실리외교를 강화하는 등 강대국에 대해 견제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ASEAN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자생력을 키우기까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으로 주변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ASEAN은 제 3세계의 가장 견고하고 성공적인 국제협력체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ASEAN이 선언적으로 추진한 경제 협력은 '사실상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ASEAN은 창설 당시 경제 협력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회원국의 입장에서 ASEAN의 유용성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혜택

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AFTA는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에 의한 수평적 통합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역내기술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통합체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FTA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역내 자유무역 추

진은 현재로선 관세부문의 협력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수량제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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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관세 장벽들을 철회하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소 

진통이 예상되고,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관세인하계획은 물론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역내국간 상호 마찰요인이 높아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AFTA는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현 단계에서

는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부품산업관련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역내교역 

확대보다는 외국인투자 여건의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려는 데 더 큰 목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SEAN은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AFTA 플러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역내 

부품조달에 대한 관세우대 정책인 AICO(AseanIndustrialCooperation),AIA,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E-ASEAN 

구축 등 다양한 경제통합노력을 본격화함으로써 통합된 단일시장 구축에 주력하고 있

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는 주변지역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기반을 강화하

여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CER(호주-뉴질랜드 긴밀화 :Australia─New ZealandCloser
EconomicRelationAgreement), 서남아 등과의 경제협력체제를 확대⋅심화시키고자 노

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록 ASEAN이 중⋅일간 지역패권 경쟁 덕택으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주

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는 하지만, 과연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
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데는 상당한 의문

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ASEAN이 역내 리더로서 스스로의 지도력 한계를 

극복해 나갈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ASEAN,ASEAN +3,EAS 등 

지역통합 문제에 대해 ASEAN 국가들의 내부적 입장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못하

며, 현재 어떤 국가도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일

본, 인도와 같은 역외 강대국들 간 조정자 역할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

거 수하르토 시절 ASEAN의 지도국 역할을 자임해온 인도네시아는 현재 대외문제 보

다 자신의 내부문제에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하티르 수상 은퇴 이후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지역통합 문제에 과거와 같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바탕으로 동남아의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했던 태국의 탁신 수상도 

최근 군부 쿠데타로 축출되고 말았다. 또한 제1차 EAS 결과에서 보듯이 ASEA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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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타협만을 도출해 냄으로써, 중⋅일간 갈등과 마찰을 조정하는데 능력의 한

계를 보였다.102)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AAASSSEEEAAANNN + + + + 3 3 3 3 정상회담정상회담정상회담정상회담

        1. 1. 1. 1.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배경과 배경과 배경과 배경과 발전과정발전과정발전과정발전과정

  ASEAN + 3 정상회담은 1990년 12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국제통상협상

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ASEAN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 창설을 제안한 것에서 기초한다. 그러

나 이 구상은 당초부터 제외되었던 미국의 극심한 반발과 ASEAN 내부에서 조차 미

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원래의 구상을 완화하여 보다 느슨한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간부(EAEC:EastAsian
EconomicCaucus)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맥은 기존 다자

간 무역질서로 대변되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Agreement
onTariffsandTrade)103)체제의 동요와 우루과이라운드(UR:UruguayRound)104) 난
항 등 국제 경제질서의 불확실성과 함께 점증하는 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이룩한 경제성장의 성과, 노동윤리의 변

화, 과학기술의 개발 및 흡수 능력과 같은 동양적 논리와 업적을 활용하여 지역이 보

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선진국뿐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 및 체제 전환국이 지역단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역주의는 세계

화와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 조류가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역협력체 구성노

력이 미진한 실정이었으나, ASEAN과 긴밀한 정치·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102) 배긍찬, “동아시아 공동체 논쟁과 향후 전망: ASEAN+3와 EAS와의 관계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 pp.16-17.

103) GATT는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국가 간 상품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

할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족된 국제기구이다. 

104) UR은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GATT 제8차 각료회담에서 국제교역에서의 

시장개방 확대, GATT 체제 및 규율 강화, 농산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제

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교역질서를 창설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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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했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ASEAN 창설 30주

년을 기념하는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 정상을 최초로 동시 초청함으로써 

ASEAN + 3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향후 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반

대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기능상실을 야기 시켰던 EAEC의 결성은 199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SEAN + 3 정상회담에 참석한 9개국 정상들과 말레이시

아 총리의 특별대표는 그들 국가 간의 관계발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상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호교류와 밀접한 연계가 더욱 증진 될 수 있다는 전망에 주목하

고, 이러한 점증하는 상호교류가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및 협조의 기회를 증진시킴으

로써 이 지역 평화, 안정과 번영의 증진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탈 패권과 WTO체제의 구조적, 

제도적 조건들의 제약성을 공통적으로 맞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의 ASEAN + 3 제도화의 추진은 상

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은 탈 패권과 탈냉전의 복합적 결과

로서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자유주의 경제 질서 

유지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엄격한 상호주의와 보다 철저한 자유

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압력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특

별한 혜택을 누려왔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별적인 대응은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국에 대

한 의존으로의 회귀나 개방요구에 대한 수용에 그치게 되었다. 다자주의 원칙은 동아

시아 각국이 국제관계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국가 간 힘의 불균형 하에서 쌍무적 혹

은 일방적 압력과 위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자유무역, 세계화, 다자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현 세계질서는 동아시아국가들, 특히 

ASEAN 회원국들과 중국⋅한국⋅일본 등에게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탈냉전으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

져왔고,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냉전시기에는 이념과 안

보문제들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시도가 무산되어 왔었지만, 탈냉전

으로 군사ㆍ안보 문제보다 경제문제가 국가관계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동아시

아 국가의 지역협력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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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이 다극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선호하고 있는 수단 중의 하

나가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 3극 중 미국은 NAFTA, 유럽은 EU라는 보

호 장치를 마련한 것에 비해 동아시아는 그러한 장치가 부재함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

나고 있는 것이다. 탈 패권의 경향으로 인한 3극체제 역시 동아시아 지역협력, 특히 

ASEAN + 3 제도화의 촉진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ASEAN과 한⋅중⋅일 대화는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ASEAN
Post-MinisterialConferences),APEC,ASEM 등에서 이미 이루어져 왔다. 그리나 이

것이 ASEAN + 3라는 형태로 제도화된 배경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중⋅

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이었다. 즉 경제위기는 ASEAN
이 안고 있었던 양극화가 현실화가 되었던 것인데, ASEAN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자국 우선 정책 실시를 추진했던 결과 ASEAN 국가들의 사이에는 여러 

가자의 경제적인 갈등이 발생했다. ASEAN 자신은 경제위기 발생과 함께 IMF를 중

심으로 구성되었던 지원책에의 협력과 ASEAN 국가들 간의 금융⋅통화협력 등에서 

합의했지만 지원의 대부분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역외 국가들과 IMF와 같은 국제

조직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ASEAN 자신의 기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비공식 정

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정상들을 초청함으로써 ASEAN + 3 즉 

동아시아 정상회의(EAS:EastAsiaSummit) 채널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

다.105) 그리고 1999년의 ASEAN + 3 마닐라 정상회의에서는 ASEAN + 3의 정례화에 

각국 정상이 합의했으며, 금융과 통화가 중심 주제였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많은 

의제가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또 외무장관과 통상장관회의 설치와 함께 지역 협력의 

방법을 연구⋅검토하는 고위급 협의체인 동아시아협력 검토그룹(EASG:EastAsian
StudyGroup) 설치가 합의되었다.106) 

105)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 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ASEAN+3 회의를 정례화하기

로 합의하였으며, 1999년 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JointStatementonEastAsiaCooperation)"을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

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 방콕에서는 최초의 

ASEAN+3 외무장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로써 역내 국가들 간 정치 및 안보협력의 가능성이 

시사되기도 하였다. 한편 2000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싱가포르의 고촉통 수상이 동

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를 제안하였다. 송은희, ”ASEAN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 3호, 한국동북아학회, 2006, p.113에서 재인용.

106) EAVG는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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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1월 제5차 ASEAN + 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East
AsiaVisionGroup) 보고서에 의해 동아시아 협력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역내국가들 

간 동아시아 공동체(EAC:EastAsiancommunity)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

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치 

및 안보적 측면에서 역내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측면에서 무역, 

투자, 금융 분야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인적자원개발(humanresource
development)과 인간안보(humansecurity)를 증진시키며, 문화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협력분야는 역시 무역, 투자, 금융

부문을 포함하는 경제 분야인 만큼 비전그룹 보고서는 경제통상분야의 협력과 관련하

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EastAsiaFreeTradeArea) 형성을 강조하고 있

으며, 금융 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궁극적으로 지역금융기구 설립에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금융통화분야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금융협력기구 추진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ASEAN + 3 정상회담의 의제 확대와 제도화에는 ASEAN 국가와 한⋅

중⋅일의 적극적인 입장이 작용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ASEAN은 동북

아시아 국가들의 힘을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인 변화가 ASEAN에 있어서 커

다란 도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 계기가 되어 중국의 영향력 발휘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며, 여

태까지 ASEAN 내의 성장을 지원해 왔던 외자가 중국으로 더욱 집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ASEAN 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107)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가 일본 중심의 

동북아의 정치⋅경제적인 무게 중심으로 이행해서 동남아시아는 그 중요성이 약화될지 

제안된 것으로, 1999년 10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2000년 4월 중국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향후 일본, 동남아 국가에서 제3, 4차 회의와 서울에서 마지막 5차 회의를 거쳐 

2001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시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었다. 최근의 EAVG 활동에 대해서는 

배긍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회의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분석 2000-22�, (외교안보연구원, 2000). 송은희, loc.cit.에서 재인용.

107) 예를 들면 2000년 상반기 태국, 싱가포르의 외자기업의 허가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50%나 감소되

었고, 말레이시아는 50%, 인도네시아도 20%나 낮아졌다. �日本經濟新聞�, 2000年 11月 24日. 

Ibid. p.1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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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는 우려가 ASEAN에서 생겨났다.108)

  ASEAN + 3의 제도화를 촉진한 배경에는 정치⋅안전보장상의 요인도 있었다. 

ASEAN + 3의 공동선언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 포럼의 제도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통

화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공동성

명에 가능한 안전보장 항목을 많이 포함시키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속에는 동

남아시아의 정치⋅안전보장문제가 동남아시아라는 지리적 범위를 넘어 확대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동⋅남중국해의 영토문제에는 ASEAN 국가들 외에 중국과 

대만까지도 관련 되어져 있다.

  이처럼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 역내협력이 가시화, 공식화되는 

가운데, ASEAN + 3 구도는 하나의 느슨한 지역협력체(A looseregionalcooperation
entity)로서 국제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109) 따라서 2004년 ASEAN + 3 회의에

서 제1회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2005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기로 결

정한 이후 ASEAN은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반응을 검토하기 시작하였

다.110)

  1998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은 동남아 금융위기가 동북아

시아로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그 중요

성이 부각되었다. 이 회담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정상들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통상투

자, 기술이전, 정보기술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기술협력 진흥, 산업 및 농업협력

증진, 중소기업 강화, 관광 진흥, 메콩강유역개발 등 동아시아 성장지역 개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의 많은 협력을 이끌어 냈다. ASEAN + 3 

정상회담에 참여한 정상들은 동아시아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공감하던 차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ASEAN + 3 정상회담의 산하에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을 설치하

자고 제안하였다.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 + 3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

담의 정례화가 합의되었고,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분야별 

108) 2000년 10월 태국에서 개최된 ASEAN-일본 경제장관회의(AEM-MITT)에서 싱가포르 통상장관

은 일본의 통상 상에게 일본은 ASEAN으로부터 중국으로 투자 이동을 우려했다. �日本經濟新聞

�, 2000年 11月 24日. 송은희, loc.cit.에서 재인용.

109) http://grad.yonsei.ac.kr/Html/103/8.html. 송은희, loc.cit.에서 재인용.

110) Ibid. pp.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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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성명은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하는 경제협력 

강화, 역내 자본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지원, 지역 메커니즘의 제고를 포함하는 통화금

융협력의 강화,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제고를 포함하는 사회인적 자원개

발, 문화정보 분야의 협력, 정치안보 분야의 상호이해와 신뢰증진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외무, 경제, 재무장관 회담을 비롯한 농업 및 노

동자관 회담이 정례화 되었다.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네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동

남아와 동북아를 잇는 “정부차원의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EastAsianEconomic
Caucus)”를 2001년 구성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참가국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ASEAN + 3 정상회담의 제도화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는 아직 크게 도출되지 않았으

나, 동북아와 동남아 정상들이 함께 모여 경제위기의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

과 지역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 방안

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후 2001년 5월 2일 최초의 ASEAN + 3 경제장관회의가 양곤에서 개최되었고, 5

월 6일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재무장관회의는 기존 ASEAN의 통화스왑제도(Currency
Swapping)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에게 확대키로 하는 중요한 금융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2001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차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파트너

십 구축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최종보

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평화⋅번영⋅진

보의 지역」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관한 보고서였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중

점연구 검토사업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포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등을 제의하였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 6차 ASEAN + 3 정상회담은 전체 

회담 및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이 ASEAN 정상들과 개별회의를 가졌다. 회의의 주

제는 '동아시아 협력증진(TowardanASEAN Community)'으로 정해졌으며, 회의 

주최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의 사회로 ASEAN 통합 가속화를 위한 메콩강 유역 

개발협력, 관광지로서의 ASEAN의 가치 제고, ASEAN의 반테러 공조 및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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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장을 위한 조치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00년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가 주요의제로 채택되었고, 중국이 ASEAN
과의 FTA 추진을 위한 기본구조에 합의하였다. 한편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 

검토를 제의함으로써 여건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FTA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쳤

다.111)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7차 ASEAN + 3 정상회담에서는 동아시

아 자유무역지대(EAFTA)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테러척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의외로 활발하지 않았다.

  2004년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8차 ASEAN + 3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공동체의 형성을 제안하였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2005년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ASEAN + 3 정상회담 간의 상관관

계에 대해 외무장관들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9차 ASEAN ＋ 3 정상회담을 열

어 2020년에 동아시아 공동체(EAC)의 형성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13개국 정

상들은 이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담은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놓고 참가국들 간 이해관계 

조정의 합의에 실패하여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처음으로 ASEAN + 3 외무장관 회의, ASEAN + 3 경제장관 회

의 및 ASEAN + 3 재무장관 회의 등 ASEAN + 3 장관회의가 열렸으며, 최초의 

ASEAN + 3 농림장관 회의도 2001년 9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장관회

의는 앞선 ASEAN + 3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처리하고, 다음에 개최될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장관회의 중 2001년 5월 4일 시엠리아프(Siem Reap)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 + 3 경제장관 회의, 2000년 5월 8일 치앙마이(ChiangMai)에서 열린 제1차 

111) 정인교, “제6차 ASEAN+3 정상회의의 의의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Focus, 2002년 11
월,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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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 3 재무장관 회의, 2001년 5월 9일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 + 3 

재무장관 회의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제3차 ASEAN + 3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산업표준에 있어서 통일된 평가개발 프로

그램, IT 기술을 위한 아시아 공동 기술표준 이니셔티브, 환경보호를 위한 실용기술 

훈련 프로그램, ASEAN 중소기업(SMEs)의 경쟁력 강화, 메콩강유역 프로젝트에 있

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ASEAN 위성이미지 보관 및 환경연구 등 6개의 경제협력 프

로젝트가 채택되었다.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자본흐름의 감독, 자조 및 지원 메

커니즘 부분에서의 정책협의와 지역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각 재무장관

은 ASEAN + 3의 틀 안에서 동아시아의 자조 및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기

존의 국제 금융체제를 보완할 지역금융체제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첫 시도로 

재무장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hiangMaiInitiative)를 통해 통화당국간 존

재해온 협력의 틀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ASEAN 국

가를 포함하는 확장된 ASEAN 스왑협정과 ASEAN, 중국, 일본 및 한국 간 일련의 

양자 간 스왑 및 환매협정을 포함한다.

  호놀룰루에서 ASEAN + 3 재무장관들은 동아시아협력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협력방향 중 특히 CMI와 자본흐름의 감독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자조 및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CMI의 이행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 ASEAN 스왑협정은 2000년 11월 17일부터 10억 달러

로 확대되었으며, 그 참가범위도 모든 ASEAN 회원국으로 확장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CMI하의 양자 간 스왑 및 환매협정과 관련, 일본이 태국과 30억 달러의 통화스

왑협정 그리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각각 20억 달러 및 10억 달러의 스왑협정을 체결

하였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 및 필리핀과 유사한 통합스왑에 관해 협상

중이며, 한국은 중국 및 태국과 스왑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스

왑의 범위가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12)

112) 그 후 체결된 스왑협정은 다음과 같다.

       2001년: 일본⋅필리핀(30억 달러), 중국⋅태국(20억 달러); 2002년: 일본⋅중국(30억 달러), 한

국⋅중국(20억 달러), 한국⋅태국(10억 달러), 한국⋅필리핀(10억 달러), 한국⋅말레이시아(10억 

달러), 중국⋅말레이시아(20억 달러); 2003년: 인도⋅인도네시아(30억 달러), 2003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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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ASEAN + 3 고위 당국자 회의(SOM + 3), ASEAN + 3 고위 경제당국

자 회의(SEOM + 3) 및 ASEAN + 3 재무차관 및 중아은행 부행장회의(AFDM +  3)

와 같은 고위 당국자 회의가 있다.113)

<<<<표 표 표 표 IIIIIIIII-3> -3> -3> -3> AAASSSEEEAAANNN    + + + + 3 3 3 3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주요연대표주요연대표주요연대표주요연대표 

개최시기개최시기개최시기개최시기 장 장 장 장 소소소소 주 주 주 주 요 요 요 요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1997년 12월
쿠알라

룸푸르

제1차 정상회담 :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비공식 정상회

의에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정상을 초청하여 동아시아 정

상회의 채널을 구축하는 계기 마련

1998년 12월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 : ASEAN + 3 정상회담을 정례화 하기로 합의

1999년 12월 마닐라
제3차 정상회담 :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동

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천명

2000년 11월 싱가포르
제4차 정상회담 ;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가 동아시아 자유무역

지대(EAFTA) 제안

2001년 11월
쿠알라

룸푸르

제5차 정상회담 : 동아시아 파트너십 구축방안 논의, 동아시

아 비전그룹의 보고서 채택(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평화⋅

번영⋅진보의 지역)

2002년 11월 프놈펜
제6차 정상회담 : 동아시아 협력 증진 논의-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최종보고서가 주요의제로 채택

2003년 10월 발리

제7차 정상회담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실현, 테

러척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

2004년 11월 라오스

제8차 정상회담 : 노무현 대통령이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자”

라고 공동체의 형성을 제안.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

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2005년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개

최하기로 합의.

2005년 12
쿠알라

룸푸르

제9차 정상회담 : 2020년에 동아시아 공동체(EAC)를 실현한다

는 목표를 재확인-‘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

2006년 12. 세부

제10차 정상회담 :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추진, 인적자원개발, 성장산업 모색 등 역내 번영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의식 강화 및 문

화교류 확대의 중요성 강조

중국⋅필리핀 스왑협정(10억 달러)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국내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창재, “세계적 지역주의의 추세와 동아시아 내 최근 변화,”『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3. p.257에서 재인용.

113) Ibid. pp.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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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이 거둔 거둔 거둔 거둔 성과와 성과와 성과와 성과와 과제과제과제과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논의는 199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SEAN + 3 정

상회담에 참가한 정상들이 동아시아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공감하던 차에 한국이 제

안하여 설치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이 2001년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SEAN + 3 정상회담 제5차 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공론화가 시

작하였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이렇게 공론화되기 전에 일본의 국제정치학자 다나카 아키히코가 

2000년 6월 「중앙공론(中央公論)」에 “새로운 동아시아의 형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

였다. 다나카는 1999년에 ASEAN + 3 정상회담에 설치된 동아시아 비전그룹에 참가

한 일본 측 멤버 중 한 명이었다. 이 논문은 2000년 11월에 발간된 그의 져서 「말의 

정치(WordPolitics)-세계화 속의 일본외교」에 실렸다. 그리고 2001년 10월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일본에게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한다.」라는 모

리시마의 새 저서가 간행되었다. 이 책에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적대 관계와 일본

의 침략문제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여, 우선 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하여 공동 사회적 

이익사회를 실현하자는 구상이 담겨 있었다. 모리시마는 최종적으로 경제에서 군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일체화된 광역국가인 「동아시아 합중국」을 지향한다는 극도로 낙

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모리시마의 제안이 너무 자극적이라며 아시아경제 

전문가인 하라 요노스케가 「신동아론(新東亞論)」(NTT出版)이라는 책을 발간한 것

이 2002년 3월의 일이다. 2001년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SEAN + 3 정상회담 

제5차 회의에서 다나카가 합류한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보고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

하여 - 평화⋅번영⋅진보의 지역”이 제출되었다. ‘동아시아’라는 것은 동남아시아 국

가들에 한⋅중⋅일 3국을 더한 것을 뜻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은 현실적인 배경

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114)

  이 EAVG 보고서의 서문은 “우리 동아시아 국민들은 지역 내의 모든 국민의 전면적

인 발전에 기초한 평화와 번영⋅진보의 동아시아 공동체 창조를 희구한다.”로 시작한

다. 이 ‘동아시아 국민들’이라는 주체 설정은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이다. 이 보고서에

서는 ‘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 ‘인간의 진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114) 와다 하루키, 이원덕 역,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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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상호신뢰와 존경에 기초한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안전보장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해야 한다. 공동번영

이라는 이름아래 우리는 통상과 투자 그리고 금융협력을 증진시켜야 한

다. 우리는 또 지역 내 사회경제적 발전, 교육의 달성과 기술 향상의 차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인간적 진보를 위해 우리는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기본적 권리를 강화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왜 동아시아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에 ‘동아시아는 세계의 확고한 중추지역으로 급속

히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면서,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서술하

고 있다.

          “과거의 정치적 경합과 역사적 대립, 문화적 차이와 이데올로기적 대

립은 동아시아의 여러 국민이 서로 협력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발전단

계와 통상경제정책, 재정적⋅문화적 영역에서는 심각한 빈곤과 문맹이 

아직도 이 지역 수백만 명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여

러 국민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비슷한 문화적 규

범, 또 가치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 이 지역 국민들은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사업가⋅천연자원⋅자본과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공

통의 도전과 상호 보충적 자원이 ……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전보장

⋅환경⋅사회⋅문화⋅교육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

다.”

  특히, 아시아 통화위기의 경험으로 볼 때 지역협력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과,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지역에서 미래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는 ‘지역 내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틀을 만들자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정의되

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동아시아’라는 용어가 동남아시아 국가 + 

한국⋅중국⋅일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즉, 북한과 러시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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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문화적 공통성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의 개혁개방 경제체제로 바뀐다

면 참가를 환영한다는 자세가 엿보인다. 그에 비하면 러시아와 미국을 제외한 것은 매

우 중요한 특징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지도 원리’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고 있다. 정체성의 공유, 

촉매로서의 경제협력, 국민에 맞춘 초점,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참가, 국제기준, 지

역주의적 사고, 점진적인 제도화, 글로벌 시스템과의 조화 등이다. 정체성의 공유라는 

점에서는 “각 국민의 지향성에 활기를 불어넣고 더 큰 신뢰와 확신을 증진하여 새로운 

지역공동체 감각을 길러내듯이 공동의 관심을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동

아시아는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비슷한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로부터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

다.

  본론에서는 ‘협력의 주제’를 논하고 있다. (1)에서는 경제협력을 거론하면서 경제통

합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이끌어갈’것을 주장

하고 있다. 당면 과제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목표로, 이를 위해 2개

국 간 협정, 하부지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투자 면에서는 동아시아 투

자정보 네트워크의 형성과 동아시아 투자지역의 설립도 권고했다. 또한 동아시아 인터

넷 프로젝트를 창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2)에서는 재정금융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동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출이 제안되었다. (3)은 정치적⋅안전보장상의 협력에 대한 내

용인데, 이 부분은 빈약하여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개최를 주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

다. (4)는 환경⋅에너지 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체’ 성립을 호소하고 있다. 

(5)는 사회⋅문화⋅교육협력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빈곤과 보건, 교육문제에 

관한 대체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연구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교육기금’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115)

  또한,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6차 ASEAN + 3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주

도로 작성된 EASG의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었다. EASG 보고서는 동아시아 비전

그룹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ASEAN + 3 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17개의 단기적 과제들과 9개의 중장기적 과제들을 제시했다.116)

115) Ibid. pp.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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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IIIIIIIII-4> -4> -4> -4> EEEAAASSSGGG에서 에서 에서 에서 선정한 선정한 선정한 선정한 26262626개 개 개 개 협력조치협력조치협력조치협력조치

분 분 분 분 야야야야 구 구 구 구 체 체 체 체 적 적 적 적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단단단단

기기기기

조조조조

치치치치

경제협력

- 동아시아 비즈니스 협의회(EastAsiaBusinessCouncil) 설립

- 역내 최빈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지위 및 특혜조치부여

-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위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 구축

- 역내 성장지대에 대한 공동의 자원, 인프라 개발 및 재정지원확대

- 인프라, 정보기술, 인적자원 개발, ASEAN 지역경제통합에 대  

  한 지원 및 협력제공

-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협력확대

- 통신 인프라 건설 및 인터넷 접근확대를 위한 공동 정보기술개발

정치협력
- 해적, 마약 거래 등 새로운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강화

-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사회⋅문화

⋅교육협력

- 빈곤 경감 프로그램 수립

- 기초 의료서비스 접근 제공을 위한 공동조치 시행

- 동아시아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시행

- 문화, 교육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동아시아 정체성 및 공동의  

  식 함양

- 예술⋅공예⋅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가   

  교류 증진

- 동아시아 지역연구 강화

제도협력 - 동아시아 포럼(EastAsiaForum :EAF) 설립

중중중중

장장장장

기기기기

조조조조

치치치치

경제협력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

-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 ASEAN 투자지대 확대를 통한 동아시아 투자지대 설립

금융협력
- 동아시아 차입협정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 설립

- 금융안정 및 경제개발을 위하여 역내 긴밀한 환율공조체제 추진

환경⋅에너

지 혀력

- 에너지 정책 및 전략 기본방향 수립 및 ASEAN에너지 네트워  

  크 프로젝트 형태의 이행계획 수립

-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해양환경 협력 증진

사회⋅문화

⋅교육협력

- 시민참여 및 국가-시민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공  

  조에서 NGO와 긴밀한 협력

제도협력 - 동아시아 정상회의

   (자료 : EASG 보고서)

116) FinalReporroftheEastAsianStudyGroup,EsstAsiaStudyGroup,Phenom Penh, 2002. 배

긍찬,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과정: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p.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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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동아시아 공동체는 그 구체적 실체가 설계되어 보고서로 제안되었지만 3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자 2004년 11월 라오스에서 열린 ASEAN + 3 정상회

담에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공동체의 형성을 본

격화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117) 

  이렇게 ASEAN + 3 정상회담이 거둔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무엇보다도 2004년 정

상회담에서, 2005년 정상회담이 열릴 때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과 

2005년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ASEAN + 3 정상회담에서 ‘쿠알라룸

푸르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이 선언을 통해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아시아 시대의 개막이라는 화두를 온 세상에 

던짐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

다.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는 쿠알라룸푸르선언은 ASEAN + 3 정상회담이 

주축이 되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논의를 전개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였

으며, 동아시아의 협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EASG의 보고서가 제안한 중장기 과제의 이행과 민간차원까지의 분야별 역내 교류 증

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ASEAN의 통합 및 사무국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

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쿠알라룸푸르선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및 중국, 일본, 대한민국 국가. 정부 

수반들은 2005년 12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9차 ASEAN + 

3 정상회담에서 상호유대 및 일치된 노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

는 동아시아지역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중략) 

  동아시아 협력의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 1999년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

117) 한겨레신문, 2004. 11. 29(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9일(이하 한국시각) 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한 다자간, 양

자 간 회담을 잇달아 열어 정상 외교를 계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비엔티안 국제회의장에

서 열린 ASEAN 10개국 정상과 한·중·일 3개국 정상과의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3 

체제를 더욱 발전시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제안했다.(중략)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동아

시아 정상회의와 ASEAN+3 정상회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외무장관들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내용적으로는 ASEAN+3 회원국들이 참가하지

만, 형식적으로는 ASEAN의 틀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회의 성격이다. 그동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ASEAN내 일부 회원국들이 ASEAN의 위상이 축소된다며 반대했

지만, 이번 회의에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생략) 비엔티안(라오스) / 백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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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기한다.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 진보의 유지에 기여할 장기적 목

표로서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ASEAN + 3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ASEAN
의 주도하에 ASEAN + 3이 지속적으로 공동의 오너십(ownership) 함양을 위한 주

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데 확신한다. 역내 공동체 형성에 있어 ASEAN의 통합 

및 ASEAN 공동체의 중요성과 이러한 ASEAN의 노력에 대한 `+ 3'국가들의 지속

적인 지지를 인식한다.  (중략) 

  지난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우리가 지지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 보고서에서 제안된 단기 및 중장기 조치들의 이행 현황에 대해 고무되며, 

2005년 12월 14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 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환영하

면서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ASEAN + 3 정상회의를 ASEAN 정상회의 계기에 연례적으로 계속 

개최할 것이며, 이를 통해 ASEAN + 3 체제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2.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ASEAN + 3 프로세스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에 제2차 동아시아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현재 협력을 강화

하고, ASEAN + 3 협력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미래 방향을 설정할 것

이며, 관계 장관들로 하여금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3. 우리는 ASEAN + 1 프로세스하의 협력을 계속 도모하고 지지함으로써 역내 

여타 협력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전반적인 지역체제의 중추가 될 ASEAN + 3 

체제 내에서의 협력 전반에 기여할 것이다. 

  4.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진전을 위해 EASG 최종보고서상의 단기, 중장

기 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다. 

  5. 우리는 ASEAN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개별격차 해소와 장기 목표인 동아시

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여측면에서 ASEAN 통합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6. 우리는 `우리'라는 인식의 증진을 위한 국민간의(people-to-people) 교류를 확

장할 것이다. 

  7.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 내 학생, 학자, 연구자, 예술인, 언론인, 그리고 젊은

이들 간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식의 공유를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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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 지식인, 싱크탱크 회원, 종교계 인사 및 학자들 

간의 정례적인 교류와 보다 깊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통해 동아시아와 전 

세계를 이롭게 함으로써 문화와 문명 간 충돌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

할 것이다. 

  9. 우리는 ASEAN 사무국내의 ASEAN + 3 유닛(Unit)을 포함해 ASEAN + 3 

협력 증진에 핵심적인 다양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다. 

  

  당초 ASEAN + 3 정상회담이 느슨한 협의체로서 출발하였지만 점진적으로 경제협

력은 물론 정치ㆍ안보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역내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창구로

서 그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ASEM의 출범과 동아시아 경

제위기를 계기로 지역협력의 강화를 위해 ASEAN + 한⋅중⋅일 정상회담이 정례화 

됨에 따라 외무장관 회담, 경제장관회담, 재무장관회담이 상설화 되어 정상회담의 주

요 실천방안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동아시아 비전그룹, 업종별 민간협

의회, 재무차관회담 등 다각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어 역내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AEC(동아시아 경제그룹)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의 진전을 저해

할 것이라는 미국, 호주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90년대 초반 무산되었던 것과는 대

조적으로 ASEAN + 3 협력체제는 현재�ASEM내 협의회�성격을 가지면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ASEAN + 3의 제

도는 EU에 카운터파트너로서 지역 간 협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ASEAN + 3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결속에 미국의 반대가 

예상될 수 있으나 이미 ASEM을 용인한 상태에서 ASEM내의 동아시아 국가 간 협의

회로서 ASEAN + 3 협력 체제를 직접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었다. 더욱이 

ASEAN + 3 각국이 이미 APEC 회원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PEC 관련 의제를 

논의⋅발전시켜 나가면서 APEC과의 신뢰구축에도 역점을 둔다면 과거 EAEC와는 달

리 ASEAN + 3 협력체제의 안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

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ASEAN + 3 협력채널을 통해 대외경제와 관련된 지역적 

이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가능하다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APEC은 물

론 WTO 혹은 국제무대에서 그들의 협상력을 점차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97 -

  사실상, 21세기에도 지역주의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EU, 미주 및 동

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 형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내 무역⋅투

자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에 상응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역

내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대한 요구가 역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ASEAN 측도 AFTA가 개도국 간 남

-남(南-南)협력체라는 구조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과 일본, 중국을 포괄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FTA)를 구상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러나 문제는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아직도 최대시장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즉 대미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동아시아 국가

들 간의 급속한 경제통합의 추진은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시킬 수 있으

며, 이는 곧 폐쇄적인 경제블록화로 흐를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SEAN + 3 제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ASEAN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ASEAN + 

1 체제로 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대외 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으로서는 ASEAN + 3 협력 체제를 통해 주요 경협 대상지역으로서 ASEAN
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본, 

중국 등 패권추구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ASEAN이라는 매개를 통

해 협의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대해 한국의 이익에 반한 것을 미연

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SEAN + 3 정상회담은 역내 국가 간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한 유용한 포

럼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운영형태 및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운영형태에 있어서 ASEAN의 주도권 문제, 또는 

ASEAN + 3 정상회담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즉 동남아와 동북아의 균

형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ASEAN은 기존 동남아 국가들 간의 협력방식, 즉 정상회의, 각료회의, SOM(고위관

리회의),SEOM(고위경제관리회의)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컨센서스 방식에 근거한 회

의일정이나 의제설정을 ASEAN + 3에도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AS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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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ASEAN + 1 정상회담, 즉 ASEAN과 한⋅중⋅일 각국과의 

회담은 동아시아 역내협력을 위한 공동현안 보다는 ASEAN 측이 요구하는 경협 사안

에 치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결국 이 같은 ASEAN의 동남아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나친 주도권 행사는 운용체제에 있어서 ASEAN + 3 제도의 발전을 위

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ASEAN에 대응하는 

동북아경제협의체의 결성을 들 수 있는데, 1999년부터 동북아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개

최되고 있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과 3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는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3국의 지역경제 협력증진 방안 

및 주요경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동북아경제협의체의 구성은 동남아와 동북

아의 대등한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북아경제협의체

는 경제통합의 이점인 시장 확대, 분업심화 등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증

대를 통하여 긴장완화를 시도함으로써 외교ㆍ안보적 효과까지도 기대되고, 국제사회에

서의 발언권 증대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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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IIIVVV    장   장   장   장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형성 형성 형성 형성 문제문제문제문제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형성 형성 형성 형성 논의의 논의의 논의의 논의의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주의지역주의지역주의지역주의

  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

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

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EU에서는 유로화의 통용과 함께, EU 헌법118)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07년 EU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가들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터키도 가입

협상 중이다. 한편 미주지역을 보면, 미국은 다자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mentAgenda)119)를 비롯하여 지역적으로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미-남
아프리카 관세동맹자유무역협정(U.S.-SouthernAfricanCustomsUnionFreeTrade
Agreement),미-안데스국가 자유무역협정(U.S.-AndeanFreeTradeAgreement),미

-ASEAN협의체(EnterpriseforASEAN)를 위해 협상 중이다.120)나아가 중동지역 국

118) EU의 정치⋅사회적 통합의 방향은 로마조약이 명기한 바와 같이 회원국 간 보다 밀접한 연합을 

말하며 현실적으로는 회원국들이 법적⋅제도적으로 수렴화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으로 

EU헌법이 각 국가의 비준을 통과하면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또 한 번의 거대한 제도변

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즉 유럽의 25개 주권국가, 4억 5000여만 명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초국가

적 헌법이 탄생됨으로써 당초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는 6개국의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한 

EU가 반세기 만에 명실공히 정치 통합체로 도약하게 된다. EU 헌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이중 다

수결제도: 4억 5000만 인구의 65%와 회원국수 55%(15개국) 이상 동의로 주요정책 결정. 2009년 

11월부터 적용 ②대통령직 신설: 25개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선출, 임기는 2년 6개월로 1회 연임 

가능 ③외무장관직 신설: 5년 임기로 EU의 외교·안보문제를 대표 ④집행위원회 구성: 2014년부터 

전체 회원국수의 2/3(17명)로 축소 ⑤상호 안보 원칙: 회원국 중 1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이 개입하는 상호 안보 원칙 천명 ⑥안정·성장협약: 재정적자가 회원국 국내 총

생산(GDP)의 3%를 넘기면 집행위원회가 벌금 부과 등의 제재 가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http://www.nanet.go.kr/lawinfo/lawinfo_bbs/k03_legdb_list.html?nav=030200). 

119) 도하개발 어젠다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

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

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가 명칭에 포함되었다.

120) 미국의 FTA 전략에 대해서는 JamesK.Jackson,"TradeAgreements:Impactont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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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특히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그

리고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CentralAmericanFreeTradeAgreement)121) 5개 회원국들은 2004년 8월 5일 

미-도미니카-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U.S.-DominicanRepublic-CentralAmerican
FreeTradeAgreement)에 정식 서명하였는데, 동(同)협정은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철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

지대(FTAA) 결성을 위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FTAA 구상이 최근 들

어 중남미 지역의 좌파 정권의 득세로 당장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좌파 내부

에도 ‘차베스식’122) 급진주의와‘룰라식’123) 실용주의가 분리되면서 남미 통합이 쉽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차 산업 위주의 중남미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한계에 부

딪히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바, 중남미의 탈미(脫美), 

친친디아(親 china―india) 노선은 아직까지 요란한 수레에 불과할 수 도 있다. 따라

서 향후 미국의 뒤뜰로 간주되었던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미주지역 지역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면,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

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

Economy,"CongressionalResearchService,June 1, 2006 참고. 

121) 중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중미 5개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미국은 2003년 12월 워

싱턴에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중미 4개국과 CAFTA 협상을 갖고 섬유

와 농업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FTA를 

체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CAFTA 회담에 참여했던 코스타리카는 코스타리카 내 통신 및 

보험부문 개방 폭을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불만을 표시한 뒤 협상장을 떠나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4년 1월 미국과 코스타리카는 협상을 통해 합의되지 못한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

면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완료됐다. 이로써 이들 5개국 간에 섬유와 농업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122) 치베스식이란 남미 볼리비아에서 원주민 최초로 대통령에 오른 에보 모랄레스(47)가 '볼리비아판 

우고 차베스'란 평가에 걸맞게 원주민 권익옹호를 위한 개혁운동에 성공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3) 룰라식이란 브라질의 대통령선거에서 ‘룰라’란 이름을 전략으로 사용한 것으로 선반공 출신의 노

동조합 지도자가 1989년 이후 4번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좌파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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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 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

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

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124)

  이처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도 다른 한편 인접한 나라나 지역끼리 각종 

형태의 경제통합 메커니즘을 추구하는 지역주의화 추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유럽에서의 EU 통합과정이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U
뿐만 아니라 미국도 1994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묶어서 NAFTA를 결성하였고, 나

아가 아시아ㆍ태평양 나라들을 묶은 APEC을 확대ㆍ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

에서는 또한 ASEAN의 확대 강화와 그 연장선상에서 EU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ASEM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지역주의가 촉진된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시작에서 보이듯이 WTO 중심

의 다자주의적 경제 질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EU 

통합의 강화, NAFTA, 동남아 경제의 일본 중심 경제권으로의 수직적 통합 등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이중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상대적 힘의 쇠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로 인해 다자주의 원칙을 위한 국제제도

의 효율성이 약화되고, 상호의존의 심화로 인해 개별 국가들의 자율성 추구가 제약을 

받게 되자 국가 행위자들이 블록이라는 중간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지역주의는 활발하

게 촉진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지역주의가 확산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제껏 배타적

으로 고집해 오던 다자주의 체제를 수정하여 지역주의 정책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소

위 ‘2원 정책’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나아가서 EU의 ‘1992년 계획’ 역시 ‘유럽요새화’

라는 부정적 반응을 야기함으로써 역외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을 증폭

시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선회한 미국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GATT 또는 WTO의 

국제무역협상에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실망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있어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주의나 다변주의를 GATT체제를 통하여 

실현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의 소산이기도 하다. 또 미국의 국제 

124) 이창재, “동북아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추진전략,” �관세와 무역�, 2002년 5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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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위 약화나 EU에 의한 시장통합의 완결 추진 등과 같은 여건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지역블록화의 현상이라는 새로운 패션은 동아시아지역에도 예

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대 흐름 속에 동아시아의 지도자들 역시 적절

한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적 공동이익을 위한 ASEAN + 3과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제도화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추진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유럽의 지역주의와는 달리 외부적 충격에 의해 추

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외적 충격에 의해 정책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서로의 배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화도 

‘최소주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의 최소의 공통분모 즉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는 것도 이 최소주의적 제도화의 모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미리 어떠한 것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구성주

의적 시각을 도입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국의 선호는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의 선호 재구성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탈냉전과 지구화 시대에도 여

전히 남아 있는 ‘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지역 내부의 순환구

조 즉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협력 또는 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이 ‘종속’ 또는 ‘위계구조의 고착화’를 결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대체로 경제학자들은 지역주의는 무역이익의 극대화, 시장접근성의 강화,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 지역주의의 

형성을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역내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교우위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125) 

    2. 2. 2. 2. 경제위기와 경제위기와 경제위기와 경제위기와 협력구도의 협력구도의 협력구도의 협력구도의 변화변화변화변화

  1997년 7월초에 발생한 태국의 외환위기는 곧 이어 인도네시아, 한국 등 주변국가에 

125) 김용복⋅구갑우,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유럽통합의 경험-,”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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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전염되었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의 급속한 성장과

정을 통하여 서로 상호의존과 경쟁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던 사실에서 발견된다. 동아

시아 지역경제의 통합증대가 외환위기의 전염을 통한 확산에 기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무역관계를 통한 파급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자본의 집단적인 이탈을 통해서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을 구가했다. 엔고와 일본자본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유출증대

가 이러한 추세에 기여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발전경험과 이들 신흥공업국

들로부터의 투자증대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

아 국가들은 서로에게 좋은 시장을 제공했다. 즉, 무역을 통한 상호의존의 증대를 가

져 온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면, 이들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시장 의존도는 

대략 45~55%로 미국이나 유럽시장에 대한 의존도보다 높다. 이들 국가들은 또한 미국

과 같은 제 3국 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중 특정국가에서의 외환위기는 다른 국가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 지역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

했다. 1997년 중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외환위기에 빠져든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역내

협력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국가들이 위기극

복을 위해서 독자적인 길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개별국가의 노

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외채 재조정의 문제나 국제 통화나 금융질서의 개편, 엔 또는 달러 환율의 안정과 관

련하여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IMF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각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IMF는 획일적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침체를 악화시키고 역내국들의 성장 잠

재력을 크게 잠식시켰다. 게다가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부문을 개방시키고 우량기업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됨으로써 주요 선진국의 이익만 크게 증대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지역협력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 동안 지역



- 104 -

협력에 일관되게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일본이 IMF 처방을 놓고 미국과의 날카로운 

대립을 지속하였고, AMF(아시아통화기금)나 미야자와 구상 등 독자적인 아시아 역내

국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과 ASEAN은 이러한 일본의 지원책에 대해 

지지를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 등 

역외 국가들도 특수한 상황을 인정, 과거의 부정적인 입장이 크게 완화되었다. 

  IMF 위기는 또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협력의 개념은 주로 무역부문의 자유화나 직접투자의 활성화 등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IMF 위기로 인해 금융부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동아시아국가 

간의 지역적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한 때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인 침체와 후퇴를 가져왔지만, 지

역협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전의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동아시

아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폐쇄적 블록의 형성이라는 의구심을 야기 시켰으나, 금융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은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킨 것이다. 따라서 동아

시아 국가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살려 지역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가 경험한 경제위기는 한 번으로 만족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은 적극적인 자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을 꾸준하게 진척시켜 가면서 민족주의적인 

경제 질서를 뛰어 넘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블록화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면서 동아시아적

인 새로운 경제모델을 개발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해 국제경제기구가 형성된다면, 국가들 사이의 약속의 신빙

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적 제도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화 수준이 유럽과 

같이 주권의 공유나 위임으로 발전할 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느슨한 지역협의체인 

APEC에서도 미국은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그리고 그 규칙이나 절차의 위반이 발생

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경성의 협력체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 일본, ASEAN의 경우

는 자국 주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126) 따라서 이제 초보적 지역대

화를 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제도화 형태를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126) 유현석,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경제협력의 가능성,” pp.225-31. 김용복⋅구갑우, op.
cit., p.15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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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의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의 경제발전 단계와 규모

의 차이, 종교적, 언어적 이질성, 정치체제의 차이, 치유되지 않은 과거사의 문제 등 

때문에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초가 약하다는 것이 공식

적인 지역 국제경제기구 건설의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127) 

  또한,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규칙하고 미국 및 중국 등이 적극적인 FTA 확산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변화가 내포하고 있

는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아시아 경제의 불안정성은 한국의 대외 경제

정책이 바로 이러한 불안정성이 초래하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미래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험으로써의 대외 경제 전략의 수

립은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FTA 정책, ASEAN 지역과의 경제협

력 강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조 등이 대안이 될 수 있

다. 

  동아시아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능적 협력분야들이 존재한다. 즉, ‘중국

위험’을 최소화 - 중국의 연착륙 - 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국제 분업, 시장금융, 개

발자금, 환경 등 필수적⋅기능적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기능부문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되, 궁극적

으로는 이 기능부문을 총괄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정책협조(조정)체제의 구축이 불가

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이러한 기능별 지역협력은 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네트

워크, 개발투융자기관, 에너지정책부서 간 협력 등 협력이 불가피한 부분으로부터 출

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기능적 협력을 총괄한 정상, 핵심각료수준의 종합적 

정책협조체제 - 동아시아 G10, 즉, 한국⋅중국⋅일본⋅러시아⋅싱가포르⋅타이⋅말레

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 - 를 제도화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자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취지하에서 일상적인 거시정

책협조, 동아시아의 개발 및 신국제분업질서 등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이 다자협력은 특히 중국의 성장조정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로서도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실

질적 자금력과 경제능력 면에서 세계 제1, 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책임과 역

할은 막중하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제도적 틀에 참여함으로써 일국적(근시안적) 경제

127) Ibid.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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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의 한계를 넘어 지역 융해적인 경제대국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자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갈등의 가장 본질적인 쟁점인 ‘중국위협론’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른 바 ‘중국위험’을 관리하면서, 중국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지속성

장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미래 시나리오와 관련해 최

악의 시나리오(경착륙)를 회피하고 협조 속에서 중국의 성장이 지속(연착륙)될 수 있

도록 하는 국제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의존

성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협력기반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ASEAN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강화로 지역정세의 안정화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동아시아 유일의 지역공동체로서 정치⋅경제적 협력에 가장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AFTA를 결성하여 교역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역내 결집력을 활용하여 역외국

과의 대화 체제를 강화, ARF 및 ASEAN-PMC를 통해 주변국과의 협상력을 확대하

였다. 

  이러한 가운데 ASEAN의 주도로 ASEM이 추진되고, EU의 결속력에 상응하는 동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SEAN은 1994년 10월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가 제안하여 아시아 10개국(ASEAN, 한⋅중⋅일)과 유럽 15개국이 참

가하는 제1차 회의를 1996년 태국에서 개최하였다. 

  동북아 경제협의체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형식도 ASEAN + 3 정상회담 외에 

ASEAN + 1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ASEAN의 결집력을 토대로 동아시아 역내

협력에서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중심의 

지역협력기구는 자칫 주도권 또는 패권 경쟁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구

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APEC의 부진과 ASEM의 출범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는데, 특

히 ASEM은 협력의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EU의 상대국으로서 자연

스럽게 ASEAN + 3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는 EU와 달리 건너야 할 난관이 곳곳에 널

려 있다. 우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 간 경제력 편차가 크다. 일본과 

미얀마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최고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일본과 중국이 주도권

을 놓고 다투는 것도 문제다. EU와는 달리 참여 국가가 지리적으로도 넓게 흩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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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다가 종교⋅문화⋅국민성 등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 보다는 APEC을 더 활성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128) 

  이상의 동아시아경제통합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자연스럽게 미

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서구국가가 제외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로만 구성된 ASEAN 

+ 3 프로세스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AEG와는 다르게 역외 국가들의 강

력한 반대로 구상 자체가 무산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상회담이 정례화된 것은 이 지

역의 독자적인 행동공간이 한계 내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역외 국가

들이 ASEAN + 3 프로세스가 APEC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동아

시아지역의 경제 역동성 상실, ASEAN + 3가 배타적 경제통합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협력의 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을 수 있으

나 독자적 행동공간의 선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은 국가 간에 구속력 있는 협정을 통한 구체적 

제도화로 발전하지 못하고 논의나 협상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AFTA의 경우에는 

협정이 존재하나 그 내용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범위의 면에서도 동아시

아나 동북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통합의 제도화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ASEAN + 3는 동아시아라는 지역과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중심 구성 국가를 ASEAN 

+ 3로 규정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는 한국⋅중국⋅일본이 중심국가가 된다는 것을 은

연중에 학습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개념은 인위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

에서 볼 때 이러한 학습효과는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미래에 매우 중

요한 토대를 구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에 비하여 동북아시아국가들의 경제통합 추진 노력이 매우 부

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우 다자적인 틀보다는 양자적인 틀이 

원용되고 있으며, 대상국가도 한국⋅중국⋅일본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

국⋅중국⋅일본이라는 세 국가 중심, 그리고 양자적 틀이라는 특징은 이 지역 안보구

조 및 미국의 지역 내 역할과 깊은 관계가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임을 밝힌다.129)

128)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411/200411300511.html 참고. 

129) 이  근, “안보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능성,”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

영사, 2003. pp.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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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상호의존의 상호의존의 상호의존의 상호의존의 증대증대증대증대

  지리적 비 인접성과 문화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APEC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서 느슨한 지역협의체를 성립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20

년간 이 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을 앞서가고 있고, 세계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지

역 간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130)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고 역동적인 

지역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4용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ASEAN 국가

들은 세계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이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동아시

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세계에

서 미국 다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채권국이고 중국은 21세기에 

경제규모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겪었지

만 여전히 신흥발전국가의 성공의 표본이다. 따라서 APEC이나 ASEAN의 성립과 발

전은 이러한 경제적 토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1) 

  동아시아가 자체적인 경제적 협력을 통한 지역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역내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가속화 되면서 더욱 더 탈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통

합의 목적 중 하나는 외부의 압력과 도전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런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의 크기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이다. EU가 그 규모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협력체에 비해 그 추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ASEAN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성공적인 지역협

력을 수행해 왔지만 규모면에서 EU와 NAFTA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외부

의 도전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증

명되었는데, 비교적 건전한 경제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던 ASEAN 국가들이 투기자본

의 이탈로 무기력한 대응 끝에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동아시아 경제의 국내 민간투자

와 인적자본의 급증은 성장의 주된 엔진이었다. 높은 수준의 국내저축은 고투자를 뒷받

130) 유현석,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경제협력의 가능성-제도주의적 접근-,” �한국과 국제정

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8, p.214.

131) 한형근,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연구-합리적 선택 조건을 통한 검토-,” �21세기 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 2001.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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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했고, 건전한 개발정책은 고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정부의 선택적 개입은 

고성장과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정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단일한 목표만을 설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시경제 안정, 수출촉진, 저축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경제목표를 달성하도록 복수의 탄력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였다. 목

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실용적인 탄력성은 동아시아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

는 동아시아경제가 거시경제 안정과 급속한 수출확대를 동시에 달성한 비결이기도 하

다. 지난 2005년 이 지역 성장률은 7.4%를 기록한 바 있는데, 신흥 동아시아에는 브루

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06년 

12월 7일 '아시아경제모니터 2006'(AsiaEconomicMonitor 2006)이라는 보고서를 발

표하고, 신흥 동아시아의 2007년 경제 성장률을 7%로 예측했다.132) 

<<<<표 표 표 표 IIIVVV-1> -1> -1> -1>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주요 주요 주요 주요 국가들의 국가들의 국가들의 국가들의 경제 경제 경제 경제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추이와 추이와 추이와 추이와 전망전망전망전망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1/4 연간
1)

연간
1)

홍    콩 7.3 8.2 5.05.05.05.0～～～～6.76.76.76.7 4.24.24.24.2～～～～5.85.85.85.8

대    만 4.1 4.9 3.53.53.53.5～～～～4.54.54.54.5 3.53.53.53.5～～～～5.05.05.05.0

싱가포르 6.4 10.6 5.55.55.55.5～～～～7.47.47.47.4 4.64.64.64.6～～～～6.06.06.06.0

인도네시아 5.6 4.6 3.93.93.93.9～～～～5.45.45.45.4 4.74.74.74.7～～～～7.07.07.07.0

태      국 4.5 6.0 4.04.04.04.0～～～～4.94.94.94.9 3.83.83.83.8～～～～6.06.06.06.0

말레이시아 5.3 5.3 5.05.05.05.0～～～～5.55.55.55.5 4.54.54.54.5～～～～6.06.06.06.0

필  리  핀 4.9 5.5 4.54.54.54.5～～～～5.55.55.55.5 4.04.04.04.0～～～～6.06.06.06.0

인      도 8.3 9.3 7.07.07.07.0～～～～8.08.08.08.0 6.76.76.76.7～～～～7.87.87.87.8

   주: 1) J. P. Morgan, Deutche Bank, Lehman Brothers,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의 2006년 6월, ADB의 4월 전망치

132) "GrowthinEastAsiatoSoftenin2007withLowerInflation,SaysNew ADBReport,"
,Dec.7,2006;"EastAsiaGrowthForecastIsRaised," ,

Dec. 8, 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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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IIIVVV-1>-1>-1>-1>

  그리고 세계은행(IBRD)이 2006년 12월 13일 내놓은‘글로벌 경제 전망 2007: 세계

화의 차세대 흐름 관리’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향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동(同) 보고서는 세계 경제는 2006∼30년 연평균 

3%(개도국 4.2%, 선진국 2.5%)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개도국의 

생산 점유율은 현재 23%에서 31%로 확대되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는바, 세계 경제는 개도국의 강력한 활동에 의해 추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국가의 경제성장하에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간 

무역은 1986년의 전체 무역의 31%에서 1992년 전체무역의 43%로 증가하면서 아태지역

에서의 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동아시아 국가

의 총수출 중 역내시장에 대한 수출은 전체의 49%를 차지하면서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

에 대한 최대수출국으로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동아시아 지역협력

의 일본적 패권질서를 초국가적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해주는 왜곡된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바라보는 접근법은 초

국가적 요인을 강조하는 설명보다는 국가 간 또는 정부 간 협상의 측면을 강조해야 한

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대외무역의 역내집중, 경제발전단계별 

국가군 간의 보완적 무역구조 및 보완적 역내분업관계의 형성으로 역내국가 간 상호의

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두 자리 수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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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2006년 상반기 중에도 일본(6.6%) 홍콩(8.9%)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4~29%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981~2005년 중 동아시아수출은 역내(한⋅중⋅일, ASEAN 기준)수출이 대미수출보

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과거 25년간 일본⋅한국 ASEAN의 대미수출증가율은 연

평균 7~10%인 반면 역내수출증가율은 10~15%를 기록하였다. <그림 IV-2>를 보면, 80

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의 역내수출비중이 상승하고 대미수출비중은 하락하기 시작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대 초반 32% 내외였던 역내수출비중이 2004년 이후 46%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86년 33%까지 상승했던 대미수출비중은 2005년 19%로 하락하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역내 무역증대현상을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ASEANㆍ

중국경제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NIEs(신흥공업국)와 ASEAN 간의 상호교역은 여

전히 활발하며, NIEs간 , 일본과 NIEs 간의 상호교역은 더욱 역동적이다. 한편 동

아시아 지역에서 역내 무역의 또 다른 특징은 역내국가군 간 부존자원(천연자원, 노동

력, 자본, 기술 등)과 공업발전 단계의 격차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역내분업과 함께 생

산조직의 국가 간 결합과정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자급자족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다는 점이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IIIVVV-2> -2> -2> -2> 동아시아수출의 동아시아수출의 동아시아수출의 동아시아수출의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및 및 및 및 역내수출비중의 역내수출비중의 역내수출비중의 역내수출비중의 국별 국별 국별 국별 구성구성구성구성

동동동아아아시시시아아아수수수출출출의의의 지지지역역역별별별 비비비중중중 역역역내내내수수수출출출비비비중중중의의의 국국국별별별 구구구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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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IIIVVV-2> -2> -2> -2>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수출증가율수출증가율수출증가율수출증가율

(달러표시, 전년동기대비 %)

2001 02 03 04 05
06

1/4 2/4 7월 8월
중      국 7.0 22.1 34.6 35.4 28.5 26.5 24.1 22.6 ‥
일      본 -15.6 3.3 13.7 19.4 5.1 5.1 8.0 10.6

p ‥
한      국 -12.7 7.9 19.4 30.9 12.0 10.6 16.9 12.0 18.7

p

인도네시아 -9.3 1.5 6.8 17.3 29.9 12.9 17.0 23.3 ‥
말레이시아 -10.1 5.9 12.4 20.5 27.6 13.8 14.1 19.8 ‥
태      국 -5.6 5.7 16.7 19.8 14.4 12.8 16.3 18.1 ‥
필  리  핀 -15.9 9.5 2.9 9.5 32.2 14.0 19.5 ‥ ‥
베  트  남 3.7 11.2 20.6 28.3 19.2 30.2 28.0 27.7 25.5

홍      콩 -6.0 5.4 11.8 15.8 11.6 12.8 5.6 10.7 ‥
싱 가 포 르 -11.7 2.8 15.2 24.5 15.4 23.1 22.4 20.9 ‥
자료 : 

<<<<표 표 표 표 IIIVVV-3> -3> -3> -3>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수출수출수출수출
1)1)1)1)
/GDP /GDP /GDP /GDP 추이추이추이추이

(경상가격, 달러표시, %)

80 85 90 95 00 05

중      국 5.9 9.0 16.2 20.5 20.8 34.3

일      본 12.2 13.0 9.4 8.4 10.3 13.0

한      국 27.2 31.3 25.7 25.4 33.7 35.8

인도네시아 22.8 18.3 20.3 20.3 37.5 33.7

말레이시아 52.0 48.5 66.8 83.0 108.7 123.5

필  리  핀 17.8 15.0 18.6 23.0 50.3 53.7

태      국 20.1 18.3 26.9 34.9 56.2 65.2

베  트  남 ‥ 4.6 39.0 27.1 46.5 60.5

세      계 15.5 14.5 14.9 17.3 20.2 23.3

주 : 1) 통관기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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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IIIVVV-4> -4> -4> -4>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수출증가율 수출증가율 수출증가율 수출증가율 변화추이변화추이변화추이변화추이

(기간 중 연평균, 달러표시, %)

81~05 81～85 86～90 91～95 96～00 01～05

동아시아

 對미    국 9.6 14.6 9.9 10.5 6.2 6.7

 對유    럽
2)

10.2 1.2 22.7 9.9 5.8 11.5

 對동아시아 11.9 6.0 17.0 18.4 4.7 13.6

 중   국

 對미    국 24.0 20.7 18.0 38.9 16.3 26.2 

 對유    럽 18.7 0.9 21.1 26.8 15.3 29.5 

 對동아시아 15.7 11.2 20.9 16.6 8.1 21.4 

 일   본

 對미    국 6.5 16.8 6.8 6.1 3.6 -0.8 

 對유    럽 6.7 3.2 21.4 4.0 2.7 2.5 

 對동아시아 9.7 6.1 13.3 17.8 1.6 9.8 

 한   국

 對미    국 10.1 19.0 13.6 5.0 10.3 2.7 

 對유    럽 12.0 4.4 24.9 12.7 7.3 10.7 

 對동아시아 15.1 9.4 24.5 20.8 5.9 15.0 

 ASEAN1)
 對미    국 9.6 7.9 15.7 15.4 5.4 3.3 

 對유    럽 9.9 -2.5 25.8 13.9 5.2 7.1 

 對동아시아 11.6 4.1 17.3 19.5 5.5 11.7 

주 :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을 포함

    2) EU기준, 이하 같음

자료 :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역내수출비중이 상승한 데에는 주로 대중국수출 증가에 기인

하는데, 80년대 초반(81~85년 평균)과 2000년대(01~05년 평균)를 비교한 결과 중국 및 

ASEAN에 대한 수출증가가 전체 역내수출비중 상승(13%)의 63%와 34%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90년대 이후 지역주의가 확산된 것도 역내무역증가의 일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1990년 27개에 불과했던 지역무역협정이 2006년 7월말 197개로 크게 증가하였

다. 동아시아국가들의 전통적 수출대상 지역이었던 북미지역에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발효(1994년)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대미수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표 표 표 표 IIIVVV-5> -5> -5> -5> 역내수출비중 역내수출비중 역내수출비중 역내수출비중 상승의 상승의 상승의 상승의 국별 국별 국별 국별 기여율기여율기여율기여율

중국중국중국중국 일본일본일본일본 한국한국한국한국 동아시아동아시아동아시아동아시아

～ 년 평균

～ 년 평균

기여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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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IIIVVV-3> -3> -3> -3>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추이 추이 추이 추이 및 및 및 및 미국의 미국의 미국의 미국의 對對對對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수입 수입 수입 수입 비중비중비중비중

지지지역역역무무무역역역협협협정정정 증증증가가가 추추추이이이 미미미국국국의의의 對對對동동동아아아시시시아아아 수수수입입입 비비비중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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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료

  중국 및 ASEAN의 경제발전 지속, 최근 세계무역의 지역주의 확산,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역내수출비중 등을 감안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역내

수출비중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표 IV-6>을 보면, 동아시아 역내수출비중도 아

직 북미지역이나 유럽지역보다 낮은데, 동아시아의 역내무역확대, 중국의 경제력 상승 

등이 지속되면 단기적으로도 동아시아의 독자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일부 견해도 대두

된다. 즉, DeutscheBank의 N.Walter는 미국경기의 둔화가 예상되나 중국 등 아시

아지역은 역내무역확대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133)

<<<<표 표 표 표 IIIVVV-6> -6> -6> -6>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주요권역 주요권역 주요권역 주요권역 역내수출비중 역내수출비중 역내수출비중 역내수출비중 추이추이추이추이

80 85 90 95 00 05

북 중 미 33.6 43.9 41.4 46.2 55.7 55.0 

유    럽 61.0 59.2 66.8 66.1 67.2 66.2 

동아시아 32.0 32.1 35.9 43.9 42.0 45.6 

자료

133) ,August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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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분업관계에 의한 생산 및 시장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해당지역의 비교우위조건을 개선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차 상품을 

주로 대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EU의 경우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공산품에 있어 개별국가 및 지역전체의 비교우위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역내 선발공업국들이 

ASEAN과 중국 등 역내 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집중시켜 감에 따라 이 지역

에서의 높은 해외직접투자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한 일

본 등의 해외직접투자의 신장세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도 임금상승 및 엔화절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으로 생산기반을 역내 후진국으로 

이전하는 데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역내국 간 해외 직접투자의 증대는 투자대상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한편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다시 투자국으로 재수출되는 

과정을 통해 역내국 간 무역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형성 형성 형성 형성 논의의 논의의 논의의 논의의 시대적 시대적 시대적 시대적 의미의미의미의미

    1. 1. 1. 1. 지역 지역 지역 지역 국가의 국가의 국가의 국가의 통합 통합 통합 통합 강화강화강화강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은 더 이상 비극적인 참화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

해서 지역통합의 길을 선택하였다. 1950년 프랑스의 외교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

(RobertSchuman)이 석탄,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기구를 만들 것을 주창한 

이후, 유럽의 지역통합 노력은 자유무역지대, 단일시장, 지역의회 탄생 등으로 이어졌

고 반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 EU라는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이처럼 유럽의 지역통합이 

EU라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게 되자, 이제 지역통합, 지역주의라는 단어는 세계 

정치무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로 자리 잡았다. 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통

합은 정치적으로는 국제무대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

가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예외는 아니어서, 2006년에 ASEAN + 

3 협력관계도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였다. 1997년에 시작된 ASEAN + 3 협력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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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례 정상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정부 간 협의체가 설치되어 지역협력을 모색해 왔

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자유무역지대 설립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그 경제성장 단

계를 감안하면 매우 더딘 행보를 하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통합의 노력이 

지연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는 냉전의 잔재가 가장 오랫

동안 지속되어 통합노력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고, 게다가 유럽과 비교한다면 개

발격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정체성이 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역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면 공공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교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인본주의와 기독교라는 문화적인 공

통분모를 공유하는 유럽에 비해, 전 세계 인구의 1/4 이상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국민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민간부문의 교

류가 상대적으로 저해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공동체가 제안되자 일본의 전 고이즈미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지역의 다양한 협력 시도는 

어떤 것이든 환영한다고 하면서 ASEAN과 일본의 관계를 기초로 공동체를 만들고, 

ASEAN + 3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공동체에 포함시키자는 새로운 제

안을 했던 것이다. 동아시아를 동남아시아의 남쪽으로 한층 더 확대하자는 제안인 것

이다. 하지만 이 제안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본은 무엇을 할 것

인지, 무엇을 목표로 할지를 모른다고 말해야 옳았다. 단독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연설에 기

초하여 2002년 8월 12일 도쿄에서 동아시아개발 이니셔티브 각료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ASEAN + 3은 2002년 11월 캄보디아 회의에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관한 

동아시아 연구 그룹의 보고를 받았다. 그 그룹은 13개국의 외무부 고관들이 지역협력 

공동체 구상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2000년 회의 때 설립한 기관이었

다.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창설과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발족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가운데 우선 이 두 가지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

석한 각국 정상들은 이 두 가지 제안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정상들이 특히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이 갖는 의의를 강조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동아시아 



- 117 -

연구 그룹 보고서를 순조롭게 실현시키기 위해 각 관계 각료회의에서 검토하고, 그 진

행 상황을 필요에 따라 외무장관회의에서 정리하여 매년 정상회의에서 진척 상황을 보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실현한다는 결론은 아니지만 한 단계 더 깊이 검토한

다는 것이었다. 

  ASEAN + 3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정리⋅제안하고, 외교관 연구그

룹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당면목표로 제시한 것은 

중요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그룹에 참가한 일본 도쿄대학의 다나카 아키히코 

교수는 한국이 제안하고 일본이 지지하는 형태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데 가장 적절하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다시금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 공동

의 집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ASEAN이 축적해온 지

역협력의 경험이 한국⋅중국⋅일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확대

되고 경제적 자유무역지역을 만들어가는 형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북한⋅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가을의 북⋅일 평양선언과 2003년 봄 새로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신시대 구상은 당연히 나올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합쳐 동아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을 기초로 이 지역협력을 확대해감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창출하고 동아시아 규모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거꾸로 동북아

시아 공동의 집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에 의거한 동아시아 공

동체 구상과 긴밀하게 연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2003년 6월의 ASEAN + 3 정상회담에서 2003년 10월에 동남아시아 우

호 협력 조약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의 참가도 희망한다는 목소리가 나

왔다.134) 

    2. 2. 2. 2. 세계화시대 세계화시대 세계화시대 세계화시대 국제질서의 국제질서의 국제질서의 국제질서의 변화변화변화변화

  국제질서는 그것이 지역적 단위이건 세계적 규모이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의 근원

134) 와다 하루키, op.cit., pp.23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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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핵심적 목표를 유지하게 하는 행위의 패턴”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

다.135) 국제정치학자 제임스 로즈노우(JamesRosenau)는 국제질서를 “일정 기간의 범

위 내에서 국제적 문제가 운용되고 국제관계가 유지되는 어떤 특정한 패턴”이라 규정

한다.136) 일정기간이라고 시간적 개념으로 한계지은 것은 특정 형태의 국제질서가 정

태적인 것이 아니라 변동의 가변성을 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질서는 어떻게 

유지되며, 또한 어떻게 변동하는가? 일정기간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또는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권력적 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간 규칙 또는 다른 행위자에 대한 ‘인식적 구조’이다. 권력적 구조는 국가 간 힘의 배

열관계를 말한다. 국가 간 힘의 배열관계의 특성에 의해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

과 강도가 정해지며, 그것이 국제적 문제가 운용되는 패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식

적 구조는 국가 간 행위의 규칙에 관한 인식, 국제 제도적 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등을 의미한다. 그것은 주로 각 행위자들의 간주관적(intersubiective) 영역에 나타나는 

관념적 특징을 일컫는다. 요컨대 국제질서의 형성과 변동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어

떤 힘의 배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핵심적 변수가 되며, 그 구조 형성 및 변동에 

관계한 행위자들이 어떠한 인식으로 국제적 행위에 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설명하는 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제질서와 ‘지역’
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질서는 그것이 그 자체로서 패쇄적 체제나 질서로 존재

하지 않는다면 세계질서의 하부영역이라는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며, 세계질서를 변동

시키고 유지시키는 일련의 작동원칙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재편성되면서 작동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적 차원의 질서양태를 

지역적 차원에서 상당부분 재생산해내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세계적 차원의 질서원칙

135) HedleyBull, ,London:TheMacmillanPress 1980, 8면. 김기정, “세계 

자본주의체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동,”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2005. p.125에서 재

인용.

136) 로즈노우는 질서를 근원적 구조와 일상적 구조로 나눈다. 근원적 구조란 이를테면 ① 주요 행위자

들 간 힘의 분산형태 ② 주요 행위자들 간 위계적 차별성 ③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규칙 

④ 무력⋅외교⋅협력⋅갈등의 역할에 대한 인식적 전제 등이며, 일상적 구조는 예컨대 국가 간 무

역이나 우편 등의 일상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나타나는 질서 양태다. 이 질서의 구조는 경우에 따라 

자발적 의도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것과 관계없이 개별행위의 집합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JamessRosenauandErnestOttoCzempie,
,New York:CambridgeUniversityPress 1992, 5면. loc.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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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합하면서 지역적 특징을 담아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세계질서의 특징을 

지역질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여주느냐는 시대적⋅지역적 환경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정컨대 지역적 작동원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난 경우는 

세계적 차원의 국제질서, 즉 세계질서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지역적 질서에 미치는 영

향력(장악력)이 약해진 상황, 즉 세계질서자체의 통일적 힘이 약화된 시대배경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질서의 장악력이 강한 경우 지역질서는 그 본질적 양

식을 지역적 수준에서 재생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세계질서의 지역적 장악력

은 세계질서를 주도해나가는 국가(패권국가 혹은 세계강국)가 제공하는 질서강도와 관

련되어 있으며, 또한 그 주도국가의 세계 정치적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137)

  국제관계에서 국민국가의 절대적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협력을 촉진하고 상

호의존과 상호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동아시아질서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평화문제에서는 공동안보 및 다자간 안보협력 경제적으로는 개방적

인 경제공동체, 정치적으로는 인권 및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국민국가 단위의 권리보다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초국가적 가치관 및 규범의 형성, 경제협력, 안보협

력을 통해 안정적인 평화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유럽 지역협력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발전된 지역통합이론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제 2차 세계대전에 이르

기까지 항상 전쟁의 위협에서 살았던 유럽에서 안정적인 평화가 유지되고 경제적 번영

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는 국민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지역주의

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138)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세계화시대에 지역주의는 단순한 자유무역지대 구축에만 국

한되지 않고 ASEAN의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게 되었다. 향후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

최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과정에서 이 지역에 새로이 구축될 국제질서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이 구축될 국제질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북아의 국제질

137) GeorgeModelski, ,Seattle:UneversityWashingtonPress 1987, 

31면. 모델스키는 세계질서의 형성은 질서의 선호도(preference)와 질서의 가용성(혹은 공급성, 

availabilityoforder)의 상관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세계체제의 주기별로 그 상관성이 다르게 나

타난다고 설명한다. Ibid. p.126에서 재인용. PP.125-126.

138) 이남주,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민국가들의 협력인가, 국민국가의 극복인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2005.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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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전망해 보면 첫째,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

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미국 수출의 26%, 미국 수입의 

36%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다. 비록 미국의 고립주의적 전통이 강하다 하더라도 교통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 세계가 더욱 좁아진 위에 아시아 지역에 투자된 미

국의 이익은 그와 같은 고립 수익적 전통을 능히 누를 것이다.

  둘째, 미국 대외정책의 일방주의적, 군사주의적 추세는 계속되거나 강화될 것이다. 

부시(GeorgeW.BushJ) 행정부 출범 당시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우선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사적 변화는 미국의 경성권력자원

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미국정책의 기본조건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다원적인 미국 

국내정치의 구조와 미국이 구축한 다자주의적 국제경제질서는 일방주의적 정책노선에 

한계를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은 여전히 압도적일 것

이며, 그 힘은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렇게 볼 때 미국의 힘과 역할이 하나의 환경적 요인을 이루는 가운데 동북

아 질서의 변화의 동력은 주로 일본의 정상화와 중국의 성장에서 올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정책에 편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정치적 이유로 가속화된 일본의 정상국

가화는 조만간 결정적 분기점을 넘을 것이다. 즉 일본을 핵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정책과 일본 내각의 정치적 위상과 색채를 감안할 때 일본 자위대를 자위군은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바꾸는 헌법개정안은 실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문제는 

그것의 지역 차원에서 초래할 외부효과에 대한 일본의 무시(無視)와 미국의 무지(無

知)이다. 즉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청산없이 ‘정상화’만 추진할 경우 이것이 지역국들 

사이에 민족주의 감정의 상호적 분기를 초래하여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전개될 가능성

이 높다. 

  넷째, 중국의 문제는 그 성장의 외연과 관련이 있다. 우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

해 2020년도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전략은 성장에 우호적인 지역

질서의 유지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성장 그 자체가 초래할 외부효과 

즉 상품과 자원시장을 둘러싼 경쟁 무역역조에 따른 경제적 갈등 등이 계속되고 또 강

화될 가능성이 높아 긴장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지역질서의 결정적 전환은 역시 우발적 사건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

다. 즉 강대국들이 나름대로 긴장된 관계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각국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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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토분쟁, 예기치 않은 국내정치적 사태 등이 그 긴장을 갈등으로 촉발하거나, 역

으로 강대국들이 그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제의 모색에 나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발적 사태는 그야말로 우발적이기 때문에 그의 정확한 예측은 불

가능하다.139)

  한편, 동아시아의 경제 질서를 살펴보면 탈냉전 이후 가속화된 세계경제의 자유화는 

동아시아의 경제 질서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변화는 각 

국가 간의 통상행위를 규제, 조정하는 제도적 차원과 통상의 양과 흐름을 규정하는 행

태적 측면 모두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의 무역 장벽

은 상당 부분 낮아져서 더 이상 관세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 국가 간

의 통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양자 협정을 통한 분쟁해결방식에서 

1995년 WTO 출범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주의적 분쟁 해결방식이 정착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경제 질서는 여전히 불안정성

을 띄고 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는 미국의 강제적 정책 수단에 크게 의존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증하는 미국, 일본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새로운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높

이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 질서가 지니고 있는 불안정성은 행태적 측면에서 더욱 두드

러진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다. 중국은 이미 한국⋅일본 등에게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더 나아가서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협력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집중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 질서가 중국을 중심의 지역 경제 협력체로 귀착

된다면 한국의 대외 경제 정책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 경제 전반에 결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중국위협’의 문제이다. 요컨대 중국의 성장은 자본, 자원, 시장 등에 

걸쳐 거대한 흡인력을 수반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기업들에 있어서 결정적 기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결과 동아시아의 자본은 대규모의 중국투자를 해오고 있다. 나아

가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시장에 거대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

국과 동아시아의 무역 투자관계는 무역수지, 분업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분쟁가능성

139) 김태현,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한반도: 국가전략의 모색에 붙여,” 『동아시아시대 새로운 외교지

형의 구축�, 경기개발연구원, 2006.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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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은 에너지 등 거대한 자원수요를 수반하고 있

으며,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각국 간의 대립과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둘째, 전통적 의미의 ‘중국위협론’과는 구별되지만, ‘중국위험’(chinarisk)의 문제이

다. 현재 중국은 재정과 외자에 의존하는 성장방식, 금융부실과 불량채권, 농촌위기와 

실업문제, 지역 간⋅계층 간 불평등과 같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은 중국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요인들이며, 중국경제의 경

착륙(hard-landing) 가능성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성장

은 동아시아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극단적 ‘중국위험’의 상황, 즉, 중국경제의 경착륙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

시아 각국들 모두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140)

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정상회의정상회의정상회의정상회의((((EEEAAASSS))))

    1. 1. 1. 1. 정상회의 정상회의 정상회의 정상회의 개최의 개최의 개최의 개최의 배경과 배경과 배경과 배경과 의미의미의미의미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문제제기와 개념 그리고 기본 추진방향은 

한국이 주도했던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보고서를 통

하여 이루어졌다. 2001년 제5차 ASEAN + 3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EAVG 보고서는 

ASEAN + 3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궁극적 목표가 동아시아 공

동체(EAC:EastAsia Community)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존 

ASEAN + 3 정상회담 체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EastAsiaSummit)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02년 제6차 ASEAN + 3 정상회담에서 채택

된 EASG 보고서는 ASEAN + 3 정상회담 체제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체제로의 전환

문제는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중장기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점진

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이처럼 ASEAN + 3 정상회담 체제의 동아시아 정상회의로의 전환문제가 제기된 배

경은 ASEAN + 3 정상회담 체제가 갖는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다. ASEAN + 

140) 백창재, “동아시아 외교의 중요성과 기본방향,” 『동아시아시대 새로운 외교지형의 구축』, 경기

개발연구원, 2006.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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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회담은 ASEAN 국가들 간 정상회의에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이 초청

되는 형식을 띤 정상회의 체제이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강한 소속감(senseof
ownership)을 느끼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남아국가들의 

수도에서만 개최되는 ASEAN + 3 정상회담은 ASEAN이 주도하는 정상회의에 한⋅중

⋅일이 사실상 게스트로 참여하는 부자연스러운 정상회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ASEAN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equalfooting)으로 동북아 

3국의 수도에서도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상회의 체제로서 동아

시아 정상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원론적 차원에서는 EAS 개최 필

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지만, 동북아시아 3국과 ASEAN 국가들이 동등한 자격으

로 참여하는 EAS 추진에 강한 유보 감을 보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 보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월등한 동북아 3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EAS에 참여할 경우, 

EAS가 동북아 국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과 ASEAN의 전략적 중요성이 희석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시간을 두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

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2002년 EASG 보고서가 채택될 당시 다수 전문가들과 

관찰자들은 EAS 출범은 향후 상당기간 ASEAN + 3 국가들 간 무역, 투자, 금융 등 

기능적 분야의 협력이 심화되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형성이라든지 역내금

융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보적 형태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EAS가 ASEAN + 3 국가들 간 처음 논의

될 당시에는 참여국 확대문제가 일체 거론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 당시 ASEAN + 3 

국가들은 기존의 ASEAN + 3 정상회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역내협

력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될 경우, 기존 ASEAN + 3의 13개국 중심으로 EAS를 출범

시킨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애초의 EAS 구상에는 참여국 확대가 

전제되지 않았던 것이다.141) 

  그러나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하여 ASEAN + 3 + 3 형태로 개최된 제1차 동

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는 “쿠알라룸푸르 EAS선언(KualaLumpurDeclarationon
theEastAsiaSummit)"을 채택하고 폐막되었으며, EAS의 발전방향, EAS 운영방

141) 배긍찬,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전망 및 과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정책토론회시리즈 0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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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타 공동관심사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EAS 발전방향과 관련하

여 다수 국가들은 ASEAN의 주도적 역할에 공감했으며, EAS는 참여국간 공통의 현

안과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개방성 및 표용성이 강조

되었다. EAS 운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EAS를 ASEAN + 3 정상회담과 함께 매년 개

최키로 하고, 제2차 EAS는 2006년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키로 했으나 연기되었다. 

EAS의 참여국가는 ASEAN이 제시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매년 개최될 EAS는 당해 

연도 ASEAN 의장국에서 개최할 것임을 명기했다. 

  EAS의 주도권을 어느 국가가 가지느냐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2004년 초반부터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EAS 조기 실현을 추진하였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주도로 추진

된 EAS 개최문제는 2004년 12월 제8차 ASEAN + 3 정상회담에서 2005년 제9차 

ASEAN + 3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제1차 회의를 열기로 극적으로 합의되기는 했지만,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EAS에 유보 감을 가진 일본⋅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서 회원국 확대문제가 제기되었

다. 중국은 미국이 배제된 EAS를 ASEAN + 3의 13개국 간 역내안보통합 문제를 다

루기 위한 기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싱가포르 등과 함께 전통적 동맹국인 호주 및 뉴질랜드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되는 인도를 EAS에 참여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게 된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SEAN + 3 협력체제의 중장기사업으로서 제시되었던 동아시아 

정상회의 구상이 당초의 의도를 벗어나 ASEAN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확대 정상

회의로 변질되었고, ASEAN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역내에서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신규참여국 확대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상호견제와 힘겨루기로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이 취약성을 보임에 

따라 ASEAN은 참여국 확대문제에 ASEAN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시켰다.142)

  EAS 개최 이후 일본과 싱가포르는 회원국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한국도 북

한이 EAS에 참여할 경우 역내 안보불안 요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

명했고,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비롯한 소수 국가들만이 회원국 확대에 신중하고 유보적

142) 권  율,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월간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1월호. http://www.kiep.go.kr/worldInfo/country_prof_view.asp?num=1517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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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미 EAS의 회원국 확대는 분명한 대세

로 보이며, 향후 보다 많은 역외 국가들이 EAS에 참여하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결국 EAS는 원래의 의미와는 달리 “동아시아판 세계정상회의(GlobalForuminEast
Asia)"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마저 있어 보인다.

  ASEAN + 3 정상회담과 EAS 개최에 앞서 역내외 국가들 간 최대 외교쟁점은 동아

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였다.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호주⋅뉴질랜드 등 신규 

EAS 참여국들은 EAS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EAC) 형성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 ASEAN 국가들은 ASEAN + 3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주

도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본은 ASEAN + 3 협력 틀 보다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EAS를 선호하고 있다. 인도⋅호주⋅뉴질랜드도 자신들이 

배제된 ASEAN + 3 협력체제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심기제로 굳어지게 될 경

우, EAS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과 함께 EAS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주장한다.

  2005년 정상회의 선언에서는 ASEAN + 3 협력체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 

축이며, EAS는 동아시아 역내외국가들 간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

이라는 기본 방향을 천명하였다.143)

  세계 유일초강대국 미국을 배제한 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거보를 내디딘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탈냉전 시대 국제 정치⋅경제체제에 영향을 미칠 지각변동을 의

미한다. 세계 인구의 50%와 세계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16개 회원국 간의 교역과 경

제협력은 국제사회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16개 회원국이 과연 유럽연합(EU)과 흡사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른 시일 내에 건설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제 규모로 세계 2위인 일본, 4위인 중국과 함께 남아시아의 

인도와 오세아니아주의 호주⋅뉴질랜드까지 참가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러시아도 강

한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동아시아 구상에서 제외된 

미국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일본⋅호주⋅뉴질랜드가 자국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다고 자위하고 있으나, 경제적 실리와 초강대국 위신을 생각할 때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과 인도의 소프트파워가 미국과 

143) 김호섭, “냉전종결 이후의 일본의 동아시아외교-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상을 중심으로-,” �일본연

구논총�, 23권 단일호, 현대일본학회, 2006.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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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그리고 EU의 파워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다행히도 한국은 

동아시아 시대 도래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핵심 멤버의 하나로 참여하게 됐

다. 이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회의 확대인 동시에 도전이 된다. EAS 회원국 

정상들은 2005년 12월 14일 EAS 출범 의의와 평가 및 미래 방향 등을 논의한 후 동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과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지침인 쿠알라룸푸

르 선언에 서명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들은 EAS가 이 지역에서의 공동체 형

성 촉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ASEAN 주도로 개

방적⋅포괄적⋅외부 지향적 협의체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선언은 역내 협력 프

로세스를 도모하고 지지함으로써 역내 여타 협력 프로세스를 보완해 전반적 지역체제

의 중추가 될 ASEAN + 3 체제 내에서의 협력 전반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는 ASEAN과 한⋅중⋅일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

다.144) 

    2. 2. 2. 2. 정상회의의 정상회의의 정상회의의 정상회의의 전망전망전망전망

  현재 EAS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로서 러시아와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과 몽

골 등이 있으며, 유럽의 EU도 최소한 옵서버의 자격을 원하고 있다. 또한 북미의 미

국과 캐나다도 향후 참여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대상 국가들이다. 이미 

가입을 공식 신청한 러시아는 2006년부터 EAS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ASEAN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EAS 가입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말레이시아, 중국 등 회원국 확대를 반대했던 국가들이 모두 완전개방으로 입장을 급

선회했으며,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도 회원국 확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회원국 확대문제와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EAS 참여여부일 것이다. 미

국은 EAS 개최가 결정된 직후 EAS에 참여할 의사를 숨기지 않았으며, 향후 사태 발

전 추이에 따라 참여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당분간 EAS에 

대해 관망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제1차 EAS 결과를 볼 때, 

EAS가 향후 의미 있는 지역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 보다는 결론 없는 토론의 장으로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의 

144) 전인영,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첫걸음,” �세계일보�, 2005.12.15. 참고.



- 127 -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되며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도가 EAS에 들어간 이상, 미국

이 중국견제를 목적으로 굳이 EAS에 직접 참여할 필요성이 감소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미국은 ASEAN이 요구하는 TAC에 유보적 태도를 취해 왔는바, 이는 중장기

적으로 미국에 대한 ASEAN의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SEANWFZ) 서명 요구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이내에 APEC
과 EAS를 동시에 참여하기가 일정상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은 EAS가 중요한 역내안보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EAS 불참 시 무형의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전격 참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 합의된 EAS 운영방안은 EAS를 ASEAN + 3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하되, 참여국들 간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겠다는 정도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향

후 각국의 고위관료들로 하여금 EAS의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당분간 모든 참

여국들이 만족할 만한 EAS 발전방향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대다수 ASEAN 국가들은 지역협력의 중점을 ASEAN + 3에 두고 있기 때문에, EAS
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적 태도를 취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과 인

도, 호주, 뉴질랜드는 정치, 전략적으로 EAS를 ASEAN + 3 보다 상위에 두려 하고 

있어서, 참여국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

다.

  또한 다수의 국가들이 EAS와 ASEAN + 3와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

만, 동시에 양 정상회의를 차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S만이 다룰 수 있는 차별화

된 의제를 도출해 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번 양 정상

회의에서 협력의제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피할 수 없었는바, 양 정상회의 모두 조류 독

감, 에너지 협력, 자연재해,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역내 금융협력 등 대부분 동일한 의

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었다. 

  향후 ASEAN + 3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기본방향성이 보다 

공고화될 경우, EAS를 ASEAN + 3와 차별화하기 위한 협력의제를 찾기가 더욱 어려

워질 것이다. 더욱이 향후 러시아, EU, 미국을 비롯한 신규 참여국이 보다 늘어날 경

우, EAS 발전방안 문제와 관련한 참여국들의 의견절충이 한층 더 복잡해 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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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현재와 같은 참여국 구성을 감안할 때 EAS는 내부적으로 크게 2개의 진영으로 균

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참여국들 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문제와 

관련하여 2개의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EAS와 ASEAN
+ 3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입장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대다수 ASEAN 국가들은 ASEAN + 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 싱가포르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EAS 중심으

로 확대된 범아시아 공동체(pan-Asiancommunity)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인도, 호

주, 뉴질랜드 등 신규 참여국들은 내심 기존의 ASEAN + 3 협력체제의 틀 안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일본과 싱가포르를 제외

한 대다수 ASEAN + 3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일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상당 부분 ‘중국의 부상’과 향후 중국의 역할문제에 대한 평

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다수 ASEAN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자신들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간주하

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중국의 일정한 역내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역내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부상을 미국과 함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호주, 뉴질랜드 등 역외 국가들은 중국 위협론에 입각한 대중국 견제 구도를 형성코자 

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참여국들이 명확하게 2개의 진영으로 갈려 노골적인 대립상황으로 치닫

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사태추이에 따라 EAS 참여국들 간 균열이 노정될 가능

성은 충분히 있다. 참여국들 간 내부적 균열 가능성은 향후 EAS의 의사결정을 어렵

게 만들거나 교착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

의 역내역할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봉쇄해 나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미중관계의 

장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인 회원국 확대,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 부재, 내부적 균열 가능성 등은 EAS
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체 표류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향후 1-2년 내 EAS
가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EAS는 아태지역 내 또 하

나의 공허한 토론의 장(talk-shop)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도 회원국

이 확대될 경우 EAS는 APEC,ARF와 같은 기존의 아태지역 다자협력체와 차별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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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EAS와 APEC과의 차이는 EAS에는 미국이 빠

져있고 APEC에는 인도가 빠졌다는 점인바, 향후 미국이 EAS에 참여할 경우 EAS와 

APEC과의 구분이 더욱 모호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모든 역외 주요 강대국들이 참여

하는 ARF 정상회의의 성격을 띠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EAS의 회원국 확대

는 역설적으로 ASEAN + 3 협력의 내적 심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EAS에 소극적인 다수 동아시아국가들은 EAS를 ASEAN + 3 협력체제가 배타

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다는 점을 역외국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EAS에 적극적인 역외 국가들은 EAS를 통하여 ASEAN + 3 협력체제를 감

시, 견제하려는 기제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145) 

145) 배긍찬,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결과분석: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

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5.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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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VVV    장   장   장   장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형성 형성 형성 형성 논의의 논의의 논의의 논의의 제약요인제약요인제약요인제약요인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AAASSSEEEAAANNN의 의 의 의 제약요인제약요인제약요인제약요인

  ASEAN 회원국들의 정치적 성향은 오랜 권위주의 체제에서 제도화된 관료집단의 

협조에 따라 지역통합의 기대가치가 좌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적인 국가운영은 정

치적 발전을 지연시키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ASEAN은 정책결

정 절차의 합의제 방식인 '단위 거부권 체제'의 특성으로 논쟁적인 문제들은 ASEAN
의 결속과 단합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논의 자체가 보류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로 

ASEAN의 지역협력은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치와 경제관계에 있어서 그 적응

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ASEAN의 지역협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약한 상태에 있다. ARF는 정교한 제도나 구조를 갖고 있는 안보기

구가 아니라 단순한 대화의 포럼이어서 예방외교를 실행할 자체의 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역할이 한정 될 수밖에 없는 제약요인인 것이다.

  아울러, ASEAN의 경쟁적 경제발전수준의 상이성, 이질적인 사회문화구조, 역외국

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성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ASEAN 

회원국들의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및 수출과 관련

하여 경합적인 관계에 있으며,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역외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발전상 서로 다른 단계에 있어 경제적 통합의 혜택을 

균등하게 분배하기가 어렵게 되어,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ASEAN의 경제협력전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또한 인종⋅언어⋅종교의 다양함에서 오

는 사회문화구조의 이질성이 ASEAN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 12월 라오스 비엔티안에 모인 ASEAN 정상들은 ‘비엔티안 액션 프로그램

(VAP)’에 서명했다. VAP는 2020년까지 ASEAN 시장을 유럽연합(EU) 방식의 단일시

장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ASEAN 국가들이 'ASEAN 경제공동

체(AEC:ASEAN EconomicCommunity)'를 당초 계획한 2020년보다 5년 앞당겨 

2015년까지 결성하기로 합의하면서, AEC는 ASEAN 10개국 간 상품관세의 철폐, 투

자에 대한 규제의 철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조정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지역단위의 포괄적인 경제블록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는 200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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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6개국이 무역 관세를 

철폐해 통합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나머

지 4개국이 2012년까지 자동차와 섬유, 전자 부문에서 관세를 없앨 예정이다. 

ASEAN이 이처럼 ASEAN 경제공동체(AEC)의 결성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도 중국경제와 인도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 대한 이들 국가들의 위기의

식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위기의식이 ASEAN만을 보호하려 한다면 동아시아 공동

체의 형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EAS 조기출범 문제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견 표출 등에서 

보듯이 ASEAN은 지역협력 문제에 대해 종종 내부의 갈등적 측면을 노출하고 있으

며, 이러한 사안별 국가 간 입장 차이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 득실 또는 역내 리더

십 경쟁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ASEAN 내부의 일상적 행태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대다수 ASEAN 국가들은 ASEAN + 3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에 의해 EAS의 위상과 장래에 대한 이견

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ASEAN 국가들은 ASEAN + 3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EAS도 반드시 ASEAN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대(大)전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부적 이견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ASEAN이 ASEAN + 3와 EAS를 동시에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간 긴밀한 협의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양대 강국인 중⋅일간 첨예한 전략적 경쟁과 대립으로 어느 일방도 독자적으로 역내협

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ASEAN 국가 중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보

를 취해 왔던 국가이다. 마하티르 전수상은 1990년대 초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을 대상

으로 하는 EAEC 구상을 제기한 바 있으며, 1997년 ASEAN + 3 정상회의 출범에 산

파역을 맡기도 했다. 또한 EAS 출범문제와 관련해서도 말레이시아는 선도적 역할을 

자임했는바, EAVG와 EASG 권고안에 기초하여 기존 ASEAN + 3 국가들 중심의 

EAS를 조기 출범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ASEAN이 EAS 회원

국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유보적 태도를 취한바 있으며, 인도, 호주,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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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랜드 등 역외 국가들이 참여하는 EAS는 동아시아 역내외 지도자들 간 포괄적 대화

체일 뿐 결코 ASEAN + 3 협력 체제를 대체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심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며 문화적⋅인종적으로도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참여는 ASEAN + 3 중심의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정체성

(regionalidentity)을 희석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

만 말레이시아는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과는 차별적으로 서남아 인도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

한 말레이시아는 EAS를 보다 더 희석시키기 위해 회원국 확대문제에 대해 누구도 참

여할 수 있다는 완전 개방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동아시아 역내외 국가

들 간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 문제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중국을 노

골적으로 견제⋅배척⋅고립시키기 보다는, 양자 또는 다양한 차원의 다자적 협력 틀에 

참여시킴으로써 순기능적 역할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태국은 EAS 조기 출범과 회원국 확대문제, 중국의 부상 문제 등과 관련하여 말레

이시아와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인도, 호주, 뉴질랜

드의 EAS 참여문제에 대해 태국은 말레이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유연한 입장

이며, 중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더 친중적인바, 중국⋅말레이시아 

관계가 전략적 차원의 제휴관계라면 중국⋅태국 관계는 실질적 동맹관계라 할 수 있

다. 태국이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와 함께 EAS 조기 출범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

던 또 다른 이유는 탁신 전(前)수상 스스로가 내심 동남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지도자

가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탁신 전(前)수상은 최근 동남아 역내 최장수 집권자로

서 과거 수하르토, 이광요, 마하티르와 같이 동남아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EAS 출범은 그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최대국가로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자신의 영향력 범주로 간주해온 인도

네시아는 동남아에 대한 외부세력,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왔으며, 지역협

력 문제와 관련하여 서도 과거 말레이시아가 주창한 동아시아 역내국가들 중심의 

EAEC보다는 광역의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APEC에 대한 참여를 선호해 왔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중국 주도의 EAS 조기 출범에 유보적이었으며, EAS 



- 133 -

조기 개최가 결정된 이후에는 중국견제를 위해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EAS 참여 필

요성을 강조하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특히 ASEAN의 리더로 자임해온 인도네시아

가 EAS 조기 출범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했던 이유는 EAS 출범으로 인도네시아가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ASEAN 공동체 형성 노력이 희석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

문이다. 인도네시아는 2003년 동남아 국가들이 “ASEAN 공동체”형성을 목표로 하는

『ASEAN 협력선언 II (BaliConcordII)』를 채택한 이래 이를 최우선적 외교과제로 

삼아왔으며, ASEAN + 3 또는 EAS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보다 ASEAN 

공동체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의 최

우선 관심사는 ASEAN의 내부적 단합이며, ASEAN + 3나 EAS와 같은 동아시아 지

역협력 문제는 이차적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ASEAN 국가들 중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ASEAN + 3 협력 체제에 상대

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그 배경은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른 전략적 고

려 때문임. 소규모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역외 강대 세력들 간 힘의 균형

외교를 중시해 왔으며, 역내문제에 외부세력, 특히 미국 및 서방세력들의 개입과 참여

를 극대화하는 것이 자신의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팽창을 경계해온 싱가포르는 중국 주도의 EAS 가능성을 우려하여 

EAS 조기 출범에 유보적이었으나, 일단 EAS 개최가 결정되자 참여국 확대를 도모하

고 EAS 중심의 공동체 형성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여타 ASEAN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말레이시아와 태국과 같이 기존 ASEAN + 3 협력체제

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EAS는 보조적 기

제로서 동아시아 역내외 지도자들 간 포괄적 대화체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역사

적, 전략적 이유로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우려하는 베트남은 EAS의 회원국 확대를 

지지하기는 했으나, EAS가 ASEAN + 3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필리

핀은 1999년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에 대한 ASEAN + 3 정상들 간 최초의 정치적 

선언을 도출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바 있으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기본

적으로 친중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146) 이처럼 ASEAN과 ASEAN 국가들은 EAS에 

146) 배긍찬, “동아시아 공동체 논쟁과 향후 전망: ASEAN+3와 EAS와의 관계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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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입장이 자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서로 엇갈리고 있으면서도 EAS에 대해서는 

ASEAN이 주도적인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포괄적 입장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EAS의 논의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AAASSSEEEAAANNN    + + + + 3 3 3 3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한계한계한계한계

  ASEAN + 3 정상회담은 지난 수년간 역내 국가가 공통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한 유

용한 포럼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운영체제 및 방법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운영형태에 있어서 ASEAN의 주도권 문제, 또는 ASEAN + 3 정상회담을 운용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즉 동남아와 동북아의 균형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ASEAN과 한⋅중⋅일 각 

국가와의 회담은 동아시아 역내협력을 위한 공동현안보다는 ASEAN측이 요구하는 경

협 사안에 치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결국 이 같은 ASEAN의 동남아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나친 주도권 행사의 운용 체

제에 있어서 ASEAN에 대응하는 동북아경제협의체의 결성을 들 수 있다. 1999년부터 

동북아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3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는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147) 이처

럼 동북아의 경제협력 강화는 비단 ASEAN만을 대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북아의

경제협력 강화가 결과적으로는 전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도 ASEAN 국가들과

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ASEAN + 3 정상회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또는 지역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문제점은 역내 

다양성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영토 및 인구의 규모, 경제발전 수준, 정치체제의 상

이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와 동북아간의 역

사⋅문화⋅종교⋅인종적으로 다른 점은 동북아와 동남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생각하

기 어려운 측면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정부차원의 지역협력 기

147) Daum, 「웹문서」‘7. ASEAN+3 추진과정’ 

      http://www.ilminkor.org/elibrary/intl_politics/eastasia/asean3.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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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반해 동남아는 ASEAN을 중심으로 40년간 지역협력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도 동북아와 동남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내의 다양성

은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아직도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을 용이하게 할 만

큼의 충분한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역사와 영토문제가 

서로 얽혀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필리핀⋅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들 

간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분쟁도 동아시아 지

역협력에 주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 간 전략적 경쟁관계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

실이다. ASEAN을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 간 지역패권 경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

며, 둘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충분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

제적으로 실력을 갖춘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해 갈만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

족하며, 중국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국

⋅일본⋅ASEAN이 각각 동아시아 통합노력을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로 추진해 가기 

위해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쟁은 동아시아 공

동체의 범위 및 그 단초가 될 동아시아 정상회의 운영에 대해 이견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와 동남아 간 경제력 격차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가 간 경제력 수준

이 비교적 비슷한 EU와는 달리 동아시아는 한⋅중⋅일 3국과 ASEAN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크다. ASEAN 국가 간 경제력 차이도 엄청나다. ASEAN 전체의 GDP(국내총

생산)가 한국을 간신히 넘어설 정도로 취약하다. ASEAN이 한⋅중⋅일 경제권에 편

입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여기에 한⋅중⋅일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대립도 핑

크빛 전망을 무색케 한다. 3국은 과거사 문제, 영토분쟁, 군사력 경쟁 등으로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 정상회

의(ASEM) 등 다른 기구와 ASEAN + 3의 관계 설정도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EASG의 중장기 사업에 대해 가장 먼저 실천을 제시하면서 

아시아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장하고 있으며, 제1차 동아시아 정상

회의를 주최하겠다는 희망을 표명했으나 ASEAN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차기회의 주

최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통합에 발언을 집중



- 136 -

하면서 ASEAN에 대해 정부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기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상실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동아시아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면서 인도⋅호주⋅뉴질랜드 등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

여를 주장한 것은 중국의 주도를 우려하는 견제 차원이었고, 나까소네 전 총리 및 이

코 일본국제포럼이사장이 각각 회장 및 의장이 된 동아시아 공동체평의회(CEAC)를 

설립하였다. 또한, ASEAN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북아 FTA나 동아시아 전체

의 FTA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기능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ASEAN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력에 의해 ASEAN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영향력이 감

소할 것을 우려하여 ASEAN이 주도한 ASEAN + 3 체제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함께 동북아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EAN은 2003년 

ASEAN + 3 회의에 인도를 초청했고, 2004년에는 호주 및 뉴질랜드까지 초청하여 

ASEAN + 6의 국도를 만들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와 FTA 추진을 논의하자 EAS
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중⋅

ASEAN, 일⋅ASEAN 외에 한국⋅ASEAN FTA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이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 일본, ASEAN이 치열

한 지역협력의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이 지나친 나머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논의

가 지연되는 등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48)

  향후 ASEAN + 3 국가들 간 예상되는 또 다른 쟁점은 사무국 설치문제이다. 역내

국가들 중 어느 국가가 사무국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외

교적 주도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직 

ASEAN + 3 참여국들 간 사무국 설치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EAS가 

정례화 되고 역내 자유무역지대 결성과 지역금융협력기구 설립 등 각종 중장기 사업들

이 구체화될 경우, ASEAN + 3 협력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설치문제는 

언젠가는 공식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SEAN + 3 협력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ASEAN
국가들은 사무국 설치문제에 대해 아직도 완전한 합의를 이룩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1

차 EAS를 개최한 말레이시아는 수년전 쿠알라룸푸르에 ASEAN + 3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으나, 기존 ASEAN 사무국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등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149) 

148) 박번순, “ASEAN + 3와 동아시아 협력,” �Globallssues�, 삼성경제연구소, 200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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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정상회의의 정상회의의 정상회의의 문제문제문제문제

    1. 1. 1. 1.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범주와 범주와 범주와 범주와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지역별 융화융화융화융화

  과연 어디까지를 동아시아 범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각국이 민족주의가 

강하고 문화가 다양한데, 과연 동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역내에는 정치⋅경제⋅역사⋅영토⋅환경⋅안전보

장 등 산적한 현안 문제들이 녹록치만은 않다. 한 마디로 EAC는 "산 넘어 너머 산"

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하에, 

어떻게 하면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아시아성'을 추구할 것인가?150) 

  유럽연합을 모델로 삼아 일본과 중국,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국들과 평온한 공

동체를 만든다. 그런 목표를 내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다. 

라오스에서 열린 ASEAN 10개국과 한⋅중⋅일의 외상회의는 공동체 형성 논의를 위

한 첫 정상회의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도 초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제1차 정상

회의는 2005년 12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참가는 당초 상정되어 있

던 13개국에서 16개국으로, 참가국 인구도 20억에서 30억 명으로 늘어났다. 참가국 확

대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한층 커진 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의 존재감이다.

  경제 급성장을 배경으로 중국은 2002년에 ASEAN 측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포

괄적 경제협력 추진을 합의했다. 농산물의 일부를 앞당겨 자유화하는 등 적극적인 경

제외교를 전개했다. 당초엔 상황을 지켜보던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도 중간부터 적극적

인 자세로 돌아섰다. 한 땐 "정상회의는 북경에서"라고 주장했을 정도다. 첫 회의에서 

ASEAN 측이 2회 정상회의 개최지도 "ASEAN 지역 내"라고 정한 것은 이야기가 중

국주도로 진행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인도나 호주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요청해 왔다. 중국의 존재감

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 것은 “중국이 공동체를 미국에 대항하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미국 정부의 의향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서로의 의도

가 충돌해, 공동체 구상은 시작 전부터 전도가 걱정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시작

부터 원대한 구상이었다. 정치체제는 물론, 문화나 종교 면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것

149) 배긍찬,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문제,” 미래전략연구원, 보고서 참고, 2005. 

150) 라경수,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공동체의 다이너미즘,” 『교수신문』 해외동향 참고,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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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시아이다. 10년이나 20년에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중⋅일과 ASEAN
사이에서는 외화부족에 빠진 국가에의 지원체계 형성이나 각국의 채권시장을 키우는 

공동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테러방지나 해적대책, 쓰나미 등의 재해대책 같은 분야에

서도 협력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에 임하는 과정을 통해 우선 평온

한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연계를 심화한다는 구상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존재감이 너무나 흐리다는 사실이다.151)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이념적 기초, 소위 ‘의미 지평’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의 

문제는 공동체 형성에서 가장 이슈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의미가 매우 모호한 개념

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을 유럽으로 돌아가자(BacktoEurope)’라는 기치 하에

서 한 동아리로 묶는데 성공적인 인식공유체(epistemiccommunity)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보다 많은 다양성과 이질성이 존재한다. ‘동남아

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동아시아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지정학적⋅문

화적 용어는 자의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의 결과 중 한 형태이지 자발적으로 형성

된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라고 하여 이에 속한 국민들이 마음 설레고 공감대를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상대에 대한 거부감과 긴장감까지 느끼게 하는 담론일 따름

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다양성이라는 장애가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공동의 목적과 이익실현을 위해 연대하려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는 민족주의일 것이다.152)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항해가 그다지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 동

남아⋅동북아⋅남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주 국가들의 역사⋅지리⋅종교⋅인종적 배

경이 다르고, 이들의 정치⋅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각양각색이다. EU도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항해가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비로소 긴 여로를 끝낼 수 있었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회원국들 간의 해묵은 영토분쟁과 과거

사 문제 등 해결하기 힘든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중국⋅한국⋅러시아와 도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중⋅일간의 가스

전 분쟁도 악화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 문제로 한국과도 마찰을 일으킬 여지가 있

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난사군도 분쟁에 얽매어 있다. 고이즈미 일본 전 총리의 

151) 『朝日新聞』,　社説, “동아시아 - 공동체를 향한 긴 여정,” (2005.08.01), 참고

152) 김두진, �EU 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거대기업 역할론�, 삼성경제연구소, 2006,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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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한국⋅중국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한⋅중⋅일간의 정상회담도 실현되지 못했다. 중일 간의 경쟁과 주도권 다툼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일 경쟁뿐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과 견제 및 미일의 밀착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153) 

  ASEAN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선도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이 ASEAN의 주도국인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Mohamad)에게서 먼저 나왔다는 사실 역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154) 그러나 마하티

르가 주창하듯이 동아시아차원에서 전(全)지역적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ASEAN
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다. 동아시아지역에는 갈등적 요인이 많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오히려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인 군비축소의 경향에

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그것은 

증명된다.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과 중국의 군비증강은 주변국들에게 위협적

일 수도 있다. 유럽의 안보협의회(CSCE:ConferenceonSecurityandCo-operation
inEurope)처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갖지 못한 동아시아에서는 남사군도(南沙群島 

SpratlyIslands)와 조어도(釣魚島)에서 처럼 영토분쟁의 가능성도 많으며,155) 그 해결

이 군사적 힘의 과시에 의존 할 가능성 역시 높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의 협력적 

153) 전인영,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첫걸음,” �세계일보� 2005.12.15. 참고

154) 마하티르는 1981년 후세인 온(HusseinOnn)수상의 뒤를 이어 취임한 이래 말레이시아 사회의 고

질적 문제 즉, 종족 간 경쟁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전력해왔다. 말레이인 48%, 화교 36%, 인도

인 9% 등의 인종구성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인의 경제적 소외-1971년 현재 말레이시아 자본소유비

율 중 말레이인이 차지하는 것은 3%-는 1969년 대규모 종족폭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마하티르

는 ‘주식회사 말레이시아’를 위한 ‘동방정책’을 주창하였고, 1990년에 끝난 그러한 신경제정책의 

성공으로 말레이인들의 자본비율이 약 20%수준으로 크게 신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채택한 

‘말레이인 우위’정책은 다양한 종족간의 협의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하였으

나, 종족 간 경제 불평등의 적극적 해소와 경제성장을 통한 중산층의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ASEAN과 EAEC 등의 지역 협력체제를 주창함으로써 국가적 문제를 아시

아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하는 그의 구상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경향과도 잘 부합된다. 정영

국, “말레이시아의 협의민주주의와 UMNO정치: 마하티르 수상의 ‘패권정치’,” 박시명 외, �동남아

의 정치리더십�(서울프레스, 1996), pp.93-108: 그리고 Boo Teik Khoo,
(London:OxfordUniversity

Press, 1995) 참조, 박광주, “아시아 공동체, 현실인가 신화인가,” 2004.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6630690 참고.

155) 칼 카이저, “신세계질서와 아시아: 유럽의 시각,” �계간 사상�, (1996년 여름), pp.83-86. Ibid.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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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관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회교국가에서 화교들의 경제적 성장이 가

져오는 인종갈등 -이는 ‘중화경제권’의 성장과 더불어 더욱 약화될 소지가 많다- 역시 

갈등의 요인들이다. 인종적 긴장과 사회적 불안정, 높은 인플레와 인구성장율, 지역 

간⋅계층 간의 높은 소득격차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는 특히 신(新)

신흥공업경제지역의 경우, 전형적인 전환기 사회(transitionalsociety)로서의 불안정을 노

정하고 있다.156)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결속이나 협력이 미약하다는 것 역시 동아시아의 중요한 특징

이다. 이는 유럽연합에 비해서 현저한 특징이다. 유럽이 일찍이 EC를 결성하고 이를 

발전시켜 하나의 유럽공동체 -즉 ‘유럽연합’(EU)- 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기

독교 문화, 역사적 경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른 이후의 공동안보에 대한 필요성 

등 공동체 형성의 내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유럽의회의 실

질적 가동이나 유럽역사에 대한 공동편찬작업 등을 통해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국가들 간에는 문화적, 역사적, 안보적 공

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불교, 유교, 회교, 기독교 등이 각각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고, 전통역사 속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을 위시한 정치적 갈등이 대체로 관련 당사자국들에 국한된 것들

이어서 동아시아 전체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축적되어 

오지를 못했던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치적 협력을 위한 

작업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제적 협력 작업보다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157)

    2. 2. 2. 2. 정상회의의 정상회의의 정상회의의 정상회의의 주요 주요 주요 주요 문제문제문제문제

  현재 ASEAN + 3 국가들 간 최대 쟁점은 EAS 운영방안(modality)에 대한 합의 문

제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EAS는 일단 기존 ASEAN + 3 정상회의와 연

계하여 연속적(back-to-back) 형태로 개최되었으나 향후 ASEAN + 3 국가들은 EAS
와 ASEAN + 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 개념상의 차이점, 개최빈도, 의제, 개최국 

순번, 참여국 등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156) RichardJ.Estes,"SocialDevelopmentTrendsinAsia,1970-1994:TheChallengesofaNew
Century", ,Vol.37No.2(February 1996), pp.119-48. Ibid.에서 재인용

157) Ibi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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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원국 확대문제는 중장기적으로 ASEAN + 3 협력체제의 주요 쟁점이 될 전

망이며, 현재 EAS 개최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내부적으로도 쟁점화 되고 있는 사안이

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이 주창했던 EAEC가 결국 무산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구상에서 배제된 역외국가들, 특히 미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EAS 개최문

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EAS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까지 포

함하자는 주장을 해왔으며, 싱가포르는 인도를, 인도네시아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EAS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해 왔다. 그런데 ASEAN국가들은 2005년 4월 필리핀 세부

(cebu)에서 개최된 외무장관회의에서 인도를 제1차 EAS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ASEAN측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ASEAN의 대화 상대국으로서 지리적으로 동아

시아와 인접하고 ASEAN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 동남아 우호

협력조약(TAC)에 가입한 국가는 EAS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서 인도⋅호주⋅뉴질랜드가 TAC에 가입하면 EAS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

은 ASEAN의 결정은 미국의 EAS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회원국 확대문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성격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동

아시아 공동체가 개방적 지역주의에 기반 해야 한다는 명분은 누구도 거부하기 어렵지

만, 그렇다고 역외국인 호주⋅뉴질랜드⋅인도와 미국까지 EAS의 회원국이 될 경우 

과연 EAS와 기존 APEC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될 것이며, EAS 참여국들 

간 기존의 세력균형과 역학관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

자적인 동아시아 지역 세력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 흐름에 대

한 미국의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대두되었고, 이는 중국과 일본

의 상호견제로 표출되었다. 미국은 독자적인 동아시아 지역 세력화를 견제하는 수단으

로 APEC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날 말레이시아의 마

하티르 수상이 독자적인 아시아인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EC)’ 
창설을 주장하여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견제를 받았던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ASEAN + 3 정상회담’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합의된 일정 마련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의 유럽연합(EU), 북미의 자유무역지대

(NAFTA), 그리고 남미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에 대항하는 큰 그림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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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13개국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로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

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등 

경제적인 접근을 우선시하면서 동남아시아에 넓게 분포된 화교 실업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

본은 자국의 선진화된 경제역량에 기반을 둔 기능적 협력강화를 통한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중국 및 ASEAN 회원국들은 ASEAN + 3의 13개국 회원국으로 숫자를 

고정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일본은 안보분야에서도 테러, 안보, 해적문제 등으로 나누

어 기능별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기존의 13개국 이외에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국의 주도권 견제차원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주

장하였던 것이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모든 논의는 각국의 갈등과 이를 조정할 제도

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들 간에 상호 많은 대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아

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그 역사적 의의는 크지만 ‘동아시아 공동체’ 참

가국의 성격이 아직까지도 불확실하고 강대국 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경쟁이 장애

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포함될 국가를 정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ASEAN + 3’창설 10주년인 2007년까지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치열한 외교전

이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지역구도는 ASEAN, ASEAN + 3, 동아시아 정상회담이 동

심원 구도를 형성하게 된 만큼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에 따라 역내 역학구도가 바뀔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중국⋅말레이시아 등은 ASEAN + 3에 한정하

기를 원한다. 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은 호주⋅인도를 비롯

하여 미국도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첫 정상회담이 보완적 역할에 머물면서도, 호주와 

인도⋅뉴질랜드가 정식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따른 타협

의 산물인 것이다.158) 

  이렇게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여국 결정기준을 ASEAN이 설정한 참가결정 기준을 

기초로 하고, ASEAN이 의장국을 수임하여 ASEAN 정상회의 개최에 맞추어 연이어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ASEAN + 3를 토대로 한 ‘확대 

ASEAN + 3 정상회의’가 아닌 ASEAN을 중심으로 한 ASEAN + 6 차원의 협력체제

158) 안인해, “ASEAN 정상외교의 성과와 과제,” 『서울신문』, [열린세상], 2005.12.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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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당초 ASEAN + 3 정상회

담에서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ASEAN을 중심으로 주변 6개국을 연계한 동아시

아 정상회의는 상당부분 당초 예상을 벗어나 ASEAN의 일방적 주도권을 허용하고 있

다는 점에서 역내 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측면

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자는데 합의하고,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나 테러의 위험으로 연기되고 

말았다. 그동안 논란과 진통을 거듭해 온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ASEAN의 주도권을 인정함으로써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협력의제와 

관련해서는 ASEAN + 3 협력체제와 큰 차별성이 없고, 지역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ASEAN 지역안보포럼(ARF)과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하여 동아시아 정상회의만의 독자

적 영역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기간 중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동북아 정

상회담의 경우 고이즈미 일본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

수하면서 중국과 한국 정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매년 개최되어 왔던 동북아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이 지지부

진해 질수록 ASEAN + 3 협력체제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동북아와 동남아의 동등

한 입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ASEAN의 주도적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159)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풀어 나가야 할 향후 과제는 ASEAN + 3의 내부 관계와 일본

과 중국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문제,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AFEC과의 관계 정립문

제, 정체성 확보문제와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문제, EU와는 달리 참여 국가가 지리

적으로도 넓게 흩어져 있는 문제, 종교⋅문화⋅국민성 등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 

기타 내정 간섭으로 인한 갈등문제 등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동아시아 정

상회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자유무역과 경제협력 문제는 ASEAN + 3을 중심으로 충

분히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역안보문제를 다룰 경우 미국을 배제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하는 안보협력체를 어떻게 모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

159) 권  율,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KIEP 세계경제』2006년 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06. http://www.kiep.go.kr/worldInfo/country_prof_view.asp?num=1517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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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160)  

  제1차 정상회의를 통해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역내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동

아시아 협력의 획기적 진전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제1차 회의에

서 동아시아의 어떠한 지도자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

역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역내협력을 주도

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ASEAN + 3 협력체제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출범시키고 초기 발전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했던 역내지도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수상은 1990년

대 초반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역외 국가들의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결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으며, 역내 금융위기 와중에서 1997년 

ASEAN + 3 협력체제를 태동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ASEAN + 3 초기 발전단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지역협력의 

중장기적 비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시함으로써, ASEAN + 3 

협력체제의 방향성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 두 지도자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 

아직까지 이들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리드해 나갈 역량을 갖춘 지도자들이 

부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역내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이 전면에 나서서 동아시아 협

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내 중소국가 지도자들의 역할이 기대되

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이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61) 

제 제 제 제 4 4 4 4 절  절  절  절  동북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정세정세정세정세

    1. 1. 1. 1. 지역 지역 지역 지역 국제관계국제관계국제관계국제관계

  동북아 각국들의 근대성을 회복하려는 과정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된

다. 첫째, 이 과정이 서로 간에 긴장과 갈등의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160) BruceVaughn,"EaseAsianSummit:lssuesforCongress,,"CongressionalResearchService,
December9.2005.5p

161) 배긍찬,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결과분석: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

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5.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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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국의 근대성이 굴절되었던 과정 자체가 이미 폭력과 갈등의 역사적 경험을 남겨 

놓은 바 있다. 힘과 부를 추구하는 근대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질서는 생존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낳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 일본, 한국과 대만 중 어느 국가가 이 과정

을 시작하면 곧 다른 국가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역의 집단행동의 논리’(reversed
logicofcollectiveaction)가 작동한다. 그만큼 동북아에서 정상화의 정치가 전개될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성장하는 중국의 견제

에 있으며, 일본 또한 중국의 성장이 야기하는 위협요인과 위험요인에 촉각을 세우면

서 민족주의적 국가전략 특히 안보대국으로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중국은 방어적 현

실주의 노선을 주안으로 하지만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계 및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상당부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 

환경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에 도래할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적 틀 속에서 지역적 패권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을 한 축으로 하고, 중국을 다른 축으로 하는 지역세력 균형국도가 도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의 정상화의 정치는 각국의 민족주의의 분출을 초래할 것이다. 

근대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 자체가 민족주의적인 것이며,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지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이 민족주

의는 베타적일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민족주의는 다른 나라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적대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동북아 정상화의 국제정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존재이다. 미

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거나 재편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이다. 미국의 정책목표는 국제질서와 그 한 부분으로

서 동아시아 질서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현상유지(statusquo)에 있다. 따라

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상화의 정치 과정에서 미국은 이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

입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개입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가능성이 많

고,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162)

  미국이 21세기를 자국 중심의 탈근대 국제체제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세계전략을 동

162) 백창재, “동아시아시대 새로운 외교지형의 구축,” �동아시아 외교의 중요성과 기본 방향�, 경기개

발연구원, 200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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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지역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이 구체화163) 되는 사례로서 대테러 대응책으로서의 특

정 국가들에 대한 압박, 북한 핵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6자 회담의 활용, 그리고 일본

의 군사 강대국화에 대한 용인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동북아는 현재나 앞으로도 미국

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가 연계된 지역으로서의 전략적 대상이 될 것이며, 이 점

에 있어서는 중⋅일간의 경쟁에서 보듯이 이들 양국에게 있어서도 결코 양보하기 어려

운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거쳐 온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2006년 현재 다음과 같은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164) 동북아에 있어 2국 구도가 선명하게 구축되어 그 구도가 더욱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165) 이는 미⋅일과 중⋅러 간의 경쟁 및 견제 관계가 심화되고 있

음을 의미 하는데, 전자는 미⋅일 동맹관계의 강화를 통해 지역의 군사안보와 힘의 우

위를 도보하고 있고, 후자는 중⋅러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독주와 일본

의 강성화를 견제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미 동맹

관계의 신축적인 수정을 희망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다 자주적인 외교를 위해 기존 동

맹국들과 부분적인 마찰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과거 역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역내 국가들 간의 인식차이와 갈등이 고조되

고 여기에 각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개입됨으로써 주요 국가들 간에 다소 불안정한 

상호관계를 표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과거역사와 신사참배 등을 둘러싼 한⋅중

과 일본 간의 갈등 그리고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동북공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한⋅

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구도는 대립적인 국가들이 분명히 이분화 되어 있지 않은 채 3

국이 서로 엇갈려 있는 형상이다. 여기에 각자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각국의 국내 정치

적 요인들과 연계되어 서로의 대외관계에서 부정적인 측면들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

복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의 질서 속에서 자원 및 에너지 확보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첨예화 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4대 신흥 경제대국 가

운데 2개가 아시아 지역 국가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163) 전재성,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와 전망,” 한국구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

문, 2004.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 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2006. p.36에서 재인용.

164)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국제정세전망�, 2005. pp.27-53의 내용을 재구성⋅보충한 것임. loc.
cit.에서 재인용.

165) 그러나 외교안보연구원의 2005년도 전망에서는 동북아 세력구도를 “미⋅중⋅일 신(新) 3각 관계”

로 표현하였다. 외교안보연구원, 『2005년 국제정세전망�, 2004. p.26. loc.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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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고속 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세계경제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질서도 큰 영

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이미 60달러 수준을 넘는 등 부정적 요인들이 거

세게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원 및 에너지 안보 쟁점이 갖는 중요성은 무

엇보다도 이것이 국제 정치⋅군사적 영향력으로 전환되어 국가 간 힘의 분포와도 의미 

있는 상관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이 안고 있는 현안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북

한은 현재 정치⋅군사적으로는 핵개발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6자회담 등을 통한 제도

적 관리, 경제적으로는 빈곤과 경제안정을 위한 자국체제의 유지와 국제사회의 원조,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는 탈북자 문제, 인권문제, 기타불법행위를 둘러싼 관련국들

과의 갈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한 난제들을 안고 있다. 이들 문제는 단순히 북한 

또는 한반도 차원이 아닌 세계적 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당분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도 부정적인 갈등 상황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 차이, 냉정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작용해 온 정치, 

이념 고도의 자존성, 현재의 여러 제도 및 관행상의 이질화, 세계적 차원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작동하는 현실적인 갈등적 쟁점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국가들 간에 보편

적으로 존재하는 갈등과 대립 현상 등이 복잡하게 중복되어 있는 성격을 보이고 있어 

지역적 관심사들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아감에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166) 

  탈냉전 이후 세계 정치적 변동은 동북아시아의 질서재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전종결 후의 움직임을 개관해 보면 한편

으로는 전통적인 국가 간 대립구조가 해소되는 진일보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으나, 다

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요소가 여전히 불식

되고 있지 못한 이중적인 모습이 눈에 띈다.

  국제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40여 년간 한반도의 휴전선을 경계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정치, 군사적으로 양분하였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진영 간 대결구도가 해소되었다. 

미소간의 대립이 사라짐과 더불어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북

한도 미국, 일본과의 수교를 위해 양국 간 교섭을 전개하는 등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

통적인 양국 간 적대관계가 우호관계로 전환되는 긴장완화 추세가 가시화 되고 있다. 

166) Ibid.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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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4대강국인 미⋅일⋅중⋅러의 관계도 냉전시대의 틀에 박

힌 관계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어 공통의 기본적인 이해 위에 협조적인 힘의 균형을 모

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즉, 4대국 간에는 고정적인 대립관계가 해소되어 정치적 

이해의 균형을 외교적으로 달성하고 어떠한 대국도 압도적인 군사위협을 조성하는 행

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협조적인 힘의 균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

어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4대국의 양국 간 수뇌회담은 협조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

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이러한 탈냉전에 따른 전반적인 긴장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한반도에

는 남북한 간에 여전히 전쟁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관계도 폭발력을 

잠재한 분단문제로서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세계적인 군비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각국은 여전히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

실험과 북한의 핵실험 위기에서 보듯이 핵무기의 확산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의 정치⋅안보환경은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국제냉

전의 붕괴이후에도 냉전의 유산이 여전히 잔존할 뿐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의 유산도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반도의 양 정부는 아직도 군사적 이념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있지 못하며, 여전

히 평화조약 없는 정전체제하에 놓여있다. 또 냉전체제의 전형적인 군사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는 동맹시스템(미⋅일 안보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여전히 동북아시아

의 안보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의 불투명성

은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형성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군사 안보적 차원의 위협요소 이외에도 몇 가지 첨예한 정치적 

대립 요소가 남아 있어 역내 안정과 평화를 잠재적으로 교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

역 협력체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첫째는 미해결의 영토분쟁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지역에는 몇몇 도서를 둘러

싼 영유권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저해하는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 간 전쟁과 갈등의 주된 요인이었던 영토분쟁

이 유럽에서는 거의 사라진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냉전이 종결된 이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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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 국민국가의 경향과는 달리 여전히 민족주의적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국가의 심벌인 영토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엔해양법의 발효로 

말미암아 신 해양 질서로의 재편과정에서 해양에 대한 권익이 해양국가의 주된 관심사

로 떠오른 것도 도서의 영유권분쟁을 첨예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러 간의 근본적인 대립요소인 북방 4개 도서의 영유권 분쟁은 소연방의 해체를 

계기로 완화될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으나 일본이 바라는 4개 도서의 완전 반환이 이루

어지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최근 들어 러시아 내에서 입지가 강

화되고 있는 보수파와 민족주의적 세력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러시아 정권이 대일 

양보노선을 선택할 경우 이를 좌시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사할린주의 지방

정부는 북방영토를 일본에 반환할 경우 사할린 주는 러시아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는 강

경한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조어도(釣魚島) 문제도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인 갈등요소이다. 1978년 등소평 방일시 영유권분쟁은 보류하고 후대에 

맡긴다는 중국의 입장표명 아래 잠복되어 있던 조어도 분쟁은 최근 들어 다시 표면화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년 조어도 에서는 일본의 우파세력의 등대설치의 시

도가 있었으며, 대만의 과격한 민족주의 세력은 이 도서주변에서 해양시위를 벌이는 

등 영유권분쟁이 첨예화된 바 있다. 조어도 문제는 일본과 중국, 대만사이의 관계증진

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도 한⋅일간의 갈등요인

으로 남아 있다. 한⋅일간에 어업분쟁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일본은 독도

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인의 대일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

으며, 한국정부는 독도에 대한 접안시설 공사를 추진하였다. 한국의 국민들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과거 일본이 추구하였던 제국주의적 노선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고 

극도의 경계와 반발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발전한다면 한⋅일 관계

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이 지역 바다의 새로운 해양, 어업질서 수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벌이고 있어 이 또한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안정 요

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유엔 해양법의 개정에 따른 200해리 배타



- 150 -

적 경제수역의 설정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1965년 체결된 어업협정의 개정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보인 바 있다. 1998년 일본

은 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하였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공동수역에서

의 잠정적 어로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등 극단적인 대립을 보인 바 있다. 한⋅일 양국

은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을 통해 일단 갈등을 봉합하였으나 여전히 신(新)어업협정 

체제에 대한 불만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과거청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전개가 동북아시아의 잠

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냉전체제하에서 안보와 경제의 논리 속에 잠복되

어 있던 과거청산 이슈가 한⋅일, 한⋅중 사이에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새로운 갈등요

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불철저한 전후처리 조치에 대한 항의와 불만이 한국과 중국 등의 각국

에 의해서 제기되는 등 전쟁과 식민지지배의 역사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아시아 

국가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종군위안부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피해자, 관련국가 및 민간단체 등이 일본의 전후처리의 시비에 대한 논쟁을 벌

이고 있고, 일본지도층의 역사왜곡 문제발언(이른바 망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

배 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이 냉전종결 이후 이른바 과

거청산 이슈가 동북아시아 국가 간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처럼 역사청산 문제는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를 마찰로 끌고 가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협력체의 구축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모색될 동아시아 공동체는 일차적인 경제적인 동기와 필요에 의해 추동되겠지

만, 그것의 진전속도와 심화 가능성은 오직 기억의 공유, 정체성의 확립에 달려있을 

것이고, 기억과 정체성은 바로 과거청산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의 오만한 자세, 그리고 미국의 대리자로서의 역살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일

본의 적극적인 보상조치와 국가 정체성일지 모른다. 그러나 타이완과 중국의 긴장 문

제, 남북한 통일 문제 등은 이들 지역에서 '정상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

체가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이고,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피해자에 대한 응분

의 보상조치를 실시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보통 국가'가 되는 것과 더불어 동아시아

에서 과거청산 작업은 마무리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

청산 작업은 바로 20세기 동아시아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제국주의, 국가주의, 서구



- 151 -

주의의 미망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면서 새롭게 태

어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167)  

  또한, 최근에 중국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기 민족주의와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동아시아에서의 맹

주로 재등장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지금의 환경은 100년 전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과 그 상황이 매우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당시의 무기

력했던 청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이건, 일본이건 간에 패권이 한 쪽에 몰려서는 안 되

고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의 

우리나라,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은 거의 비슷한 힘을 갖고 상호 견제해야만 동아시아

의 평화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건, 일본이건 두 국가 중 지나치게 힘이 한 

쪽에 집중되다 보면 100년 전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

처럼 국제질서는 힘의 논리가 선악을 결정하는 무서운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의 진정한 경제협력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이나 중국

의 일부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군국주의(新軍國主義)나 대국주의(大國主義)를 청

산하고 초국가주의적(超國家主義的)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정신의 배양이 중요하다. 한

⋅중⋅일 3국간에는 동북아시아 문제군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공공협력과 민간차원 협

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하는 노력이 이제 이들 3국에게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

다.168)

  장기적으로 보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공식적인 경제공동체의 수립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고, 

중⋅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정치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그러나 중⋅일간의 경제적 대립은 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향후 미국과 맞설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규

모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는 몇 년째 불황과 잇따른 경제 정책의 실패로 

167) 김동춘, “내부 과거청산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시발점,” <제6차 세계한민족포럼> '한국의 과거청

산과 동아시아 공동체',국제한민족재단(KOREA GLOBALFOUNDATION),(2005. 8. 12.) 참조

168) 안충영, “21세기 한국경제의 미래와 동아시아,”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0 봄호.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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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대국 일본에게 커다란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중

국의 값싼 인력과 시장으로 일본은 국가경제를 지탱해왔던 제조업의 공동화가 진행 중

이다. 이와 같은 중⋅일 양국 간의 동북아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은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공동체의 구성요건은 첫째, 이상적 목표와 자원의 공동 활용목적의 합의 가

능한 공동체(Community) 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에너지, 물류(수송), 환경 

등의 공동체를 통한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며, 둘째, 제2차 산업 지원목적의 공

동체로 금융지원, 무역산업, 인력개발에 초점을 둔 공동체 구성, 그리고 안정적 산업

지원책으로서 상호 교류 가능한 품목별 공동시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전시키는 일이

고, 셋째는 상호 협력 및 교류의 폭 확대목적의 관세, 환율, 표준화 등의 합의 도축 

및 규범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공조를 해나가는 일이며, 넷째는 결속력 강화목적

의 세계화 지향가치 정착노력이다. 여기서 우호적 국민감정 유발 및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사업이 요구된다.169) 

  이처럼 동북아 공동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문화⋅외교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교

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1997년 중국으로의 홍콩반환은 평화

롭고 성공적인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1998~2001년에 남북한 화해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남북화해로의 이례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시기는 워싱턴, 서울, 동경이 

공조했던 1997~2000년이었고, 그러한 진전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

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워싱턴 포기외교(diplomacybydereliction)170)는 이러한 성취

들 가운데 일부를 무색케 만들어왔고, 현재 많은 성과물들의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년의 외교적 진전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남북대립이 

새롭게 나타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분단 한국은 동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걸림돌임

이 틀림없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국가 간 공동체가 급속히 

발전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

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북핵위기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상황으로 되돌릴 

169) 김수희, “동북아 공동체 구축과제와 북한 핵 간의 상관성,” 『통일문제연구』, 제20권 제2호, 조

선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2005, p.33.

170) 포기외교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외교 및 경제 압력을 강화한 

계획적 외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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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171)

    2. 2. 2. 2. 북핵 북핵 북핵 북핵 문제와 문제와 문제와 문제와 6666자 자 자 자 회담회담회담회담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은 핵 개발로 나가기 위한 필요조

건을 갖춘 상태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남한과 재래식 무기

경쟁으로 자국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데다 우방이었던 소련과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

를 맺음으로써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고, 90년대 들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은 북한체제유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근인(immediatecause)은 북한

이 한국전이후부터 겪어온  미국으로부터의 핵 공격에 대한 불안감과 융합되면서 60년

대 이후부터 추진해온 원자기술의 하부구조 구축을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로 나가게 하

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비록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한이 핵무기개발 동결로 경제적 

수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수단적 성향으로만 파악하는데, 이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러할 뿐이지 

그 과정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목적에 따라 진행되

어왔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국제사회에 가시화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변화되자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하나의 협상카드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80

년대 중반이후 진행된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목적성과 수단성을 동시에 지니고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북한이 핵무기개발 국가인가 핵무

기보유 국가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중에서 핵무

기를 해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보유 국가로의 인정은 그 국가를 핵 개발 이전

상태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전 세계가 수긍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핵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조건, 즉 기술발달, 안보위협, 전략적 

필요성이 구비돼야 하지만 또한 이를 용인해 주는 주변 및 국제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이는 핵 국가로 나갈 수 있는 충분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핵 국가로 나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충족됐다고 할지라도 북한 주변 국가들 및 미국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충분조건을 충족

171) “동아시아 공동체는 가능한가?,” Daum 검색, 신지식파일, 참고. 

http://k.daum.net/qna/file/view.html?boardid=FAB&qid=1VnFR&q=%B5%BF%BE%C6%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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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지 않으면서 타협과 대화를 통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나간다면 북한의 핵실험 문

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될 것이다.172)

  북한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압박하게 되자 지난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핵실험

을 강행하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실험

을 예고한 후 기대했던 협상보다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으로

부터도 강력한 경고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북한이 굴복하지 않겠

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와 지도자가 

후세인의 이라크와 같은 꼴은 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

인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확산과 홍수 피해 등으로 피폐해진 경제상황 하에서 지도

자에 대한 북한주민의 충성심이 동요되고 있어 북한 당국은 이를 극적으로 추스를 필

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핵무기보유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미국 등 국

제사회로부터 핵관련 전략적 협상을 벌일 수 있고, 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판

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동아시아의 긴장은 물론이려니와 세계를 뒤흔드는 관심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 급기야 UN은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당

분간 결의안에 따른 제재를 가하면서 계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갈 수 있게 되자 북한

은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북⋅중⋅미 3자 대화를 명분 삼아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따라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제재와 협상을 동시에 구사하여 북핵문제를 풀어 나가

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JointStatement)으로  채택되었던 6개항의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삼아 그 이후 변화된 문제를 추가협의 하여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

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전개하고 있으

나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6자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

172) 이호령, “북한 핵개발의 원인 분석: 북한의 시각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

소,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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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6자회담의 의제로 한다는 입장이

지만 북한은 핵포기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반대급부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2006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북⋅미 비공개 회담에서 미국은 조기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에게 안전보장⋅경제지원⋅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포괄 제안을 

하였다. 2006년 12월 18일 6자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북한은 핵무기 포기보다는 핵무기 

통제 내지는 핵군축을 내세우면서 금융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등 반대군부를 확보하

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도 6자회담에 대한 적지 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양자회담 구도화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틀을 견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정부는 6자회담과 상기 틀 내에서의 북⋅미 협의를 병행한 외교

적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향후 1~2차례의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의지를 확

인하여 북한이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다차원적인 압박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해 갈 것이다. 북한이 테러리스트에게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이전하

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나 북한이 판단 착오로 추가 핵실험 등 모험적 행동을 취한다면, 북핵문제를 

둘러싼 협상분위기는 냉각되는 동시에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다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다. 북한은 이라크와는 전혀 다른 전략 환경을 갖고 있으

며, 부시대통령도 북핵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조기에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강력한 군사력이 생존권과 자립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해 해외로부터 경제 

원조와 핵무기 보유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국제사회와 협상에 있어 경

제 재건에 절실한 지원 확보와 WMD 보유라는 모순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 왔다. 

그러나 핵개발 포기에 관한 국제적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궁극적으로 한 쪽

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형성된 국제사회의 강

력한 반북 연대를 타파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특히 대북 압박을 둘러싸고 한⋅중과 

미⋅일의 입장 차이를 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 민족 공조를 강조하

여 각각 미⋅일과 다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 한⋅미⋅일 공조 구도를 깨려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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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두고 양자 경쟁을 부추

겨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협상을 면밀

히 관찰한다면, 북한은 중요한 담판을 앞두고 필요 이상의 모험적 행동을 취하여 자신

의 협상력을 제고하거나 형상의 돌파구로 삼아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상이 정체되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

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

한의 모험적 행동은 협상 분위기를 냉각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보다 강화시킬 것

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한반

도 주변 4강은 북한에 대해 서로 다른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어느 국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북

한문제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넘어 중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로 비화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에 집착하면 할수록 체제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우려

가 있으며, 동아시아의 핵확산 도미노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173)

  이처럼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남

북 관계의 진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발전이 북핵 문제의 해결 여하에 달려 있음은 명

백한 사실이다. 북핵사태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경우에는 물론 남북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면,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는 냉각되고, 교류협력도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강한 도덕적 불

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핵 불용의지는 변함없으므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강한 

의도를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가동문제와 국제테러집

단과의 연계 가능성은 세계안보전략 차원에서 간과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고려되

므로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및 선제공격 가

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편 국제협력과 다자적 방법을 통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안정 질서를 도모

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하는 한편, 대미 후방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아⋅태 지역은 

173) 『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7.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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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동지역에까지 군사활동 반경을 넓혀 가고 있다. 또한 대(對)테러 작전,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일본 자위대의 대외 군사활동을 보장하는 국내 법제를 차근차근 마련하

고 정비함으로써 대내외적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질서의 안정적 유지가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군사 혁신 및 경제 개

혁의 성공적 추진 요건임을 직시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안보 대화 및 다자간 신뢰 구

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개발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의 실질적 

호스트 역할을 지속적으로 자임함으로써 협상 외교에 관한 동북아 지역 내 주도적 역

할을 자리매김하고자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핵 폐기 협상에 수동적으로 응하거나 6

자회담의 향방 자체가 불투명해 질 경우, 중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개연성이 

있다.

  러시아의 경우,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주요 결정과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개발문제를 논하는 6자회담 구

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할 것으

로 예측된다. 한편, 중국의 북한에 대한 핵 포기 압박이 고조될 경우 북⋅중간 관계 

변화의 틈새를 인용, 북한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변자 역할을 상황에 따라 

자임할 가능성도 있다.174) 이렇게 북한 핵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참가하

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가운데 핵실험 이후 6자회담은 전격적으로 재계되

었다. 현실적으로 볼 때 6자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중국이 어떻게 조율해 내느

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은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지만 평화적으로 해결되

지 않는다면 오히려 엄청난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제 제 제 제 5 5 5 5 절 절 절 절 미국의 미국의 미국의 미국의 태도태도태도태도

    1. 1. 1. 1. 미국의 미국의 미국의 미국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구상구상구상구상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세계전략을 살펴보아

174) 송은희,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6자회담,” 『통일문제연구』, 제20권 제2호, 조선대학교 통일문제

연구소, 2005.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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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미국은 구소련의 해체 직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연구에 착

수하였고, 그 결과 “개입과 확대전략”(theStrategyofEngagementandEnlargement)이라

는 대외정책을 1994년에 채택하였다.175) NSSEE 94의 주요 골자 중 본 논문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구소련이라고 하는 주요한 적이 사라졌지만 민족분쟁, 

불량국가 들의 존재,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대규모 환경파괴 등 국제정

세를 불투명하게 하고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위험이 여전히 남

아있다. 둘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위험들은 미국의 국내정책과 대외정

책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셋째, 미국은 근시안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지도국가

라는 책임감을 갖고, 국제문제에 적극 관여(involvement)하여야 하며, 이 길만이 미국

의 지속적인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 세계도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 넷째, 이 전략의 최종목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한 더욱 안전한 세계 공

동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의 안전”,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 확산“ 등 

3개의 전략목표의 달성을 추구한다. 다섯째, 이러한 최종목표와 전략목표는 미국의 막

강한 군사력, 다이나믹한 경제력, 자유, 평등 및 인간존엄성이라고 하는 미국적 가치

에 기초하여 추진된다. 

  결국, 미국의 세계질서 구상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하여 팍스-아메

리카나(Pax-Americana)176)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전 세계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하나의 공동체”(thecommunityofmarketdemocracies)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177)

  이러한 미국의 3대 전략목표는 동아시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175) TheWhiteHouse,"NationalSecurityStrategyofEngagementandEnlargement"(Washington
D.C.:TheUSGovernmentPrintingOffice,July1994).이하,NSSEE 94. 한상희, “미국, EU, 

ASEAN의 동아시아 구상과 동북아의 딜레마,” ‘두뇌한국 21’사업 발표논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

원 통상법연구센터, 2001에서 재인용. http://www.korea.ac.kr/~intplaw/hsh.htm 참고.

176) 냉전 해체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 향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헌팅턴은 국제체제가 냉전체제의 양

극체제에서, 구소련의 해체이후(특히 걸프전을 통해서) 현재는 미국의 단극체제이지만 이는 곧 단

극-다극체제로 바뀔 것이며, 21세기에는 다극체제(multi-polarsystem)로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

상한다. Ibid.에서 재인용.

177) NSSEE 94, p.9.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 이상우,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 

오기평 편저,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 (도서출판 오름, 2000), pp.213-229. 이범준, �탈냉

전기의 미국 외교정책 -클린턴 독트린의 이론과 실제-�, 이범준 외, �미국외교정책: 이론과 실제

�, (박영사, 1999), pp.1-25. Ibid.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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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전확보는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의 기초이다. 미국은 냉전종료 이후 동아시아

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계속 보완해 오고 있다.178) 미국은 서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지역안보기구를 설립한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들과 각각 채결한 양자 안보조약에 기초하여 안보

문제를 다루어 왔다. EASR 90과 EASR 92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병력을 감축할 것

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이후 동아시아의 안보가 불안정해지자 EASR 95와 EASR 98은 

다시 미군 10만 정도를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에 주둔시킬 것을 확인하고 있다.179) 1996

년에는 미일 신(新)안보선언을 발표하고, 1997년에는 미일 신(新)방위협력지침을 채택

함으로써 미일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180) 미국은 ARF 등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체를 최대로 이용하겠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의 핵심은 앞으로

도 계속 양자 안보조약일 것이다.181)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미국은 동아시아의 무역장벽 제거

와 시장개방을 주도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거 미국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양자주의 우선의 무역정책을 취하여 왔으며,182)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78) 미국 국방성(DOD)은 1990년 4월 냉전종료 이후 첫 번째 동아시아 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US
DOD,"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e: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WashingtonD.C,USGPO,April 1990). 이 문서를 보통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t
AsianStrategyReports,이하 EASR 90)라고 부른다. 미국 국방성은 1992년, 1995년, 그리고 

1998년에 각각 EASR 90을 수정, 보완한 EASR 92, EASR 95, EASR 98을 발표하였다. 현재 

부시 신(新) 행정부가 새로운 EASR을 준비중에 있다. 다음의 보고서도 참조할 것. William D,
Cohen(SecretaryofDefense),"AnnualReporttothePresidentandtheCongress,"(2001). Ibid.

에서 재인용.

179) EASR 98은 동아시아에 10만 정도의 미군병력(approximatelytroops)을 유지할 것ㅇ라고는 적고 

있지만, 향후 일정기간(theforeseeablefuture)이라는 것과 앞으로 동맹국들과 안보책임을 부담하

고자 더욱 노력할 것(increasingoureffortstosharesecurityresponsibilitieswithourfriends
andallies)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Ibid.에서 재인용

180) 미일간의 신 방위선언 및 신 방위협력지침의 채택배경과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남창희,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pp.195-225. 김호섭, �미국의 일본정책�, 이범준 supranote 7, pp.387-404를 참조. Ibid.에서 

재인용

181)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둘러 싼 논쟁은 다음의 두 논문을 참조할 것. JosephS.Nye,Jr."East
Asian Security:TheCaseforDeepEngagement",Foreign Affairs,Vol.74,No.4(1995),
pp.90-102.ChalmersJohnsonandE.B.Keehn,"EastAsianSecurity:ThePentagon'sOssified
Strategy",ForeignAffairs,Vol.74,No.4(1995), pp.103-114. Ibid.에서 재인용

182) 미국은 다자간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할 경우 남북문제나 동서문제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미 경제, 안보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국가들과는 양자관계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고대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책과 리더

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도서출판 서울프레스, 1996),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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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쌍무적 무역압력의 중요 대상국이 되어왔다. 따라서 원래 미국은 동아시아 경

제협력회의(EAEC)뿐만 아니라 조기의 APEC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1993년 APEC에 대한 지지입장을 정

식으로 표명하였고,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초청하여, 최초의 아태지도자경제회의를 

주최하였다. 1989년에 탄생되었으나 미국과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APEC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미국의 전폭적 지원 하에 급성장하게 되어, 1994

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의에서는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르선언(BogorDeclaration)183)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이러한 급작스러운 

정책수정에는 다자간 레짐 형성에 의한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쇠퇴의 방지, 탈냉전 후 

안보개념의 변화로 인한 미국경제의 중요성 부각,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심화에 

대한 대응, 양자주의 무역정책에 따르는 지나치게 과도한 정치적 비용 등의 원인이 크

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보편적 국제기구(WTO)와 쌍무주의에 APEC이라고 하

는 지역적 경제협력체를 추가함으로써, 3트랙에서의 협상을 병행하는 소위 “3트랙 접

근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  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민주주의(democracy)의 확산은 소위 “민주평화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미국적 가치를 동아시아의 

전역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러시아, 중국 및 북한 등과 같이 다루기 

힘든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들을 자극시키는 

과격한 정책을 지양하고, 이들과의 접촉, 교류 및 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상품, 문화, 

제도와 더불어 서구의 가치관을 이들 국가에 유입시킴으로써 이 국가들로 하여금 점진

적으로 민주주의화되어 나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184)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 변수의 가중치 및 두 변수의 

향후 변동 방향은 동아시아가 미국의 세계전략 혹은 지정학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은 전체적인 조망

을 위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아시아는 주요 강대국들의 정책 우

선순위에 있어서 부침이 상당히 심해왔다. 그러나 하나의 독자적인 지역으로 평가할 

Ibid.에서 재인용.

183) 보고르선언은 APEC 저명인사그룹의 건의를 토대로 하여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를 개도국은 2020

년, 그리고 선진국은 201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Ibid.에서 재인용.

184) Ibi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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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동아시아는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역내의 미군사력 존재가 암

시하듯 이 지역질서의 현황이 거의 오늘날의 국제정치체제 위계질서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185)

  상기의 분석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상실이 세계패권의 침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미국에게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쇠퇴는 곧 미

국의 세계패권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그러하다면 현실주

의적 관점에서 미국이 이미 향응하고 있는 역내 기득권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 

확대를 마다할 논리적인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최근의 예로 “1994년의 북핵 위기, 1996년 중국의 대만 흡수 위협 그리고 1999년의 

동티모르 사태 등에서 미국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을 분명히 했고 나름의 해결

책을 독자적으로 도출했다.”186) 미국은 또한 역내 어느 국가도 갖고 있지 않는 강력한 

힘의 투사 메커니즘(powerprojectionmechanism)을 소유하고 있다. “쌍무적 수준의 

안보연계가 그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와의 그것을 들 

수 있고, 나아가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과의 안보 이해(securityunderstanding)도 

포함된다.”187)

  여기서 패권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 번 정리될 필요가 있다. 논의를 동아시아 지역

으로 한정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지역패권

으로부터 전략적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다른 어느 국가보다는 우위에 있는 일본조차도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185) 마이클 레이퍼, “힘의 균형문제(均衡問題)와 지역질서(地域秩序),” 레이퍼 편, 東아시아 세력균형

(勢力均衡), p.175. 김기수, “군사력과 경제력의 투사,” �동아시아 역학구도�, 한울아카데미, 

2005. pp.173에서 재인용.

186) PeterVanNes,"GlobalizationandSecurityinEastAsia,"  23/4, 1999, 

p.322. Ibid. p.174에서 재인용.

187) Ibid. 특히 1996년의 대만사태는 미국의 의지와 중국 능력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베이징 측

이 대만 시민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 연습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무력 사용이 미국의 감

내 수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그들의 의사를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 당시 인민해방

군은 뒤로 물러섰고, 나아가 ‘새로운 안보 개념(new securityconcept)'에 대한 언급을 통해 불을 

끄려는 노력을 보였다. 다섯 개 항의 평화공전 원칙과 UN 헌장을 인용했는데, 그 중 핵심은 ’상

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그리고 협력‘이었다(Ibid., p.336). 이 말은 미국에 대한 사실상의 승복

을 의미했다. 당시 미국은 실제로 항공모함 두 척을 파견하며 그들의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각주 92) 참조. loc.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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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 소련과 대치하던 때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침략 위

협이 사라졌음으로 안보 의존도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상황에

서도 중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안정의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외국투자의 유입, 무역, 그리고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환

경을 미국이 조성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발견된다. 우선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기

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의사가 그렇다면 다음으로 미

국의 능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적어도 현재까지 일본은 물론 중국도 미국이 능력의 한

계를 느낄 정도로 힘을 투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도 없다. 

만약 잠재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측이 불가능한 잠재력일 뿐이다.188) 

특히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주선하고 추후의 대안까지 마련하고 있

는 미국의 행보는 동아시아의 전략 요충에 대한 개입을 축소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사

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189)

  이렇게 미국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역

할을 끊임없이 찾고 있으며, 또 창조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

는 것이 국가이익에 관한 개념정립이다. 1996년에 발표된 미국 국가이익위원회(The
CommissiononAmerica'sNationalInterests)의 보고에 의하면 “약 40년에 걸친 대 

소련 봉쇄에 관련된 천편일률적인 사고방식이 끝난 이후(미국의 국가이익에 관련하여) 

미국은 비정상적인(adhoc)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

면 미국의 가치와 경제력 그리고 미국인의 생활에까지 위협받을 것이다.”190) 동보고서

188) 흔히들 현재의 발전 속도가 지속되면 2020년경 중국의 경제적 능력이 미국과 필적하다고 주장하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심층적인 차원에서 검증된 바는 없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 도이치뱅크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연평균 7%의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 2017년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조선일보, “세계적인 투자은

행 ‘도이치뱅크’ 보고서, 中 경제, 2017년 세계 2위,” 2003.04.11. Ibid. p.175에서 재인용.

189) 비교적 온건한 국제관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조셉 나이(JosephNye) 교수도 미국의 동

아시아에서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은 사활적인 것”이고,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로부터 후퇴하지 않

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조셉 S. 나이, “미국의 신아시아 전략. 미일 동맹은 아시아전략의 초석, 

군사 프레젠스를 통해서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문제 319, 1997년3월, p.115. 김기수, 

loc.cit.에서 재인용. Ibid. pp.173-175.

190) America'sNationalInterests,
(MA:CenterforScience and InternationalAffairs,JFK SchoolofGoverment,Harvard
University,1996),p.1.S.Huntington,Ibid. p.36에서 재인용. 김의곤, “21세기 국제질서와 한국의 

통상정책 - 미국의 세계경영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제7권 제3호(통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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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의 국가이익을 분류하였다: 첫째는 대량살상무

기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 둘째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에 적대적인 패권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막는 것. 셋째는 미국의 국경과 공해상에서 적대적인 국가라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 넷째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무역과 자본시장, 에너지 공급 그리고 환경

을 보호하는 세계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는 것. 마지막으로 미국 동맹국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을 꼽았다.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요소들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협하고 

있는가? 그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 테러리스트들 혹은 테러 집단들이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위협은 중

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일이다. 물론 새로운 위협요인들이 등장할 수

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볼 때 미국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

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책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미 국가이익위원회도 미국 대통령이 국가이익에 관한 국민들로부터의 합의를 도출

하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9.11 테러 이후 더욱 강하게 나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파편화되고 있는 미국 내부의 단결을 위하여 그리고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미국의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적인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강압적이고 일

방적인 외교노선의 추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191)

  이러한 미국 특유의 대외정책관(對外政策觀)은 동아시아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전

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공산세력에 대한 방어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 생각했다. 동맹국들이 자본주의에 기초, 강력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여

겼고, 자본주의와는 동전의 양면 격인 정치체제 즉, 민주주의의 착근도 필요하다고 인

식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선진국이었음으로 별 어려움 없이 미국의 의도가 현실화될 

수 있었으나 다른 주요 국가들의 사정은 달랐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했다. 이른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이라는 새로운 

개발모델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의 경제문제 즉 내정

에도 개입하여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생각과 의도가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

집), 한국동북아학회, 2002. p.40에서 재인용.

191) 미국의 대테러 강경정책에 관해서는 Lam O Lesser,eds, (Santa
Monika,CAL:Ramd1999)그리고 RensselaerLeeandRaohaelRerl,"Terrorism,theFuture
andtheUSForeignPolicy,"CRSReport,IB95112,May30, 2002 참조. Ibid.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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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철된 국가가 한국과 대만이었다. 그 후 같은 계획이 남부 베트남에도 적용되었

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한국과 대만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성공을 거둔 반면, 베

트남에서는 실패했다. 

  특히 한국의 예가 중요한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한국은 후진국 개발역사상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된 고도 경제성장은 그 후 20여 년간 

이어졌고 성장률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연평균 10% 이상이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대규모 장치산업의 육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대단위의 

기간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한국과 대만의 성공에 자유무역항인 홍콩과 싱가포르가 가세하며 이른바 4마리의 용

이라는 경제 기적의 주역이 동아시아에서 탄생했던 것이다. 한국의 성공은 다른 지역

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는데,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국도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모델을 적

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요컨대 한국은 후발 국가들의 경제

개발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과정을 아는 

것은 사실상 동아시아 다른 경제단위의 개발전략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특히 중국

의 경제성장이 눈부셨는데, 중국의 급성장은 규모경제(Economyscales)의 위력을 보

여주었다. 2004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중 셋이 동(同)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동아시아는 세계의 이목과 경쟁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크게 봐서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은 과거와는 달리 한 국가의 경제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점진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외부 지향형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상, 자본 및 기술 그리고 방대한 시장 등이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 세계 자본주의

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세계 자본주의체제도 국제관계의 

일부로 이해하다면 누군가에 의해 지배 및 통제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한국을 위시

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성격과 과정 때문에 국제경제체제, 구체적

으로는 경제패권국으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는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군

사 및 경제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서, 미국은 애초부터 그러한 구도를 이미 상정했

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미국도 18-19세기 당시 서유럽 특히 영국 중심의 국제 자본

주의체제에 편입되며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능력이 배양되자 세계경제패권을 차지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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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에서 경제로부터 파생되는 영향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나아가 영향력의 범위가 커지는 경우 더 큰 규모의 경쟁인 패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다. 미국이 공산주의의 봉쇄를 위해 군사 및 경제를 혼합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

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전략이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어느 국가도 두 가지를 그들 이

해의 확대를 위해 체계화시키고 전 세계에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해

는 일차적으로 자본주의의 확산을 통해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정점에 있는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

의 패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접근은 

매우 독특하고 스케일이 큰 것이었다. 미국을 소련과는 달리, 다차원의 강국

(multi-dimensional)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192)

     2. 2. 2. 2. 미국의 미국의 미국의 미국의 반응반응반응반응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이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미국의 

유보적이고 비협력적인 태도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움

직임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고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1990년대 초반 말

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에 의해 제기된 EAEC(정부차원의 동아시아경제협력체 : 동아

시아 경제간부) 구상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경제협력구도

에도 반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ASEAN + 3은 동아시아 지역을 대변하는 그룹으로 

어느 정도 정례화 되어가고 있기에 미국으로선 무작정 반대만 할 입장은 아니었다.193)  

  그러다가 최근 ASEAN + 3 협력체제가 중장기적인 협력사업 추진과 제도화를 통하

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이 

ASEAN 국가들에 대한 평화적 외교 공세를 강화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EAS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상황전개 방향

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

해 나가면서, 특히 역내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계심

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 과정이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192) 김기수, op.cit. pp.214-216.

193) 배긍찬, “아세안+3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 정책연구시리즈 2001년 

4월, http://www.ifans.go.kr/ik_a003/ik_b011/ik_c006/1131980_1152.html 참고.



- 166 -

한다는 원론적인 공식 입장과 함께 미국의 EAS 참여 희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향후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중국의 일방적 주도로 전개되거나 반미적 또는 탈 미적 

경향을 띨 경우,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를 저지 또는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도 완

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194) 

<<<<표 표 표 표 VVV-1> -1> -1> -1> 미국의 미국의 미국의 미국의 국제역할에 국제역할에 국제역할에 국제역할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미국인과 미국인과 미국인과 미국인과 세계인 세계인 세계인 세계인 간 간 간 간 인식의 인식의 인식의 인식의 차이차이차이차이

국 국 국 국 가가가가
미국은 미국은 미국은 미국은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나라의 나라의 나라의 나라의 이익을 이익을 이익을 이익을 고려하는가고려하는가고려하는가고려하는가????

아주 아주 아주 아주 혹은 혹은 혹은 혹은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별로 별로 별로 별로 혹은 혹은 혹은 혹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모름 모름 모름 모름 / / / / 무응답무응답무응답무응답

미국 75 20 5

멕시코 42 52 6

브라질 37 55 8

캐나다 25 73 2

독일 53 45 2

영국 44 52 3

이탈리아 36 58 5

프랑스 21 76 2

러시아 21 70 9

인도네시아 41 49 10

인도 38 31 31

한국 23 73 4

일본 36 59 5

이집트 17 66 17

터키 16 74 10

자료 : WhattheWorldThinksin2002,ThePew ResearchCenterReport(Dec. 4. 2002, p.70: 
임성호, “2004 미국선거와 향후 국정 전망: 국내적 양극화와 대외적 일방주의,” 『신 아세

아질서연구회 추계세미나 자료집�(2004. 11. 25), p.21에서 재인용.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의식하는 미국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주도권이 중국의 영향권으

로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일본을 통해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까지를 동아시아 정상회

의에 참가시켜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협력을 위한 국제

기구의 건설과정에서 미국은 배제되어 있다. 물론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전제로 

194)       ,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문제,” 미래전략연구원 보고서 참고. 200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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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지역화가 진전되면 폐쇄적인 블록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

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195) 동아시아는 미국에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이 APEC의 제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첫째 미국이 

동아시아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의 수출 중에서도 동아시아지역

에 대한 수출이 신장하고 있다는 점. 둘째 미국의 산업계가 동아시아 진출에 강한 관

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 EU가 보호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항

세력을 형성할 필요성, 넷째 동아시아의 경제적 동학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불안 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196) 

  동아시아지역에서 안보 및 경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부정할 수는 없

다. 그럼에도 동아시아국가들은 1997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지역 자체의 지역

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동아시아 위기는 미국발(發) 위기였으며 

위기의 극복과정에서도 미국의 역할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역주

의와 APEC은 경쟁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동아시아국가들은 동아시아지

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여전히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만 매몰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 

사이의 게임에서 ‘주변’의 이해를 고려할 수 있는 해법의 발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197)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의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미국이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미국은 미국을 배

제한 ‘동아시아 공동체(EastAsianCommunity)’의 발전이 이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

는 핵심 동맹세력으로 성장할까봐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미일동맹의 강화는 동남아지역에서의 일본을 통한 미국의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195)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견제도 유럽의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다르다. EAEC에 대한 

미국의 과잉반응처럼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의 지역기구 건설에 대해 미국은 명백히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에 쓰인 한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미국

과 일본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P.Katzensteinand
M.Rouse,"JapanasaRegionalPowerinAsia",inFrankeland

를 참조.; 김용복⋅구갑우, op. cit., p.154에서 재인용.

196) 김원중, “일본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APEC과 EAEC를 둘러싼 갈등”, �경제와 사회�(1998 가을

호), p.88.; Ibid. p.155에서 재인용.

197) Ibid. 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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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동남아시아는 경제적 역동성(dynamism)을 갖춘,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패권국(hegemon)들
이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의 마련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

에 없는 지역인 것이다.198) 

198) 『브레이크 뉴스』, 2005.4.5. 참고



- 169 -

제 제 제 제 VVVIII    장   장   장   장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형성의 형성의 형성의 형성의 전망전망전망전망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경제공동체경제공동체경제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가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그 이전만 해도 동아시

아 대부분의 국가는 식민지 통치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경제의 기본 틀을 다지는 수준

에 머무르고 있었다. 일본만이 예외였는데, 비록 전쟁에 패하기는 하였으나 미국과의 

밀착 관계를 유지하며 자본주의가 확실히 뿌리내리는 가운데 전쟁의 후유증을 급속히 

치유함으로써 이미 1960년대부터 자본주의 열강 대열에 다시 합류하기 시작했다. 

  21세기에는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반면, 일본도 아태

지역의 경제대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게 될 공산이 크며, 이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새

로운 경쟁관계가 형성 될 것임을 배제 할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아시아 국가들이 20세

기 중에 달성했던 정치적 안정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아시아의 시대라는 표현과 혹자들에 의한 주도주의적 사고가 과

연 올바른 것인가?

  미국의 MIT대학 폴크루만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아시아 경제의 상』에서 아시

아경제의 급성장은 노동과 자본 투입량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것이지 기술혁신이나 생

산효율의 개선은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아시아의 성장은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즉 아시아의 급성장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

입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이지 생산성 향상에 의한 질적 성장은 아니므로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의 증가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폴르크만 교수의 주장 이외에도 동아시아 인건비의 상승. 빈부격차의 확대,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의 심화, 인프라의 부족,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 공기업의 민영화, 은행

의 부실화 등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난제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제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최근 동아시아의 각국의 수출 감소, 경상수지 확대 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금후 21

세기에 들어서도 수십 년간은 성장을 지속할 것이 틀림없다고 전망했다.199)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FTA를 달성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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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규모나 발전단계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경제발전단계상의 격차는 FTA 체결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할 것이다. 둘째,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관계, 정치체제의 차이 및 

군사동맹과 경제파트너간의 비대칭성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과거사 문

제 및 공동체 의식의 결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과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는 강한 이익집단의 존재는 동아시아 

FTA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양질의 FTA 체결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FTA의 당위성과 동아시아 FTA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대내외

적 요인도 자명하다.

  첫째, 유럽과 미주에서의 거대한 무역블럭의 대두로 세계 주요 경제지역 중 유일하

게 동아시아만이 지역차원에서의 지역무역협정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EU가 확대 ․ 심화되고 있으며 NAFTA의 성공을 토대로 전미주자

유무역지대(FTA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도 FTA가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는 지역차원의 FTA가 없는 상태에서도 

역내무역이 확대되어 왔다. 이는 동아시아가 자연스러운 경제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하겠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 증대라는 기본적 차원에서도 동아시아 FTA는 필요

하다. 또한 FTA 확산의 주된 동기 중 하나는 지정학적 요인에서 드러나듯이 동아시

아 내 중⋅일간 경쟁⋅갈등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갈등구

조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

시아 FTA는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수단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 내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아시아 

FTA는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FTA는 이미 2001년 10월 31일 동아

시아 비전그룹(EAVG)에 의해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

되었다. 동아시아 비전그룹은 APEC 보고르 선언 목표보다 훨씬 이전에 동아시아 

FTA를 실현시킬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부르나이 ASEAN + 

3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200)

199) 송희연,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는 도래 하는가?,” 『관세와 무역』, 1999년 12월호. pp.4-5.

200) Chang JaeLee,"EastAsian EconomicRegionalism and theRoleofSouth Korea",Paper
presentedattheKoreaConferenceon attheUniversity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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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VVVIII-1> -1> -1> -1>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FFFTTTAAA    형성 형성 형성 형성 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

동아시아 FTA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중⋅일

FTA

ASEAN+3정상회의 양자간 FTA AFTA

<<<<그림 그림 그림 그림 VVVIII-2> -2> -2> -2> 양자간 양자간 양자간 양자간 FFFTTTAAA를 를 를 를 통한 통한 통한 통한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FFFTTTAAA형성 형성 형성 형성 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

동아시아 FTA

ASEAN +한
한⋅중⋅일

FTA

ASEAN +일

한⋅중 FTA

ASEAN +중 한⋅일 FTA

  동아시아 FTA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ASEAN + 3 체제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것이다. ASEAN + 3 체제는 정상회담에서 

시작되었으나 각료급 회담과 고위공직자회의 등으로 보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mbridge,onApril3rd-6th,2002,이창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전망과 추진방안: 동아시아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p.1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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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공식적인 제도적 틀이 결여된 상태이며, 더욱이 ASEAN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 ․ 중 ․ 일 3국은 부수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

라 이미 2002년 11월 싱가포르 고척동 총리가 ASEAN + 3 정상회담 체제를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2001년 11월 브루나이 

ASEAN + 3 정상회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11월 비엔티안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또 다른 가능성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양자간 

FTA의 확산을 통하는 방식이다. 동아시아 내 양자간 FTA의 확산은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ASEAN 자유무역지역(AFTA)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 FTA가 

형성될 경우 이들이 합쳐 동아시아 FTA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201) 

  동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왔었

으나, 금융위기 이후 ASEAN + 3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ASEAN이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동남아 국가들이 ASEAN을 중심으로 결속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동남아 보다는 한⋅중⋅일의 동북아

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중⋅일의 

FTA를 구축하고, 이를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동북아 우선통합, 동남아 지역으

로 확대’라는 전략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202)

  이들 시나리오 중,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양자간 FTA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양자간 FTA를 통한 동아시아 FTA 실현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요한다. 양자간 

FTA 확산을 통한 동아시아 FTA 형성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ASEAN과 한⋅중⋅일 3국간 별도의 FTA가 이루어질 경우, 

동아시아 FTA는 이들 개별협정으로부터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중⋅일 FTA가 성사될 경우, 이는 동아시아 FTA 실현에 결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해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혹은 이를 토대로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순차적으로 동아시아 FTA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1) Ibid. pp.134-137.

202) 김두진, 『EU 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거대기업 역할론�, 삼성경제연구소, 2006.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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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VVVIII-1> -1> -1> -1>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주요국의 주요국의 주요국의 주요국의 FFFTTTAAA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동향동향동향동향

국가국가국가국가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상황상황상황상황

싱가포르⋅뉴질랜드 2000년 11월 CloserEconomicPartnership(CEP) 체결

싱가포르⋅일본 2002년 1월 FTA 체결

싱가포르⋅EFTA 2002년 6월 FTA 체결

ASEAN⋅중국

2002년 11월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 2010년을 목표로 협상 

-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 협정체결

- 선자유화조치 2004년 추진개시, 2004년 10월 협상 타결

- 2005년 7월 FTA 발효

ASEAN⋅인도
2002년 11월 FTA 추진 합의

- 2003년 10월 포괄적협력협정 체결, 2004년 11월 FTA 협상완료

태국⋅인도 2002년 11월 FTA 협상 개시, 2004년 9월 조기자유화 실시

싱가포르⋅호주 2003년 2월 FTA 체결, 2003년 7월 발효

싱가포르⋅미국 2003년 5월 FTA 체결, 2003년 8월 발효

싱가포르⋅인도 2003년 5월 FTA 협상 개시, 2005년 6월 FTA 체결

일본⋅ASEAN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 구상체결, 2005년 8월 2차 협상

- 2004년 11월 필리핀과 양자 FTA 협상 타결

- 2005년 5월 말레이시아와 양자 FTA 협상 타결

- 2005년 9월 태국과 양자 FTA 협상 타결

- 2005년 7월 FTA 협상 개시, 10월 2차 협상

한국⋅일본 2003년 10월 공동연구 완료, 협상 중

한국⋅싱가포르 2003년 10월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22005년 8월 FTA 체결

한국⋅ASEAN 2004년 8월 공동연구 종료, 2005년 11월 8차 협상

태국⋅미국 2004년 6월 FTA 협상 개시

태국⋅호주 2004년 7월 FTA 추진 서명, 2005년 1월 발효

태국⋅뉴질랜드 2004년 11월 FTA 협상 타결, 2005년 7월 발효

중국⋅인도 2005년 3월 공동연구 완료, FTA 협상 중

중국⋅호주 2005년 3월 FTA 공동연구 종료, 8월 FTA 2차 협상 완료

ASEAN⋅CER 2005년 2월 FTA 1차 협상

한국⋅인도 2005년 2월 포괄적 경제연대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

인도⋅말레이시아 2005년 11월 FTA 협상 중

일본⋅인도 2005년 4월 FTA 공동연구 개시

일본⋅호주 2005년 9월 FTA 공동연구 개시

한국⋅미국 2006년 5월 FTA 협상 개시

중국⋅인도 2006년 9월 FTA 협상 3년 만에 재개

일본⋅베트남

2006년 10월 양국협력체제 설립 위한 일-베트남 공동성명 서명

 - 양국간 경제협력협정(EconomicPartnershipAgreement) 협상  

   개시 선언

- 2007년 1월에 제1회 협상을 개최하기로 결정

중국⋅파키스탄 2006년 11월 FTA 체결

   자료: 권  율⋅이창수,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 배경과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

05-4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7을 참고로 하여 작성. (주: 2006년 12월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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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이는 한⋅중⋅일 FTA로 확대되거나 혹은 동아

시아 FTA 실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자간 FTA 위주의 동아시아 내 지역주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FTA 실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는 다자간 틀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기 시나리오들은 상당부분 동시에 진행되어 상

호 상승작용을 발생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일본이나 중국이 동아시아 내 FTA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양국이 동아시아 내 FTA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FTA
가 체결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 중⋅일 양국 간 FTA가 실

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ASEAN이나 한국이 FTA 허브 역할을 할 가

능성이 높으며, 현재로서는 ASEAN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내 상황에서 몇 가지 독특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FTA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이 경제대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별

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동아시아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이 동아시아 FTA 

및 동아시아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정학적 역할관계에 기초한 경쟁적 FTA의 확산도 동아시아 내 무역자유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TA의 확산을 통해 역내 무역자유

화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지나친 경쟁의식은 동아시아 FTA 형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203) 따라서 동아시아의 통합은 개방적 지역주

의 형태가 아닌 순수한 FTA형태로 진전되어야 한다. 결국 ASEAN + 3가 동아시아자

유무역지대를 추진한다면 이는 순수한 FTA형태를 띄어야 하며 강제성을 가져야 한

다. 실제로 보고르 목표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역내 자유무역 및 투자달

성”은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개입(commitment)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방적인(unilateral) 
자유화로는 이와 같은 목표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동아시아는 전통적 의미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회원국은 일단 기존의 ASEAN + 3로 제한하여 추진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비ASEAN + 3 국가들이 참여하지만 EAS
자체는 ASEAN + 3의 장기 협력사업으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EAS가 논의할 협력

203) 이창재, op.cit.,pp.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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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근거는 EASG보고서에 명시된 사업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AA)이다. 물론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ASEAN + 3가 독립

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EAFTA는 ASEAN + 3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이 되는데 그칠 

수도 있으나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지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204) 

FTA의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이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협력체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 전체 자유화의 지체와 더불어 동시에 중규모 혹은 소규모의 자유화추진이

다. 여기에는 경제적 발전단계의 유사성에 따르는 그룹과 정치적 판단에 따르는 그룹

으로 구별될 수 있다. 전자는 ASEAN이 이에 해당된다. ASEAN은 원래 1992년에 

ASEAN 자유무역지역지대(AFTA)를 형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90년대 전체에 걸

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ASEAN 가맹국수의 확대와 더

불어, 새로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

력들이 반드시 일정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가령 인도네시아와 말레

이시아의 경우, 국내사정을 이유로 무역자유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다. 후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ASEAN + 3의 경

우이다. 이 포럼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의 경제일체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

되기도 하는데, 2000년 5월의 경제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등 동아시아의 통일적 

규칙작성과 같은 무역원활화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이것은 미국이 제외된 아시아만의 

포럼이므로 WTO 신 라운드의 경우 등에 대해 미국을 견제하는 공동조치들이 취해지

기도 한다.

  이처럼 무역 및 금융 양면에 걸쳐 동아시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세

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질서와 폐쇄적(보호주의적) 동아시아 모델이 착종되는 양상

을 보여주어 왔다. 이는 미국 자본주의의 글로벌한 공세 속에서 지역의 민족주의적 경

제정책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균형적 상황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무

역 및 금융정책면에서 신자유주의는 미국적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

의 해체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ʽ대안ʼ

은 종래 ʽ동아시아 모델ʼ을 민족주의적으로 유지하려는 지향으로만 표출되어 왔던 것이

204) 박번순, “APEC의 교훈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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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핵심은 국가주도, 수출주도의 신중상주의적 성장전략과 더불

어 발전해 왔다. 이 모델은 국제경제의 팽창기에는 안정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었

으나, 오늘날 전면화 된 미국의 패권적 공세와 축소되는 세계시장 등의 조건 속에서 

안정성을 부여받기가 지극히 힘들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은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 외국자본 직접 투자의 적극적 유치 등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따른 경제 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205) 

  동아시아 각 국이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경우 상황은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동아시아의 발전도상국가는 열대작물제품 및 노동집약형 비농

산물제품 분야에서 전반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중진국은 제조업제품 분야에서 전

분야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EAFTA의 형성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큰 무역창

조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한 국가의 경제 후생은 

모두 비교적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교적 강한 구조적 상호보완성은 

비교적 큰 잠재적인 무역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는 국

가들의 경제분야에 있어서 매우 큰 경제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경제주체 간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정치충돌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한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자유무역지대창설을 통해 동북아를 포

함한 동남아시아 각 국들의 경제적 상호보완성 및 경제 후생이 증대되어 EAFTA의 

설립은 동아시아 지역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206)

제제제제    2 2 2 2 절  절  절  절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안보공동체안보공동체안보공동체

  안보공동체 개념은 현실주의에 대비되는 것으로 국제관계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과 

해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지속적인 교류와 접촉을 통해 국가들 간에 평화적 협력

의 습관을 배양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나아가 참

여 국가들 간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감소⋅배제하는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205) 정하용, “동아시아 경제 질서 변화와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시대 새로운 외교지형의 구축�, 경

기개발연구원, 2006. pp.70-71.

206) 전유명⋅왕  리,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산물 무역,” 『광주전남 비전21�, 광주전남발

전연구원, 2003.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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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은 일종의 통합

(integrationprocess)과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근거에는 공동체 인식이 깔려있다.207)

  안보공동체는 흔히 말하는 ‘안보레짐’(securityregime), ‘집단안보’(collectivesecurity), 
‘집단방어’(collectivedefense)와도 구분된다. 안보레짐은 공통의 공포나 위협, 혹은 

힘의 균형과 유지 필요성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인해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 간

에도 형성이 가능한 반면, 안보공동체는 전쟁예방과 평화증진이라는 장기 목표와 비전

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만 형성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또한, 안보레짐의 

경우에는 무력 사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안보공동체는 문제 해

결이나 갈등 해소과정에서 무력불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전쟁예방의 수단에 있어서 무력사용을 전제하지 않고 제도와 규범의 발전을 통한 예

방을 강조하는 안보공동체는 무력사용을 전제하는 ‘집단안보체제’(collectivesecurity
system)와 구분된다. 또한 침략에 대한 무력응징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무력응징 장치 마련을 추구하는 집단안보체제에 비해 안보공동체는 분쟁의 평화

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공식⋅비공식 협력과 교류를 통해 통합의 정도를 진척

시켜 갈등과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또한 안

보공동체는 기능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고 협력과 통합을 위한 규범 및 관습의 개발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집단안보체제는 무력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적 장치 마련에 초

점을 맞추고 있고, 사실상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요컨대 일반적인 개념과 지향하는 목표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안보공동체는 다른 어떠

한 안보의 틀이나 전쟁예방 장치에 비해 원대하며 실현에 있어서 많은 제약점을 가지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안보공동체를 찾아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러한 안보의 틀이 도입되고 정착되면 제도화를 통

한 국가 간 통합과 정책의 보완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연속성과 지속성은 다른 어떠

한 안전보장 장치, 형식과 형태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무

력 사용을 지양하는 면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형태의 안보협력과도 큰 차이를 가지고 

207) AmitavAcharya,
(LondonandNew York:Routledge, 2001), pp.1-16. 최  강, “동아

시아 안보공동체와 다른 안보협력체간의 관계,”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p.25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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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이상적인 안보협력의 형태라고 하겠다. 이러한 개념과 특성을 

가진 안보공동체가 동아시아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208) 

<<<<표 표 표 표 VVVIII-2> -2> -2> -2> 안보협력 안보협력 안보협력 안보협력 형태 형태 형태 형태 비교비교비교비교

형 형 형 형 태태태태 특   특   특   특   성성성성

안보레짐

- 상호성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구성원)의 행동을 제약    

  하는 원칙, 규범과 규정

- 일부 제약은 있으나 경쟁적 군사력 확장 및 우발계획    

  등은 지속적으로 추구

- 전쟁의 부재는 단기요인과 고려에 기인(힘의 불균형 등)

집단안보

- 구성원에 대한 침공 발생시 무력을 이용한 응징에 참여  

  하겠다는 사전 동의

- 특정 적국이나 위협 사전 미지정

- 경제 혹은 기타 기능적 협력을 요구하지 않음

- 침공에 응징하기 위한 집단 무력 수단을 보유 ․ 정당화

안보공동체

- 무력불사용 원칙 존중

- 군비경쟁 및 전쟁 등과 같은 사태 대비계획 수립 불추구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절차 강구

- 전쟁 예방과 회피를 궁극적으로 추구

- 기능적 협력과 통합 추구

- 집단 공동체 의식

  안보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형성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국가들 간에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상호적응하며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지

역 전체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전체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209) 안보공동

체의 가장 최소한의 조건은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무력을 사용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를 의미한다.210) 

208) Ibid. pp.255-257.

209) KarlW.Deutsch,et.al.,
(Princeton,N.J.:PrincetonUniversityPress, 

1957), pp5~7.; 한용섭,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나남, 

2005. p.19에서 재인용.

210) 위의 책, p.5.; loc.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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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안보공동체의 최소한의 조건은 국가들 간에 안보대화의 습관이 형성된 

상태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안보공동체의 최대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했을 경

우 국제공동체(안보동맹) 속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침략국을 공동으로 응징할 수 있는 

합의를 가지고 있거나, UN과 같이 한 국가의 침략에 대해 나머지 회원국들이 공동으

로 응징을 하는 집단자위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개별 국가가 주권을 범국가적인 통

합기구로 양도함으로써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 중앙집권적인 정치⋅군사적 지배가 확립

된 상태를 의미한다.211) NATO, OSCE, UN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적인 안보공동체는 안보공동체의 최저조건에서부터 최대조건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안보공동체가 최저조건에서 최대조건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제1단계는 국가들 간에 안보문제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며 대화의 습관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국가들 간에 처음부터 공식적인 안보대화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전문가들 간에 안보문제에 대한 비공식적인 대화부터 출범하여 이것이 활성화 

되고 난 뒤에 정부의 대표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를 갖는다. 즉, 제1단계에서는 전문

가들 중심의 트랙Ⅱ와 정부대표 중심의 트랙Ⅰ이 혼합된 형식으로 출발한다고 가정한다. 

  제2단계는 국가들 간의 안보문제에 대한 대화가 정례화 되고 상설화 되는 경우로서 

트랙Ⅰ의 회의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고 안보문제에 있어 공통적인 의제를 

갖고 정기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단계는 국가들 간에 안보문제에 

대해서 토의는 하지만, 대화참여 국가들의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구속력이 없

는 상태이다. 

  제3단계는 정례화 되고 상설화된 다자간의 안보대화가 국가들 간의 공통된 안보의제

인 신뢰구축, 예방외교, 군비통제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안보의제를 다루면서 그 지역

의 상설적인 안보협력회의체로 발전하며, 회원국들은 조약에 해당하는 합의서에 의해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행해 나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회의를 준비하고 운영

211) AmitaiEtzioni, (New York:
Holt,Rinehartand Winston, 1965), pp.4~10. 구영록, <인간과 전쟁>(서울: 법문사, 1977), 

p.319에서 재인용. 에치오니는 최고 수준의 통합된 공동체는 권력의 독점, 자원을 분배하고 보상

할 수 있는 결정권, 다수의 정치적 식견을 가진 시민들로부터의 지배권의 인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Ibid. p.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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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상설기구와 임원을 상주시킬 장소와 시설에 대해 합의하고 회비를 낸다. 만약 동아

시아의 안보공동체가 제3단계에 도달하려면, 동아시아 각국이 상설회의의 개최와 운영

을 책임질 기구를 만들고, 임원을 임명해 운영위원회에 파견하며, 운영위원회는 상설

기구로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의제는 모든 안보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는 유럽의 나토와 같이 동아시아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집단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동아시아 집단방위기구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이 마지막 단계는 집단안보기구의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침략했을 경우에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집단적으로 그 침

략국을 응징하기 위해 집단자위(collectiveself-defense)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 경우 모든 회원국이 파견하여 구성한 집단방위군대가 존재하거나, 상설 집단방

위군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시에 회원국들이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

는 것이다. 혹은 모든 회원국들이 하나의 안보동맹을 맺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동아시아의 안보공동체는 유럽에서 1973년 7월 3일 최초로 개최되어 1995년에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하였던 안보협력체제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Conference
onSecurityandCooperationinEurope)212)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나토와 

같은 집단방위체제를 벤치마킹할 경우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

면 동아시아에는 미국과 양자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으며,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방위기구의 결

성을 목표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남한-북한, 중국-대만 간에는 군사적인 적대관계가 

존재하며,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에도 잠재적인 적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

아시아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안보체제나 집단방위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따라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는 유럽의 안보협력회의와 유사한 안보협력회의의 상

설화,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물론 상설 회의준비체가 회원국들이 내는 비용부담 하

에 일정한 곳에 존재해야 한다. 

212) 이 회의는 ‘유럽에서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관한 회의’의 약칭으로서.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및 캐나다의 총35개국이 참가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한 상호 안전보장에 관하여 토

론하는 회의이다. 원래는 1975년에 열린 회의였는데, 동서양진영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

의 대립에 따른 냉전구조의 완화를 경험한 유럽의 안전보장 문제를 토론하는 장으로서 각광을 받

고 있다. 특히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CSCE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대서양조약기

구(NATO)가맹국도 CSCE의 기능강화를 제창하고 있다. 1990년 11월에 파리에서 제2회 정상회

의가 열려 새로운 유럽의 안전보장의 확립방안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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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자는 동아시아의 안보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동아시아의 집단

안보체제의 결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큰 목표로 실현 가능성이 요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안보공동체를 서술할 때에는 안보공동체의 발전단계 중 제3단계인 동아시아의 안보협

력체의 구성을 의미한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1단계인 대화의 습관 기르기를 

거쳐, 제2단계인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ARF라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공동체의 제3단계인 동아시아의 안보협력체 구성을 성공시키기 위해 동북아 국가

들, ASEAN,ARF와 CSCAP(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APEC이 어떤 역할을 해

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

어 왔다.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

분된다. 따라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동남아 차원, 동북아 차

원, 아태지역 차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추진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다자

안보협력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안보대화체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첫째, 동남아 차원에서는 ASEAN 중심의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이 이루어져 왔

다. ASEAN은 1967년에 탄생, 2004년에 출범 37년을 맞았다. 1994년부터 ASEAN의 

성공에 근거하여 ASEAN 지역안보포럼(ARF)이 출범함으로써 ASEAN은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안보의제를 다룰 수 있는 안보대화의 채널이 되고 

있다. 

  둘째, 동북아차원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서 양자

주의가 지배해 왔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력이 뿌리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1993년부터 

시작된 NEACD는 동북아의 다자간 트랙 1.5의 안보 대화채널이 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1994년부터 동남아에서 시작된 ARF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특성상 양자주의적 군사동맹과 냉전적 대결구조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동남아와 

비교하여 다자안보협력을 진행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아태지역 차원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주로 경

제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아태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아태경제협력

(APEC)포럼이 그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태경제협력체는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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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협력과 자유무역, 투자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

의하는 대화체이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지역경제기구들 중에서 APEC은 상대적으로 

그 결정이 회원국들을 구속하지 못하는, 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경제대화

체이기 때문에 그 결속과 응집력에 있어 가장 약한 경제조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광범위한 안보이슈에 대해 아태지역 거의 모든 국가들이 트랙 1.5의 수준에서 

참석하는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가 있으며, 유럽의 통합 이후 이 성공사례를 아

시아에 전파하기 위해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이 1996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또

한 세계적 차원의 핵확산금지 및 대량살상무기금지체제가 아태지역에 적용되면서 아시

아⋅태평양지역의 자발적인 협력이 아닌 글로벌 수준의 가치와 규범을 지키도록 요구

받는 아태지역의 비확산체제가 이에 해당한다. 

  동아시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안보공동체 형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동북아와 동남아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동남

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안보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고, 

동북아는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의 토대와 아울러 양자적인 안보관계에서 개별적인 

군사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북아 6자 회담이 탄

생하기는 했지만 6자 회담은 북핵문제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군사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이런 배경 하에서도 동아시아에서는 양자적, 다자적 경제협력이 증대

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다각적이고 다차

원적인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213)  

  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 안보체제구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하여야 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지역 정체성 확립이다. 그 동안 APEC과 ASEM을 통하여 축적된 다

자 협력의 경험과 공통 이해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비록 소지역이긴 하지만 성공적

인 ASEAN의 지역 협력체로서의 역할 수행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동아시아 자유무역

지대(EAFTA), EAC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NAC:NortheastAsianCommunity) 등 

일련의 구상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협력체 결성 움

직임과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역내 교류와 협력은 동아시아의 지역정체성 확립에 긍정

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지역 국가들 간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비록 

213) Ibid.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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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의 교류 협력과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아

시아는 아직도 냉전의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우선 역내 

국가 간의 군비통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유럽에서의 군비통제 성공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한다.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와 같이 미

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실적으로 ARF가 신뢰구축과 예방 외교를 추구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좀 더 격상하는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배치 미군

의 군사력을 포함하여 우랄산맥 동쪽의 러시아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료의 

공개와 상호 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는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현재 ARF 참가국들이 매년 보고하는 UN 재래무기 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정

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높은 수준의 신뢰 구축 조치로 상향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이 경우 유럽은 우랄산맥 동쪽 배치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 증대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ASEM을 통하여 유럽의 신뢰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유

럽 안보협력기구(OSCE:OrganizationforSecurityandCooperationinEurope)214)가 

이에 관여하여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본격적인 군비감축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

다. 유럽에서의 초기 군비감축 협상이 진영 대 진영으로 진행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동

아시아에서도 한반도 군축을 남⋅북한 간에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국전의 직접 당사

국들인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여기에 한국, 일본, 대만, ASEAN, 러시아가 참여

하는 협상구도가 가장 적실성이 있어 보인다. 즉 냉전시기의 자유진영에 해당하는 미

국, 한국,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호주 등이 협상의 일방이 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월남, 몽골 등이 다른 일방이 되는 군비감축 협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유럽

과 같이 각 진영별 재래무기의 상한선이나 군비증강동결 등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쟁방

지, 평화보장 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을 포함하는 아⋅태지역 주둔 미군이 감축협상과 합의이행, 검증 등의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ASEM을 통하여 유럽의 미래회의(CFE:Convention on

214) 이 기구는 대서양 연안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구소련 국가들 및 모든 유럽국가를 

포괄하는 범유럽적인 기구를 말한다.



- 184 -

theFutureofEurope)215)가 이에 참여하여 지원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유럽주둔 미군

감축의 선례는 협상의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해체과정과 그 이후에 예상되는 안보환경변화에 적극 적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의 진영 간 군비감축은 냉전구조의 해체와 더불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가별 또는 영토별 군비상한선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가 한국군의 군비상한선에 포함되는 경

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즉 유럽에서 채택한 '비상시 일시적 군사이동' 허용을 적극 도

입하여 주한미군의 평시 주둔군사력은 감축하더라도 일단 유사시에는 대규모 군사력 

증강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16) 

  이러한 모든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지역 다자협력안보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유럽에서 러시아의 협력이 중요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협력이 요체라는 사실을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

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 지

역 다자협력안보체제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 즉 유럽에서 NATO의 성격을 변화

하여 러시아의 협력을 가능케 한 것과 같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동맹국들이 양자 

동맹들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한편 ASEM을 통하여 유럽이 중국을 설득한다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217) 

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문화공동체문화공동체문화공동체

  동북아시아 그리고 크게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상대적으

215) 이 회의는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통합 유럽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2년 2월 28일부터 

열리기 시작한 회의를 말한다.

216) 유럽에서의 냉전 구조 해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의 글 참조. ColonelJeffreyD.
McCausland,"Endgame:CFE Adaptation And theOSCE Summit,"Arms ControlToday,
September/October1999,그리고 MichaelMandelbaum,"ThePost-Cold WarSettlementin
Europe:A TriumphofArmsControl,"ArmsControlToday,March1997.박홍규, “ASEM의 

비전: 지역 간 협력의 체계화-APEC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99-12 참고, 외

교안보연구원, 2000에서 재인용.

217) Ibid. 



- 185 -

로 생소한 단어이며 중국의 중화권과 일본의 태평양권의 설정이 서로 경쟁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동북아 및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상은 별로 실질적인 호소력이 없는지도 모른

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 문제가 민감한 군사적, 정치적 사안이 되어 있고 이와 연

결되어 각국의 경제력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과 상호견제가 존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체제는 언제나 지대한 관심거리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사국들이 동

북아 공동체라는 개념을 고유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의 입장에서 지역

공동체의 권역과 경제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나라는 자체의 규모로서 이미 공동

체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일본은 1.3억의 인구와 372,313 Km²의 

영토를 가진 나라로서 경제와 잠재적인 군사력에서 세계적 대국의 위치를 누리고 있

다. 중국은 13억 인구와 대만을 제외하고도 9,596,961 Km²의 광활한 영토를 가진 초

대형 국가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보유국으로서 정치, 군사, 경제 등의 면에서 

초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4.7천만의 인구와 99,656 Km²의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2.2천만의 인구와 122,762 Km²의 영토를 보유한다. 남

북한을 합쳐도 인구와 영토와 국민 총생산액에 있어서 소국이다. 그나마 분단 상황에 

있어서 이 지역의 두 강대국으로부터 상호존중과 협력의 바탕을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

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작은 나라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경제적 

구조의 차이는 세 나라로 하여금 외교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를 주장하

는 목소리를 함께 하지만 실천단계에서는 서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정치나 경

제적 경계를 넘어서 문화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문화적 공동체는 갈등을 최소

화하며 공존의 지혜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문화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사회 성원이 공유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 혹

은 양식으로서 사회적 제도들과 세계관, 가치, 윤리, 사고방식 등의 체계이다. 동아시

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말할 때는 흔히 이 지역의 국가와 민족들이 언어, 관습, 풍습, 

사회적 제도, 역사인식,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로 동화된 소위 동질적 사회

를 이루어야 한다는 식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공동체는 다원적(多元的)이고 

복합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즉 하나의 공동체 안에는 각각의 특성을 가진 집단들

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 연관되는 것이다. 이는 곧 화이부동(和而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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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의 정신의 실현인 것이다. 

  이 지구상에 단일 민족 국가는 많지 않다. 이스라엘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단일민

족 의식이 특별히 강하지만 이들 나라가 동질적인 하나의 민족이란 서로 동일하다는 

믿음에 의하여 인식되는 이른바 상상의 공동체(imaginedcommunity)이다. 따라서 사

람들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를 넘어서 확산함으로써 국가를 가진 채 

국가를 넘어선 지역적인 공동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나 

민족이 자기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타민족과 타국가를 왜곡함으로써 

긴장과 갈등이 야기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한편으로 일상의 생산 활동 영역과 구분되면서 취미와 오락 혹은 교양 활동을 위한 

생활 영역으로서 대중문화라 일컫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다. 이 대중문화는 개인적 향

락의 상품으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실천하는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다. 

영화와 TV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을 통하여 가보지 않은 이웃 나라와 사람에 대한 특

별한 감정과 인상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수정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친근감과 마침내는 그 문화의 일부를 경험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까

지 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타결이나 경제 협력으로도 이루기 어렵던 상호 존중

과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화가 외교와 경제영역의 하나로서 중요성을 인

식하는 논리도 이러한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 그리고 관행을 지니면서도 상호 존중과 

의존의 필요성에 의하여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체로서의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면 

그것이 내적 이질성을 가진 공동체이다. 이는 혈연이나 종족 집단이 아닌 문화적 공동

체라고 한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집단의 문화로 동화(assimilation)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위하여 공존하는 통합

(integration)된 공동체의 진정한 원리이다. 따라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거대한 지역적

인 문화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는 명제는 바로 이 지역의 나라와 민족 집단이 각각의 

고유한 전통을 가지면서도 상호 존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의 거대한 상호관계로 얽

혀지는 생활세계를 이룩한다는 의미이다.218)

218) 김광억, "문화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의 필요성과 가능성,“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

대학교출판부, 2005, pp.34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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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사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언어와 습관을 달리하는 수많은 종족이 혼재하

여 있는 데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역사적 전개과정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양

상도 대단히 복잡하다. 그러한 복잡성 속에서 거시적으로 보아 몇 가지 공통적인 측면

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문화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 사회가 중국과 인도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층문

화이다. 평야지대에서 수도경작을 하던 산간지방에서 화전경작을 하던 대다수 종족의 

공통되는 현상은 농경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모계 내지 

쌍계적 성격이 강하며, 종교면에서는 정령숭배의 전통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두 번째는 외래문화, 다시 말해 중국문화와 인도문화의 요소이다. 베트남에서는 중

국문화를 받아들여 유교사상, 관료제도, 한자 등이 사회 각 방면에 걸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가 하면 여타 지역에서는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 왕권개념, 산

스크리트 문자, 문학, 예술을 받아들였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는 앞에서 말했

듯이, 뒷날 이슬람교가 들어와 이곳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래문화가 기층문화를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중국

과 인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강한 가부장권은 동남아시아 사회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 아울러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동남아시아 사회에서는 중국이나 인도에서와는 

달리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를 배척하지 않고 이를 같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힌

두교가 자리 잡자 불교는 인도에서 생겨났지만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양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유학자들은 중국에서처럼 불교를 배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의식에 참가하는 예가 많았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식민지배하에서의 서구문화이다. 영국지배하의 버마와 

말레이시아에는 영국문화가, 프랑스지배하의 베트남, 캄보디아,·라오스에는 프랑스문

화가, 그리고 네덜란드지배하의 인도네시아에는 네덜란드문화가 각각 도입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정과 미군의 주둔을 거치면서 미국문화가 도입되었다. 필리핀은 

처음 스페인지배하에서 카톨릭으로 개종되고, 미국지배하에서는 다시금 미국문화의 영

향을 받았다. 식민통치를 면한 타이에서도 서구문화의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필

리핀 인구의 80% 이상이 카톨릭교도인가 하면 싱가포르의 공용어가 영어이고, 또는 말

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문자가 로마자화(字化)된 것 등은 이러한 식민문화의 유산이

라고 하겠다. 



- 188 -

  지금까지의 교류 관계가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전략적 교류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경제

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사회 문화적 협력 개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한국-동남아시아 간의 교류관계를 경제적 이익관계 수준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협력과 

공존을 위한 사회 문화적 협력관계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사회 문

화적 협력 관계 강화는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국가 이미지

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 사회 

문화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과 동남

아시아간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문화공동체 형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교류관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해야할 사회 문화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현실적인 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을 각 부문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정치 및 외교 교류 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 외

교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정부 관계자의 문화적 인식과 수용성 강화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한국 행정제도의 현지화를 지원한다. 나아가 양국 정부의 문화 관련 또

는 문화 산업 조직의 정책 세미나 및 인적 교류 강화도 필요하다. 둘째, 경제 활동 교

류 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 투자 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유도

하며 한국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한국이미지와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

화시키며, 한국투자기업을 통한 사회문화 활동과 더불어 한국 투자기업의 한국문화마

케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교류 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학교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베트남 내의 한국인의 불법적인 행위의 근절을 통해 

도덕성 회복과, 한국과 현지의 종교 및 인권 단체 등의 민간 사회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대 활동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 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문화상품과 연계한 문화교류 행

사의 전략적 기획과 지원을 도모하며, 양 국가 간의 문화 활동단체의 연대를 강화한

다. 또한 정부산하의 문화정책 및 지원기관의 정책회의 및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현지

의 한국정부기관 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의 문화적 행사의 조정기구를 조직한

다. 양 국가 간의 문화산업 교육기관의 교육 세미나 및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한국 또

는 현지의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우수한 현지인을 친한 한국문화 전문가로 양성한다. 

또한 한국 내 동남아시아 장기 체류자의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향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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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의 중요한 인적 채널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또한 정부 부처 간

의 전략적 협조가 기본 조건이다. 여기서 주도적이란 의미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각 

부분의 이익단체의 문화공동체 형성 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문화상품 관련 진출 기업은 문화상품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가 우선이므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문화상품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동시에 이에 

따른 현지의 문화적 충돌을 최소화 시키는 데에 있다. 상기에 언급한 사회 문화적 협

력교류관계를 위한 예들은 이미 현재 교류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 부처 

간의 전략적 협조 하에서 별도 예산의 투입이 없이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부분들이

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교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문화 제국주의’적 정책은 지양해야한다. 한국과 미국, 혹은 일본

과 미국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미국과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 관계가 확

대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미국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

한 교류 관계의 문제점은 미국에서 한국 또는 일본으로의 일방적 흐름이었고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는 문화상품의 교역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

인 관계로 인하여 미국은 문화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반미주의적 청년문화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미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충돌도 종종 일어

난다. 따라서 문화적 근접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호 호혜적

인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219)

제제제제    4 4 4 4 절  절  절  절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의 공동체의 공동체의 공동체의 가능성 가능성 가능성 가능성 전망전망전망전망

  2004년 ASEAN + 3 정상회담에서 제1회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 결정 이후 

ASEAN은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ASEAN은 우선적으로 ASEAN + 3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추진한 뒤 추후에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을 가입시키는 안과 바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안을 두고 검토해 왔

219) 전영평 외,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과 방안,“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

학교출판부, 2005, pp.39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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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ASEAN 국가 내 이견이 존재하는 등 순탄치 만은 않은데, 현재 말레이시

아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주도권 약화를 우려해 회원국 확대를 

반대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은 ASEAN + 3 체제를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시하고 있으며, ASEAN 국가들의 

친 중화를 최우선의 외교과제 중 하나로 삼아 왔다.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중시

하고 친 ASEAN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ASEAN + 3 협력구도에 미국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220)

  그러나 일본은 기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상실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

다.221) 즉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ASEAN + 3의 비배타성을 이유로 미국 등의 참가를 

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중국 주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 뉴

질랜드, 호주 외에 미국, 러시아까지 가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냉전기간 동안 ASEAN은 명목상으로는 비동맹주의를 견지해 왔으나 심정적으로 서

방 진영에 협력하는 특성을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서방 진영보다는 중국과 더욱 긴밀

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222) 그러나 ASEAN은 중⋅일간 지역 패권경쟁과 관련하여 

상호 경쟁 및 견제를 통한 실리추구 전략을 계속 구사해 나갈 전망이다. ASEAN이 

비록 중국과의 FTA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로써 ASEAN 일부 

국가들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이 일거에 불식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상당기

간 ASEAN 국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외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ASEAN이 ASEAN을 넘어 동아시아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을 구체화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ASEAN 역내국가들 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ASEAN 주도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유럽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정치⋅경제⋅사회

적 통합방식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ASEAN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고도성장을 계속해온 ASEAN 경제 전반에 대한 재검

220) 권  율⋅홍수연, �동아시아 정상회의 진로와 대응 과제�, 정책토론회 시리즈 05-1,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5. p.39. 송은희, “ASEAN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3호, 한국동북아학회, 2006. p.118.에서 재인용.

221) 박번순, “ASEAN+3과 동아시아 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4.11.30) 제9호, p.7. 

loc,cit.에서 재인용.

222) BarryDesker,"SoutheastAsiaCastaWideNetforCooperation",YaleGlobal,May30,2006.
http://yaleglobal.yale.edu/display.article?id=7484. loc.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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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ASEAN의 양적팽창 및 질적 팽창을 통한 확대가능성 및 역내 주

도권 견지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된다. 첫째, 

ASEAN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및 확대 전략으로 동북아국가들 간 협조체제 구축

의 필요성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동남아국가들은 ASEAN의 확대와 AFTA 추진을 

통하여 APEC,ASEM 등 주요지역 간 협력구도 설정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 협력체제 구축 등에 있어서도 대외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수

행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에는 아직 어떠한 

형태의 실질적 협조체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

구 ․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히 인도의 참가를 포함한 회원국 확대와 관련, ASEAN + 4, 즉 동아시아

의 실질적인 통합체 구상이 가시화될 것에 대비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ASEAN + 4 지역 내에서는 2국간 FTA를 차지하고라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모든 국가가 ASEAN과 FTA를 채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한 상태여서 인도가 포함된 실질적인 동아시아 전체의 FTA 결정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가도 논의되고 있는 바, 우리

로서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 차원에

서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주의 카드를 병행해 나가는 등 다각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EAS 추진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EAS 조기 개최 

이니셔티브가 미국, 일본 및 일부 ASEAN 국가들에 의한 참여국 호가대로 예초의 

EAS 개념으로부터 크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223) 따라서 단기적으로 EAS 관련 

혼선을 정리하고, ASEAN의 전략거점 국가 발굴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미국

의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224)

  왜 동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한가? 그것이 세계화의 추세를 거스르는 폐쇄적 지역주의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동아시아는 일본을 예외로 2차대전이후의 냉전체제하에서 

소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과 더불어 제3세계의 일원으로서 선진국들의 원조대상 

223) 배긍찬,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개최 전망 및 과제�(대통령보고서), http://www.president.go.kr 

p.11. 2005. Ibid. p.119에서 재인용.

224) Ibid. pp.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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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었다. 성공적인 경제성장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축-신흥공업지역과 신신흥공업지역-을 중

심으로 동아시아의 낙후지역과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역내 사회

주의국가들과의 협력적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선진국들’이 역내의 ‘후진국들’을 스

스로 돌보는 책임을 다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의 번영을 기반으로 국

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동아시아의 지속적 경제

성장이 경쟁지역 -북미나 유럽- 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 -동아시아상품의 시장

점유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실업자 증대를 가져온다는 단순논리를 예로서 들 

수 있다 -이 아니라, 오히려 전 지구적으로 경제성장의 상승적 효과(synergyeffect)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제대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ASEAN의 경험은 좋은 선례가 된다. ASEAN의 

경험은 역내국가들 간의 상이한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225) 더구나 출발당시 5개국의 회원국이 1999년 캄보디아의 회원국 가

입으로 10개국이 되었고, 1997년에 가입한 미얀마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싱가포르와 

약 100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ASEAN이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를 뛰어넘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와 같은 ASEAN의 경험은 경제적 낙후성으로 인해 배제되고 있는 남아시아국가들

을 동아시아 역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ARF는 특히 

냉전체제를 특징지었던 양자 간 안보협력의 틀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종래의 관습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방콕회의에서 당시 일본 외무장관이었던 고노 요해이

의 제안 -회원국들이 년 간 방위백서를 발표할 것- 에 따라 군사관계의 투명성이 제고

된 것이라거나, 중국을 포럼에 끌어들임으로써 남사군도(南沙群島)의 주권문제를 논의

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 간의 신뢰형성조치(CBM :confidence

225) 물론 ASEAN 내부에도 불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ASEAN의 두 주도국인 싱가포르와 말레

이시아 간에는 두 나라 간의 경제적 격차만큼 지역주의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높은 경제력을 바

탕으로 보다 완전하고 급속한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싱가포르와 이를 따르는 인도네시아를 한편

으로 보다 점진적 접근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회원국들 간의 견해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차는 보다 큰 지역협력체인 APEC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갈

등을 표출하기도 한다. EAEG를 EAEC로 위상을 축소하는 데에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찬성함

으로써 나타난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을 마하티르는 시애틀 정상회담의 불참으로 표시하였다. 박광

주, op.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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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medsures)를 논의할 수 있게 된 것 등은 지역안보협력을 위해 새로운 관습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226)

  동아시아 공동체는 자유무역지대 결성과 금융협력기구 설립 등을 통한 초보적인 경

제통합을 바탕으로, 유럽 및 북미지역 등 타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적 정체성을 추구하

면서, 역내 국가들 간 분쟁예방 및 평화증진 노력을 통하여 상호신뢰구축을 도모하는 

지역통합체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 나아가서는 모든 역내 인구에게 이익이 되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코 달성하기 쉬운 목표

가 아니다. 유럽의 교훈에서도 얻을 수 있듯이 동아시아 공동체는 장기적 희망을 가지

고 점진적이고 단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의 존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

아시아의 미래라면, 세계와의 정합성이 높은 동아시아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을 것

이다. 경제공동체 형성이 FTA로부터 시작하여 통화통합단계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 

방향은 당연히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있다 할 것이다. 만약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나

치게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 형성은 초기부터 난항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는 다른 정치체제와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동아시아 공

동체의 핵심적 주체인 ASEAN이 주권과 국내불간섭을 제1의 원칙으로 하여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227) ASEAN 구성국들은 EC의 결성으로부터 자극 받

았으나 최소한 주권의 부분적 이양을 의미하는 지역통합은 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하고, 각 국가의 독립 보전과 국익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

였고,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거나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이 약한 상태에서 

다자안보와 다자경제협력체 성격을 동시에 갖는 ASEAN을 발전시킨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ASEAN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 형성

226) Ibid. 참고.

227) Amitav Acharya,"How Ideas Spread:Whose Noems Matter? Norm Localization and
InstitutionalChanglin Asian Regionalism", 58-2(Spring 2004),
pp.239-276.이승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전과 우리의 전략,” �동아시아 공동체: 비

전과 전망�,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p.4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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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은 경제통합으로 자유

무역지대가 형성되어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면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

서 목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및 인권에 두되, 전략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구성국들

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지역민들이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담긴 정체감을 가

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공동체 개념이 유용하다. 즉 동아

시아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특성을 가진 집단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 그리고 

관행을 지니면서도 상호 존중하면서 공동의 정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지역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기 위한 역내국가 및 시민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기구도 지역정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바, 이것이 만약 안보공동체적 차원의 

국제기구라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ASEAN + 3만이 동북아와 동남아라는 지역인식에 부합하는 국

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유일한 국제제도이다. ASEAN + 3 협력체제는 처음부터 구

체적 발전방향이나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출범했으며, 아직도 높은 수준의 제

도화를 이룩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ASEAN + 3 협력체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화의 측면에서 볼 때 

ASEAN + 3은 그다지 수준이 높지 않아서, 독립된 사무국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는 기본적으로 13개 참가국 정부의 협의기구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 관료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빈번한 화합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ASEAN + 3의 EAVG와 EASG
의 보고서에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잘 담겨있다. EAVG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역내 국가들 간 「동아시

아 공동체」(EAC)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

양한 분야의 협력을 상정하고 있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역내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측면에서 무역, 투자, 금융 분야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측면

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인간안보를 증진시키며, 문화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정

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EASG의 주요 과제는 ASEAN + 

3의 궁극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EASG 보고

서는 EAVG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ASEAN + 3 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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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서 17개의 단기적 과제들과 9개의 중장기적 과제들을 제

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비전과 계획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발전

된 공동체 형성으로 엮어내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228)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제협력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는 유럽(EU)과 북미 자유무역지역(NAFTA)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역협력의 필요성 대두이다. 둘째는 아시아 지역 

내 경제활동의 빠른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이

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협력 사례로서 ASEAN, ARF, EAS, APEC, 동아시아경제

회의(EAEC)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지역 내 분쟁으로 회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해결해야할 많은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조건들 가운데 가

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의한 안보불안을 제거하는 것이다.229)

  현재로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기존 ASEAN + 3 협력체제와 EAS와의 관계설정 문제, EAS의 의제 및 개최주기, 참

여국 확대문제 등 EAS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

문이다.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EAS 개최문제에 대해 역내외 관찰자들

은 두개의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먼저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여러 가지 조

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성급히 EAS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부정적 견해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와 같이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EAS 개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EAS는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도 

공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기존 ASEAN + 3 정상회담 체제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EAS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10 + 3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협력의 심화(deepening)와 EAS의 전략협의체를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제1차 EAS에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외연적 

확대(widening)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EAS는 애초에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상정했던 10 + 3 국가들 간 전략협의체 성격을 띠게 되기보다는, 10 + 3 + 3이라는 새

228) Ibid. pp.437-440.

229) 이 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공동체 모델,”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006년 40

집.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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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형태의 지역협력을 위한 대화체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간 협력관계도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향

배를 가름하는 주요 변수이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체제는 2003년 

공동성명 채택과 3자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가시화,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한

⋅중⋅일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ASEAN 주도로 출범, 운영되고 

있는 ASEAN + 3 협력체제 내에서 동북아 3국간 협의채널 형성이 시급했기 때문이

다. 동남아 10개국은 ASEAN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하

여, 이러한 협력의 틀이 부재한 동북아국가들도 이에 상응할 수 있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국간 역사 및 영토문제로 동북아 3국

간 협력관계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양대 강국이자 상호 이질

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과 일본 간 지역패권경쟁 양상은 특히 EAS 출범문

제와 관련하여 한층 더 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중⋅일 

3국간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한⋅

중⋅일 3국은 ASEAN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피동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

이다.230)  

제 제 제 제 5 5 5 5 절  절  절  절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대응방향대응방향대응방향대응방향

  지금까지 고찰한 동아시아지역협력의 이론과 현실,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선택

할 국가전략은 어떠한 것일까? 한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강대국관계, 그리고 

한국의 자원에 입각하여 우리는 실현가능한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우선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하고 상업주의정신을 길러야 하며 연식국력

(SoftPower)을 갖는 모범국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은 주어진 국제환경과 자기의 능력을 현실주의적으로 파악하여 안보, 경제이익, 

통일 및 국위선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전략적 사고라 부른다. 특히 안보협력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일이후까지 유지

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반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230) 배긍찬,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문제,” 미래전략연구원, 보고서 참고, 2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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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 지역을 떠나면 세력공백이 생길 것이고 이를 일본과 중국이 메우려고 경쟁

할 것이다. 한국이 자력으로 독립과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면 한미동맹을 변형된 형태로

나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다리이다. 인구 13억을 갖고 연평균 7%이상의 경제성

장을 실행하고 있는 중국과 세계 제2경제대국인 일본 사이에 끼인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국이라는 허세를 버리고 힘의 균형에 근거하여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냉철하

게 찾아야 한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 산둥성의 인구는 9천만이다. 

유럽에서 산둥성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는 없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

면서 일본과 동반자관계를 심화해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내는 외

교를 슬기롭게 전개해야 한다. 지역협력도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래야 한국은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경제

적 다리이다. 한국은 이러한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자유주의에 입각한 상업주의정신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중개지로 동남아의 싱가포르와 유럽의 네

덜란드가 취해온 바와 비슷한 국가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우리는 무엇

보다도 상업주의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이 말은 돈이 된다면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투자, 무역, 관광, 교통, 통신, 정보의 매개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일본과 먼저 FTA나 보다 폭넓은 공동경제공간을 지향한 협상하고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할 정도로 개혁과 개방을 할 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몇 개의 지역에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IT와 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 경쟁력을 양성하고 일

본과 중국 및 기타 모든 국가로부터 투자와 관광을 최대한 유치하는 일이다.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교육의 자율화를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도 자유주의와 상업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상은 주변 4강에 버금할 정도로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

라 기타국가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연성국력을 자랑하는 모범국가이다. 2002년 월드

컵에서 한국이 보여 준 국력은 축구 4강이 된 것보다도 국가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낸 결속력, 정신력, 질서의식, 경쟁력이다. 브라질이 축구초강국이 되

었지만 경제는 파산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남의 일로만 보지 말고 한국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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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부러워할 수 있는 국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연성국력의 의미이다. 성공시킬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국력과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면 

타국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러한 모범국을 수립한다

면 핵이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바쁜 물류중심,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시범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231) 

  이처럼 한국이 시범국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경성국력(hard
power)에서 강대국이 되어 타국을 위협하는 것보다도 문화, 정보기술, 제도와 법, 삶

의 질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 우리는 고도의 지식, 기술, 정보 및 교육 등 

지식산업에서 남이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실력을 가질 때 한국은 

동아시아지역협력을 추진하는데도 교량구축외교를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구규칙하

고 미국 및 중국 등이 적극적인 FTA 확산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변화가 내포하고 있는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아

시아 경제의 불안정성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이 바로 이러한 불안정성이 초래하는 위

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미래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험으로써의 대외 경제 전략의 수립은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상정할 수 있

다. FTA 정책, ASEAN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조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232)

  이러한 신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부응하는 한국의 대응방향은 첫째로 세계화에 적절하

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다국적 기업을 비

롯한 외국기업들의 활동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게 규제 완화 및 법적 체제 정비, 지속

적 시장 개방과 무역 및 금융 자유화 촉진, 금융 규범의 국제화와 금융감독체제의 선

진화, 세계화와 개방을 위한 대내적 협상 능력 강화,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마지

막 세 가지 방안은 국가 중심의 단합된 능동성을 발휘하기 위한 기반이다. 둘째로 지

역주의의 강화 노력이다. 특히 동북아에는 지역주의 결성이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아

직도 그 길은 멀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역주의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동

231) 안병준, “東아시아 地域協力의 理論과 現實,”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42輯. 대한

민국학술원, 2003. pp.212-214.

232) 정하용, “동아시아 경제 질서 변화와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시대 새로운 외교지형의 구축�, 경

기개발연구원, 2006.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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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지역의 상대적 국력에 비교하여 볼 때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온 측면이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주도권의 지속적인 행사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정당성 확보에 많

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ASEAN + 3을 근거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에도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나 동북아 차원의 지역주의는 힘들다 하더라도 

세계화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역내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른 한편으로 지역주의 형성이 장기적인 과제임을 감안하여 FT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국가는 세계화와 지역주의 위에서 양 다리로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233)

  한국의 입장은 급속히 국력이 신장되고 아시아의 맹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동

향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인접 국가들과 한편으로는 안정과 평화에 기초

한 협력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패권적 위상을 굳히려는 외교안보 

정책을 중시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한 영향력, 패권적 야심, 그

리고 동북공정을 고려할 때 한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에 대해 제고를 해야 한다고 본

다. 미국과 일본이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는 

정책적 의도를 보이지만 이미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아시아 세력균형체제의 안

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측면에서는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동맹관계 유지가 

동아시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한국의 국력은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급속한 성장을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역량 

면에서 소위 초강대국이나 강대국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다. 한국은 핵 강국도 아니고 

자원-인구-영토 면에서 거대한 강국도 아니다. 물론 한국도 가까운 장래에 체계적인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성장에 기초한 군사력증진이 이뤄져 강대국에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강대국들의 정치⋅외교⋅안보 전략에 대

한 연구, 관찰 그리고 대비가 불가피하다. 국력에 따라 서열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국제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안보-외교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자주성

을 강조한다던지, 지나치게 국력을 과시한다던지,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정책을 이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내를 갖고 효율적으로 국력을 더욱 축적해야만 한국

도 장차 지역패권경쟁대열에 들어설 수 있으며 국가안보도 훨씬 강화될 수 있다.234)   

233) 김유은, “신국제정치경제 질서의 특징과 한국의 대응,” 『정치⋅정보연구』, 제9권 2호(통권 19

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6. pp.159-160.

234) 김상태,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정치⋅정보연구』, 제9권 2호(통권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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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 방패’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미 전략에 대해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

시아 패권 유지와 대 중국 견제라는 목적아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

지만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영토분쟁 야기,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한국과 중국에서의 반일감정은 극에 달한 상태이며, 오히려 역사문

제를 둘러싸고 한⋅중 간에 공조가 형성되어 있는 형국이다. 

  미국 내에서는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문제 삼아 한국이 ‘한⋅미⋅일 3자 공조체제’에

서 벗어나 한⋅중 공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심

지어 한국의 대일 비판이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이탈하기 위한 명

분축적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지난 2005년 6⋅11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한⋅일관계의 회복을 통해 ‘한⋅미⋅일 

3자 동맹네트워크’ 강화를 실현시키려는 의도에서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

의 판단은 이와 다르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한⋅미⋅일의 동북아 소 삼각체제가 일본

의 독주를 막고 미국을 이 지역에 묶어둘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

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 이러한 기존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소 삼각체제

가 오히려 불필요하게 중⋅일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동북아냉전질서

의 유산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뿐만 이니라,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진영 간의 모순이 

해소되면서 지난 50년간 한⋅미 동맹관계를 지지해 왔던 냉전형 ‘반공동맹’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제 냉전이후 변화된 전략 환경 속에서 새로이 우리의 

전략적 이해를 점검하고 21세기 동맹관계에 관해서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235)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첫째, ASEAN + 3 중심의 역내 협력을 강화해

야 한다. 향후 한국은 ASEAN + 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ASEAN + 3 협력체제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중장기 비전(EAVG)과 구체적 행동계획(EASG)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현재 ASEAN + 3 틀 안에서 26개 장단기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ASEAN + 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기본적 

방향성이 공개적으로 천명됨으로써, ASEAN + 3는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확고

한국정치⋅정보학회, 2006. pp.182-183.

235) 박태균,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사적 패턴 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5.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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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협력 구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도 인도, 호주, 러시아, 미국, EU 등 다수의 역외 강대국들이 동시에 참여할 가능성

이 높은 EAS 보다는, 동아시아국가들로만 구성된 기존의 ASEAN + 3 협력체제가 한

국의 외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역내 

유일의 ‘역동적 중견세력(adynamicmiddlepowerinEastAsia)’으로서 한국은 동아

시아 양대 강국인 중국-일본 간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중국, 일본과 같은 역

내 강대세력에 대해 원초적인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동남아 ASEAN 중소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전략적 제휴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 대통합이 소수 선발국들 간 내적 통합의 심화(deepening)가 선행된 이

후 외연 확대(widening)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감안할 때, 향후 아시아의 

지역통합 과정도 ASEAN + 3 중심의 역내협력 심화가 EAS와 같은 참여국 확대 보다 

선행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EASG 26개 사업추진에 주도적으로 참

여해야 함은 물론, 특히 한국이 제안했지만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아시아 

포럼(EAF)을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ASEAN + 3 사무국 유치 등과 같이 동아

시아 지역협력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력을 극화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EAS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한국은 ASEAN + 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심화를 모색해 나가되, 동시에 EAS의 발전방향과 운영방

안에 대한 연구, 검토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내 EAS 발
전방안과 관련한 통합 TF 구성(외부 전문가 및 학자 포함)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한국은 EAS의 장래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기 

보다는, 또 다른 선택의 대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EAS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적 자세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

는바, 이는 무엇보다도 향후 EAS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지 아직도 지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EAS에 참여하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역외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에 이어 아시아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

갈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와 동아시아권 진입을 노리는 호주, 뉴질랜드와 실질적 협력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한국은 인도 및 호주, 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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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와의 양자 FTA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이 EAS의 장래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중재자 또는 중간자 역할을 자처해서는 안 될 것이

다. 향후 EAS는 내부적으로 상반되는 2개의 입장이 첨예하게 경쟁하거나 충돌할 가

능성이 많은바, 한국이 확실한 비전과 전략도 없이 양측 간 기계적인 중재에 나설 경

우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위험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셋째, 한⋅중⋅일 3국의 ASEAN + 3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

역협력과 관련한 한국의 주요 중장기 외교과제 중 하나는 한중일 3국의 ASEAN + 3 

정상회의 개최문제이다. 한국이 주도했던 EAVG와 EASG 보고서에서 EAS를 가장 중

요한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던 이유는 한중일 3국도 ASEAN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

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EAS는 성격이 변질되어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상회의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향후 한⋅중⋅일 3국도 ASEAN + 3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한⋅중⋅일 3

국에서도 ASEAN + 3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EAS가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이 ASEAN + 3 정상회의를 유

치할 수 있다면,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EAS도 자동적으로 한중일 3국에

서 개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도 내부적으로는 한국과 동일한 의견이나, 중⋅일관

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중국은 ASEAN의 환심을 사는 차원에서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원론적 차원에서 몇 차례 언급한바 있다. 즉 한⋅중⋅일 3국의 

ASEAN + 3 정상회담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국간 긴밀

한 공조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3국간 공조체제의 부재는 동아시아 협력의 주

도권이 ASEAN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한⋅중⋅일 3국간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것인바, 현재의 중⋅일, 한⋅일 관계를 고려 할 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 공조체제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동북아의 화해자’로서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점

진적으로 복원해 나가면서, 중국과 일본 간 교량적 역할을 통하여 한⋅중⋅일 3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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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 3 개최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APEC의 안보기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APEC의 안보기능을 강화해 나가려는 미국의 입장

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미 APEC 출범 초기과정에서 APEC을 

안보기구화 하거나 또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주도의 새로운 다자안보협력기구 창설을 내

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한바 있으며, 특히 9⋅11 사태이후 APEC에 안보기능을 추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구도는 유럽의 경험에서 볼 때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냉전기 미국은 소련 중심의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에 대응하여 유럽 통합

을 강력히 후원한바 있으며, 냉전종식 이후 확대, 강화된 EU와 다소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EU관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낙관적 시

각을 갖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EU 국가들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NATO를 통하

여 유럽의 핵심적 안보문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

이다. 즉 미국이 EU의 역내 경제, 사회적 통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유는 

NATO를 통해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안보문제에 대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배제된 ASEAN + 3나 EAS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협

력체가 역내 주요 안보문제를 다룰 경우, 미국의 반발과 견제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ASEAN + 3 

협력체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지역의 역내안보통합 문제는 미국의 주도

적 역할이 가능한 APEC이나 혹은 또 다른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협력체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일당지배체제, 군부독제체제, 준 민주 권위주의체제, 전통적 왕정제, 민주

주의체제 등이 뒤섞여 있는 ASEAN + 3 협력체제 내에서 역내 정치, 안보문제를 본

격적으로 거론하기는 불가능하며, 실제로 ASEAN + 3 협력의 중심과제는 역내 경제

통합 문제이다. 미국은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ASEAN이 주도

하는 ARF와 EAS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군사안보 



- 204 -

협력체를 출범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아닌 상황에서 APEC의 안보기능 확대강화를 하나

의 현실적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문제와 다자안보협력 문제를 분리하여 동

시병행 추진할 수 있는 지역협력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같은 급박한 안보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유지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 째, 동아시아 지역협력강화를 위한 외교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외교부는 

최근 수년가 ASEAN, ASEAN + 3 정상회담, EAS,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폭

증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외교 인프라를 새롭

게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아태국내 몇 개 과에 분산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관장할 수 있는 『동아시아지역협력과』를 신설하여 향후 예

상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관련 업무 증대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236)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동북아 소지역 차원의 안보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에 우선순위를 두되,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 상황과는 

무관하게 역내 비전통적 안보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함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문제에 대한 기여와 참여도 확대하여야 

한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역이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국제사회가 직면하

고 있는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

는 것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길이며, 또한 직⋅간접적으로 역내 다자안보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여와 

참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적 기여보다는 인적 기여가 더 주효할 것이며, 이는 향

후 다자안보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체제(infra)와 인력

(manpower)을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다.

  동시에 한국은 ASEAN + 3 협력체제를 동북아 구상 실현을 위한 우회 지역주의

(Detourregionalism)의 유효한 기제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

재 동북아 3국을 경제적으로 연계하는 FTA 체결도 난항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236) 배긍찬,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결과분석: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

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5.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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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 3와 같은 동아시아 협력 틀을 적절히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동북아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안보공동체만이 대안이라는 인식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다면적 접근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동맹을 강화하고 협의와 협력을 추진해 가는 한편, 다자안

보협력과 대화를 위한 장을 만들어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우선 주력하여야 한

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기조에는 확고한 동맹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이는 동아

시아 역외 국가인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국은 주요 경제파트너 및 안보동맹인 미국과 한⋅미동맹의 질적 발전을 한층 강화

하는 한편 FTA를 조기에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동아시아 FTA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희석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을 비롯한 역외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보다 자유화된 동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ASEAN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헌신해 온 핵심국가 그룹으로서 동

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측면이 있는 바,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SEAN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의 장으로서 

ASEAN + 3이라는 외교무대(hardware)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 비전그룹(EAVG)

과 연구그룹(EASG)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방법론적 기반(software)을 제시해 왔

다. 또한 한국은 이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체제를 통하여 나름대로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교량적,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양대 강

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이들 간 연결고리로서 중간자 역할을 모색하

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심리적으로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동남아 ASEAN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중심추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근접성과 교류수준을 고

려하여 베트남과 태국을 우리의 교두보로 활용,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류 관계가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전략적 교류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사회⋅문화적 협력 개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한국-동남아시아간의 교류관계를 경제적 이익관계 수준에만 머물러있게 

하지 말고 진정한 협력과 공조를 위한 사회⋅문화적 협력관계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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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협력 관계 강화는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

에 대한 우호적 국가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

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23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와 인류보편적 가치의 제고라는 

한국외교정책의 규범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외교는 평화와 안보, 경제와 통

상의 측면에서 한국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외교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국제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평화외교로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협력외교로서, 

글로벌 외교를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에 영

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지구시민사회도 지구적 민주주의의 제고를 위한 글로벌 외교

의 파트너로 고려되어야 한다.

  글로벌 외교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교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공적 행위자와 사적 행위자-이 객관적 환경의 분석 및 

실천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라는 표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외교정책의 결정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엘리트들의 함의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다. 외적으로는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조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민

주화라는 거대한 변환은,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외교정책의 민주화를 요구하

고 있다. 신속한 대응과 민주화는 충돌하는 가치일 수 있다. 따라서 불확정성의 시대

에 걸맞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인식이 공유되는 외교정책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글로벌 외교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외교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 외교

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글로벌 외교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238) 아울

러 국제적 규범이 미국의 이익과 충돌할 때, 글로벌 외교와 전통적 외교가 충돌할 때,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것을 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정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외교에 대한 사

회적 합의의 기제와 글로벌 외교라는 정책기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교한 담론이 개

발되어야 한다.239) 이러한 글로벌 외교의 담론에는 UN의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의 

237) 이승철, op. cit. pp.440-446.

238) 구갑우, “글로벌 외교의 지향,” 『동아시아시대 새로운 외교지형의 구축�, 경기개발연구원, 2006.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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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내용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먼저 UN을 비롯해서 한국이 가

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한국의 외교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하여 전세계를 대

상으로 국가이익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래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 시키는 글로벌 총력외교에 

집중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요구하고 있다. 100년전 우리민

족은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 식민지국가로 전락하는 비운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미국

은 일본에게 한반의 강제 점령을 용인하고, 미국은 일본의 양해로 필리핀을 점령하기

로 한 것이 1905년도 있었던 ‘카스라-테프트조약’이라는 미국과 일본 간 비밀협정이었

다. 또 다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

해서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글로벌 총력외교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적 사명으로 각

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과 미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급부상하는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의 민족교류를 계

속적으로 증대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공동대처를 꾸준히 강구해 나가야 한다. 6⋅15남북공동성명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한반

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후속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239) Ibid.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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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VVVIIIIII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21세기에는 전 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시아국가의 무궁한 

잠재력을 전 세계에 떨쳐 보일 수 있도록 결속하여 아시아적 가치를 자랑스럽게 표출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는 중국과 일본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미 국제사회는 지역협력과 통합의 추세로 흘러가고 있음을 어느 나라도 부인하지 못하

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연대하지 않고서 독자적인 행보로 세계의 맹주, 아니 아시아

의 맹주가 되려는 어리석음을 고집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신자유주의시대에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자국의 지도논

리만 가지고는 역부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국가들과 협력과 연대를 하여야 한다

는 생각은 모든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 협력하지 않고 연대하지 않으면서 신자유주

의 물결을 타고 순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국의 안위를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원대한 포부인「아시아(국가)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모범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동아시아국가들이 먼저 하나의 큰 틀을 

형성하게 되면,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도 자연스럽게 지역협력체의 형성을 위한 논의

가 전개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모범적으로 형성하느냐는 점이다. 지

금까지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역내 국가들의 의지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동아시아 국가의 지도자들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제 동아시아 공

동체의 깃발은 세계만방을 향하여 드높이 올려졌다. 제1, 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성

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제는 동아시아 연구그룹이 제시한 최종보고서의 이행을 하나

하나 착오없이 점검하면서 추진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드러나 제약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소해 나가는데 역점

을 두고 역내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양보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동아시아가 공동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

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역

사적 경험의 공유 역시 지역이 어디까지인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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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한 것은 지역화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출현이나 지도적 세력의 구축과 지도적인 

국가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ASEAN 차원에 머물러 있는 운영단계를 

과감히 뛰어 넘어야 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국가적 범위도 당연히 동아시아권에 위

치한 영토국가를 총망라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비개방적인 경

제 질서의 국가인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점진적 

회원국으로 설정해 놓고, 우선적으로 연대가 가능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구심점은 경제 질서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회원국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갈등요인들의 해소를 위한 원

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참가국들 간의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안을 한국이 수립해 차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발제하는 것이 동남 아

시아권 국가나 동북 아시아권 국가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더구나 우리나라 출신이 UN의 신임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과 외교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선도적인 추진력으로 장차 회원 국가들을 

추동해 나가야 한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취임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도 한층 

탈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현재 세계 전역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기관차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중⋅일 3국과 ASEAN의 FTA가 추진되는 

속도에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권 율 동아시아 팀장은 “동아시아 공동체는 현 

단계로서는 미국 등 역외국가와의 문제, 다른 APEC 기구와의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장기적이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EU보

다는 훨씬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

아시아공동체 구상이 EU의 모델에서 탈피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재

승 교수는 “어느 정도는 유럽 통합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도 있다”며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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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소규모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점차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도 이 문제와 관련한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제대로 된 정책은 없었다

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 팀장은 “외교 전략을 잘 세

운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ASEAN과 공조,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

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

다.240) 

  이즈음에 동아시아 출신의 한국인 UN 사무총장이 취임한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제8대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동아시아 출신 UN 사무

총장의 후광과 UN의 지원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

는 숱한 제약요인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러나 진실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타협해 나가야 한다. 제

약요인 보다도 전망이 각 국에 더욱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

되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번영⋅진보의 진영을 향한 동아

시아인들의 발걸음이 박진감 있게 울려 퍼지게 하여야한다. 동아시아인들의 발걸음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를 얼마나 

박진감 있게 꾸려나가느냐의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사무국(본

부)을 어느 나라에 둘 것인지를 차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든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사무국이 설치되면 이 사무국은 동아시아의 핵

심 축이 되어 역내는 물론이려니와 역외로도 UN과 EU 및 지역국가통합기구나 준비기

구와의 긴밀한 연락체계가 이루어지는 센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국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가설로 설정한 동아시아 비전그룹과 연구그룹의 연석회의체를 차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다음 연석회의체에서 사무국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정상회의

에 보고토록 한다면 사무국의 설치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효과적인 의사결정

240) “아시아판 EU 'EAC' 동아시아 공동체 본격추진 인구 20억… 느슨한 'EU式 공동체'로,” 

『chosun.com』, 2004.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411/200411300511.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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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아시아 정상회의 산하에 3개 분야별 공동체 형

성을 위한 3개 분야별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정상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본

다. 이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 나갈 

때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는 밝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구축, 동아시아 통화기금의 설립, 동아시아 통화협

력을 통한 화폐의 통합 등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감으로써 회원국가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될 것

으로 보인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안보공동체나 문화공동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이야 말로 역내 국민들 간에 심리적

인 열등감을 해소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분야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출신의 UN
사무총장이 취임한 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자국

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지도자가 아직 나

타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지

도력을 발휘하여 ASEAN + 3 정상회담을 이끌어 왔지만 이들이 현직에서 퇴임한 이

후 이러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가 아직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아시

아 출신의 신임 반기문 사무총장을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명예의장으로 추대할 것과 명

예의장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과 발언권 등 지위 보장을 통하여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 협조적 지도자 역할 수행과 UN의 지원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위상을 돈독히 함은 물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약요인들을 해

소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도 밝으리라고 생각한다. UN
의 지원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대두되는 숱한 제약요인들을 해소하는 것

과 직결된다고 했을 때 그 지원을 결코 마다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

상회의도 UN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국가의 국민 중 한 사람이, 그것도 대한민국 출신이 

UN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영광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호기를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와 UN과의 향

후 관계에 관한 사항을 동아시아 연구그룹에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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